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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서울의 사회적경제는 인력양성, 시장형성, 사업서비스, 그리고 사회적 금융이라는 4대 공유자

원(또는 커먼즈, commons)1)에 기초해서 비약적 성장을 거두었다(김연아, 정태인, 2017). 특

히 2016년 말 기준 23개 기초자치단체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형성된 것은 앞으로 자치구 

단위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가장 큰 자원이 될 것이다. 이제 절실하게 필요한 것

은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해당 자치구에 절실하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 특히 사회/공공서

비스를 “공동생산”하는 일이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때 비로소 시민들의 참여가 일

어나서 재원과 인력 부족을 스스로 해결하는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다. 즉 현재 서울 사회적경

제의 핵심 목표가 “공동생산”의 성공 사례와 확산이라는 점, 그리고 이것이 ‘사회혁신’의 핵심

이라는 사실은 확실해 보인다.

하지만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의 직간접적 지원이 끊어지는 경우 상당수가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태인 것도 확실하다.

아직 네트워크 외부성에 따라 이들 기업의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는 임계점(Smith, 

2002)은 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시의 정책이나 이들 사회적경제기업, 네트워크가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일반적 의미의 혁신을 앞당기는 방법은 없을까? 또 4차 혁명이라는 이

름으로 요약되는 현재의 기술혁신과 사회적경제는 무관한 것일까? 즉 사회적경제와 혁신이 이

번 보고서의 주제이다. 사회혁신이라는 다소 포괄적인 혁신이라면 사회적경제가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공동혁신”2)불행히도 이 주제는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별로 연구되지 않았다. 

다만 기존의 사회적경제기업과 네트워크가 시장에서 경쟁하는 경우 이들도 일반적 의미의 기

술혁신, 공정혁신, 경영혁신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사회적경제기업, 네트워크의 일반

적인 장점은 기업과 공동체 내의 사회적 딜레마를 협동의 원리로 풀어낼 능력이 있다는 것이

다. 자본주의 기업이라면 물적 인센티브에 주로 의존하겠지만, 사회적경제기업은 규범이라는 

또 하나의 무기를 지니고 있으므로 물적 인센티브는 최소한만 사용할 수 있다. 사회적 딜레마

의 해결은 그 자체로 사회적경제 기업, 네트워크의 경쟁력이다(정태인, 2014, 요약은 이 보고

1) 서울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을 만들 때 의도적으로 사용한 “공유자원(Common Resource Pool, 
CRP)은 오스트롬의 용어이며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의 공유지를 오스트롬
이 더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서도 보듯이 커먼즈 개념은 대단히 많이 확장되어
서 공유지는 물론 공유자원이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적당해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서 commoning(커
먼즈를 가꾸고 발전시키는 일), commoner(커머닝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어서 이 
보고서에서는 commons나 CPR을 커먼즈로 지칭한다. 

2) 물론 공동생산이 사회적경제 사회혁신의 전부는 아니다. 예컨대 한 생협이 2`3만명 단위로 지방의 지
부에 자율 경영권을 준 것도 경영혁신이며, 그 지역의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했다는 점에서 훌륭한 사
회혁신 사례에 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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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보론> 참조).3)

하지만 협동과 연대가 기술혁신을 가로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오스트롬의 저작이나 과거 공

동체에 관한 글들에서 연상되는 지역공동체의 역사는 가부장제나 배외주의와 같은 “폐쇄적 사

회적 자본”의 존재를 보여주고 많은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원형이었던 길드는 실제로 기술혁

신에 저항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 그 자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유의 폐쇄

성을 극복해야 하며 더구나 거대한 기술혁신의 파도에 어떻게든 올라타지 않으면 안된다.4)  

성공한 사회적 경제는 예외 없이 사회적경제 기업, 그리고 네트워크 내의 경쟁에 의존하기 보

다 경쟁과 연대를 조합하는 방법, 즉 물적 인센티브와 규범을 조합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하

지만 종종 실리콘 밸리의 돌파 혁신(breaking through innovation), 대기업의 대규모 기술

혁신은 강력한 인센티브(high powered incentive)를 전제로 했다. 이런 기술이 여타 산업에 

확산될 때 사회적경제 기업, 특히 제조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은 이러한 기술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몬드라곤의 창립자 호세 마리아 신부는 일찌감치 이러한 현실을 꿰뚫어 보고 기

술학교, 대학교에서의 교육을 강조했으며(핵심 제자들을 사라고사 경영대학에 유학시키기도 

했다), 이 전통이 대학과 연구소를 갖춘 몬드라곤의 현재를 만들었으며 에밀리아 로마냐지역 

역시 경영컨설팅을 넘어, 리얼서비스센터와 같은 기술컨설팅, 나아가서 대학과 연구소를 유치

하거나 설립했다. 캐나다의 전국적 대학-연구소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매년 사회적경제 백서

를 내고 사회적경제의 사회혁신, 기술혁신을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트워크와 공

동체 내에 대학과 연구소,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럼 현재의 기술혁명 시대에 사회적경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페레즈

(Jacobs&Mazucato, 2017)와 마주카토에 따르면 우리는 197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ICT 혁명

의 배치기에 와 있다.  

3) <보론>에 제시된 것처럼 사회적경제에서 협동은 노동자의 노력을 더 지출하게 하고, 기업 간의 투자
를 최적 수준에 가깝게 늘리고, 수익을 투자재원으로 충분히 남길 수 있다. 이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기본적인 경쟁력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논리적 가능성이 왜 충분히 발휘되어 일반적 자본주의기
업을 압도하지 못하는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몬드라곤 등 성공한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례만 소개되고 있을 뿐이다.   

4) 물론 제로성장의 기치아래 생태공동체를 전략적 목표로 삼는다면 기술혁신을 상당 부분 외면하고 과
거의 중수준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 방향도 사회적경제가 지향해야 할 목표 중 하나일 텐데 그 
생존전략은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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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기술혁신과 사회혁신(기술혁신의 배치)

<출처> Jacobs&Mazzucato ed.,2017, 정태인역, 2018, 11장.

즉 ICT 기술이 산업 내에 확산되고 일반인이 선망하는 생활양식으로 자리잡는 시기이다. 이러

한 기술혁신의 핵심은 무엇이고 사회적 경제는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는 사회적

경제의 미래에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물론 거의 없지만 사회적경제와 밀접한(또는 밀접해야 하는) 커먼즈 운동은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무릇 운동은 이론에 선행한다. 이론은 현실의 운동을 분석하여 

미래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우리는 한국에서도 이제 태동한 커먼즈운동과 사회적경제운

동5)에 주목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일반적인 기술혁신의 개념에 따라 세계의 사회적경제의 발전 사례에 비춰 사
회적경제 네트워크와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을 추출한다. 몬드라곤의 발전과 파고르전자 파산
으로 인한 좌절을 살펴 보고, 에밀리아로마냐 지역의 유연한 발전에 주목한다. 여기서 우리는 
(제조업) 성숙 산업에서, 즉 비용 절감이 핵심 경쟁 전략인 산업에서 부품을 해외에 아웃소싱
하고 조립공정 전체를 해외에 설립할 때 사회적경제 기업이 대응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에 주
목할 것이다. 반면 에밀리아로마냐처럼 니치 마켓에서 유연하게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은 여전
히 성공적이었고, 나아가서 사회적경제(이 경우엔 레가)가 다른 사회적운동이나 도시 정책에 

5) 예컨대 시민자산화 전략은 이론상으로 커먼즈운동과 사회적경제운동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현실에
서 두 운동세력이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있지는 않다. 한국에서 전자는 거의 대부분 디지털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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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새로운 기술혁명 시기에도 선도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는 점을 보였
다. 물론 서울의 사회적경제가 따라가려면 수많은 전제조건을 갖춰야 하며 특히 이들 지역에
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신뢰라는 규범이 서울에 뿌리내리려면 아주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
할 것이다.  

서울도 물론 협동조합도시, 공유도시를 선언하고 많은 정책을 시행했다. 정책 시도로만 본다
면 해외 저널이나 보고서에서 소개되고 있듯이 최첨단에 서 있다고 할 수도 있다. 이 보고서
에서는 이제 결실을 보기 직전인 “공동생산”그리고 디지털 커먼즈에 입각한 디지털 공유자원
에 입각한 “동료생산”을 서울의 기술혁신, 사회혁신의 핵심으로 제시한다. 

특히 한국의 사회적경제가 극히 취약한 제조업에서도 “글로벌 설계, 로컬 제조(DGML, 
Design Globally, Manufacture Locally)”를 소개한다. 동료생산, 그리고 DGML이 서울의 청
년들이 사회적경제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사회적경제의 기술혁신과 
상당한 수준의 (물질적, 사회적) 부가가치 창출은 청년들의 사회적경제 참여를 위해 필수적이
다. 이런 매래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서울의 청년들은 현재 자치구 차원의 사회서비스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지 않으며 영세한 사회적경제기업에 취업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디지털 
커먼즈에 기초한 “동료생산(Benkler, 2006, 2015, 2017a, 2017b, 2017c)”은 청년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사회적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청년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데 
적합할 것이다. 

2. 사회적경제에서 혁신의 의미 

(1) 기술혁신 일반과 사회적경제 

1) 혁신이란 무엇인가?

혁신은 주류경제학에서도 그다지 발전하지 못한 주제이다. 애덤 스미스의 핀 공장의 예나 맑

스의 노동과정 연구처럼 고전파 경제학에서는 기술발전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지대한 관심

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신고전파 경제학은 가격 메커니즘과 시장균형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술은 외생변수로 최급되었다. 신고전파의 성장론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솔로우 등의 성장모형

에서 기술은 총요소생산성으로 표현되지만 사실상 내생 변수들로 설명이 되지 않는 잔여물에 

불과했다.6)  

6) 다소 기술적인 얘기지만 주류경제학에서 생산함수는 흔히 일차동차생산함수(대표적으로 콥더글라스 
함수)로 표현되고 이러한 함수를 1차 미분하면 노동과 자본에 각각의 한계생산성을 곱해서 더하면 내
생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성장 부분이 나온다. 실제로 관찰된 성장과 이 성장 부분의 차이가 총요소생
산성, 즉 기술혁신에 의한 성장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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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에 혁신을 설명할 수 있는 두 이론 형성되었는데 하나는 로머등이 주창한 내생성장

이론(교육이나 연구개발을 내생변수로 취급한다)과 네오슘페터리안의 진화주의 성장이론이 그

것이다. 지금까지도 주류경제학에서 교육과 연구개발을 강조하는 것은 전자의 영향이다.

경제학에서 혁신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한 학자는 슘페터다. 그가 주목한 것은 주류경제학의 

정태적 균형 이론(슘페터가 이를 반영해서 구축한 “순환흐름모델(circular flow model)”)에서

는 혁신이 발생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여기에서 그는 기업가(entrepreneur)7)의 역할에 주

목했다. 글 쓴 시기에 따라 초기 제조업 시대의 중소 혁신가에 주목하기도 했지만 주로 거대

기업에서 일어나는 ‘창조적 파괴’가 자본주의를 성장시킨다는 것이다. 

네오슘페터리안의 혁신이론은 혁신이 기본적으로 불확실성과 복잡성에 의해 지배된다는 사실

에 주목했다.8) 따라서 네오슘페터리언들은 혁신 주체인 기업(과 혁신체제)의 기술 흡수능력에 

관심을 가진다9).  

완전경쟁균형의 존재를 최초로 증명한 애로우는 자신의 정태적 체제를 보완하는 많은 연구를 

했는데 그 중 하나가 실행학습(larning by doing)이며 이 개념은 후일 기술혁신의 핵심 내용

을 구성한다. 네오슘페터리언들은 기술의 생성, 흡수, 상품화, 개선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연

구하여 기업혁신체제, 지역혁신체제, 국가혁신체제라는 이론으로 정식화했다. 

이들 이론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지식이 “지역적으로 뿌리내린 공동체적 성격”을 지닌다는 것

이다. 특히 에밀리아 로마냐 모델에서 중요한 암묵적 지식은 코드화해서 일반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어떤 기업이 공동체에 뿌리내린다면 사용자의 지식을 흡수하는 데 유리할 것이다. 즉 

사회적경제기업은 사용자식과 일반적 기술지식을 매개하는 기능 (Chamers & Balan-Vnuk, 

2012, p19)을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사회적경제기업이 그러하듯이 지역공동체에 뿌리를 내리

는 것을 경영 목표 중 하나로 잡는다면 그 기업은 지역의 암묵적 지식을 이용하는 수많은 니

치마켓을 지니게 될 것이다. 차머스와 발란누크의 예를 보면  다국적기업의 풍력 터빈은 외진 

7) entrepreneur을 흔히 기업가로 번역하지만 슘페터는 혁신가라는 의미로 사용했다. 기업가는 
business man에 가깝게 느껴진다.  

8) 자본가 또는 기업가는 이러한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회피하기 마련이므로 생존의 위협이 닥치지 않는 
한 혁신을 꺼릴 것이다. 반면 맑스주의는 자본가간 경쟁이 혁신을 강요하므로 혁신은 필연이라고 생
각한다(Sweezy, 1943) 

9) 외부의 기술을 흡수하는 능력은 사회적경제기업에게도(발전론에서는 국민경제에) 꼭 필요하다. 이 때
문에 흡수능력의 일상적 조건(routine)을 여기 기록해 둔다. 외부에 존재하는 기술을 흡수해서 소화
하는 능력은 필수적이다. 그것은 우선 내부 흡수능력 루틴으로 변이의 촉진, 내부 선택체제의 관리, 
지식과 우수 실천의 공유, 반성, 업데이팅, 복제, 적응 갈등의 관리로 이뤄진다. 한편 외부 루틴은 공
급자, 고객, 경쟁자, 그리고 조언자와 함께, 또는 그들로부터 습득하는 학습, 조직 내로 지식 이전으
로 구성된다. 이러한 능력을 갖춰야 내외부에 존재하는 지식을 기업의 운영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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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 공동체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이 마을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자신의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지만 이 지역의 재생에너지 사회적기업은 두 종류의 

기술을 연계하여 기술혁신과 사회혁신을 동시에 달성했다.   

2) 디지털혁명과 사회적경제  

주지하듯이 80년대 이래 서구 복지국가의 쇠퇴는 사회적경제의 부흥을 가져왔다. 뒤에 잠깐 

소개하듯이 이러한 조건에서 사회적경제는 지역공동체의 운동 전략, 행정학의 변화와 함께  

공공/사회서비스를 공동생산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디지털 혁명과 기술혁신은 사회적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들 혁명의 

성격 중에 사회적경제기업과 네트워크에 유리한 면은 없는가?

 

디지털 혁명과 혁신환경의 변화는 크라우드소싱, 웹2.0, 동료생산(peer production), 개방혁

신(open innovation)이라는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는데 혁신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기

업 내외부의 지식흐름(외향, 내향)을 혁신에 이용하는 방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즉 대기업이 

자신이 가진 물적 능력과 인력을 동원해서 연구개발과 제품혁신, 공정혁신에 비교해 볼 때 디

지털혁명은 훨씬 더 많은 참여자(예컨대 사용자나 외부 개발자)의 지식과 능력을 동원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성격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디지털 혁명으로 가능해진 웹 2.0의 환경에서 기업이나 조직 외부의 개인이나 가상공동체

의 지식을 이용하여 개방혁신을 모색하는 흐름이 혁신의 흐름을 이루게 되었고 이를 총칭해서 

개방혁신(open innovation)이라고 부른다. 개방혁신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한 눈에 보

여주기 위해 나카추(Nakatsu et.al, 2015)의 연구를 소개한다. 나카추와 그의 동료들은 100개 

이상의 유명한 크라우드소싱 사례를 과제의 복잡성(과제의 구조, 과제의 상호의존성, 과제에 

대한 이행합의(commitment) 정도)에 따라 7개의 범주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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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과제(개인) 상호의존적 과제(가상공동체)

구 조 적
(Well-structured) 
과제
(절 정의된 문제해
결의 기준이 존재
한다)

I. 계약에 의한 고용 

- 낮은 이행합의(commitment) 
● 지적 과제 
● 크라우드셰어링 시장

- 높은 이행합의(물적 인센티브)
● 온라인 고용 플랫폼 

II. 분산된 문제해결(더하기/합하기
(additive/pooled) 조정)

- 낮은 이행합의 
● 지리적 데이터 수집
● 분산된 지식 수집
● 크라우드 펀딩 

구조적이지 않은 
과제
(잘 알려져 있거나 
잘 정의된 문제해
결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III. 새로운 아이디어의 생산- 솔
로

- 낮은 이행합의 
● 소비자주도 혁신 

- 높은 이행합의(물적 인센티브)
● 온라인 문제개혁 플랫폼
● 컨테스트

IV. 협력(상호적 조정)

- 낮은 이행합의 
● 실시간 아이디어 잼(idea 

jams)

- 높은 이행합의(규범)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 오픈소스 하드웨어 설계
● 오픈 컨텐트 프로젝트

<표> 크라우드소싱에 기초한 과제의 성격 목록 

<출처> Nakatsu et al. 2015, p7(괄호 안은 필자의 추가)

이 표는 크라우드소싱, 개서 이행합의(commitment10))는 상대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수준

이 어느 정도인가, 즉 사슴사냥게임에서 협동해에 필수적인 상호신뢰의 정도를 말한다. 이러

한 유형들은 사회성(sociality)의 특수 형태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Felin et al., 2017) 사회성

이란 행동경제학/심리학의 실험에서 나타나듯이 협동의 결과 나타난 인간의 선호 유형을 말한

다. 

사회적경제기업은 (가상) 공동체가 상호의존적인 과제, 구조적이지 않은 과제를 해결하는 데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규범을 중요하게 여기는 공동체로서의 사회적경제

는 디지털 공간에서 수많은 참여를 유도해서 지역문제를 해결하거나 오픈소스를 활용해서11)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사회적경제기업의 공동체성에 ‘가

상공동체’를 추가할 경우 우리는 청년들이 활발하게 참여하는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부문을 만

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10) commitment는 게임이론/신제도주의이론을 활용하는 여러 학문분야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하는
데 아직 적절한 번역어를 찾지 못했다. 여기서는 이행합의라는 다소 어색한 표현을 사용한다.  

11) 오픈소스는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사회적경제기업에게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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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은 혁신정책에도 변화를 초래했다. 앞에서 잠깐 보듯이 선진국(그리고 한국)의 혁신 

정책은 교육과 R&D의 강조(신성장이론), 혁신체제이론이었다12). 디지털 혁명은 사용자혁신

(user innovation, von Hippel, 2005), 개방혁신(open innovation, Chesbrough, 2003) 등 

새로운 개념을 등장시켰고 정부 정책도 이에 따라 변화했다. 

개방혁신은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혁신을 이룬 위키피디

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등에 주목했다. 이제 과거 기업들이 내부에 보유한 지식의 한계를 

뛰어 넘기 위해 채택한 전략적 제휴를 훨씬 뛰어 넘어 바깥의 지식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외부 지식에 대한 접근에 따른 개방혁신을 위해서 컨테스트와 토너먼츠, 동

맹(alliance)과 합작벤처(joint venture), 벤처자본, 라이센싱, 오픈소스 플랫폼, 개발공동체 참

여 등이 모색되었다.  

사용자혁신과 개방혁신 등 내외부 지식 흐름에 초점을 맞춘 경영전략은 당연히 기업 거버넌스

를 변화시킨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외부 파트너들과의 연계와 그들로부터의 지식흐름의 증가

는, 특히 불확실한 환경에서 혁신 성과의 향상으로 이어진다”(Felin&Zenger, 2014, p914). 

특히 관계적 거버넌스, 공개거버넌스 형태의 활용이 증가했고 수많은 대안적 거버넌스가 실험

되고 있다. 

펠린과 젱거(Fellin&Zenger, 2014)는 현재 출현하고 있는 전략과 거버넌스를 다음 표로 요약

했다.   

12) 네오슘페터리언의 혁신체제론, 포터 등의 클러스터 이론은 1990년대 이래 전 세계에 클러스터 정책
을 주도했다. 한국에서도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위원회와 동북아위원회의 국가혁신체제정책/지역혁신
체제정책이 시행되었고 이명박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도 다소 간의 변화를 거쳐 유지되었지만 주목할 
만한 성과 없이 지역개발 사업에 머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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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폐쇄적 개방혁신

권위 조직
(hierarchy)

합의 조직 시장/계약
파트너십/
동맹/합작

컨테스트 /
토너먼트 /
플랫폼

사용자/공
동체

소통 
방식

기업 내에 수
직적, 사회적
으로 착상

기업 내에 
수평적, 사
회적으로 착
상

제한적, 선
택적 초대

쌍방간, 사
회적 착상

수평적, 브
로 드 캐 스
트, IT기반

기업 외에 
수평적, 사
회 적 으 로 
착상

유인 약한 유인 약한 유인 강한 유인
협동적, 강
한 유인

중간 유인
약한 유인 
(연대 동기
의 강화)

소유권
초점 기업의 
소유

초점 기업의 
소유

외부 소유
와 교환

협상

다 양 ( 분 산
되거나 초
점기업 소
유)

없음 

<표> 거버넌스형태의 비교분석

<출처> Felin&Zenger, 2014, p918 (괄호 안은 필자가 추가)

이 표에서 보듯이 디지털 혁명이 초래한 여러 실험 중 어떤 기업거버넌스가 최적인지에 관한 

합의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외부의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거버넌스가 더 관계적이

고 공개적이 된다는 점, 그리고 과제의 성격에 따라 여러 대안 중에서 거버넌스가 선택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우리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합의 조직을 지니고 있으며 “협동조합 간의 협동”이라는 규범에서 

나타나듯이 파트너십 구성을 꺼려 하지 않으며 사용자와 함께 공동체에 뿌리 내려 있다는 점

에 주목한다. 즉 사회적경제라는 범주는 개방혁신이나 크라우드 소싱과 대립하기 보다 훨씬 

더 어울린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과 변화에 따라 정부의 혁신 정책도 일정하게 변화했다. <표>의 간단한 분류는 단

계적으로 변화했다기 보다 (특히 한국에서는) 새로운 정책이 추가된 순서라고 이해해야 할 것

이다. 우리의 주제와 관련해서는 혁신정책 3.0이 중요하다. 즉 한국정부도 과거의 과학기술계 

중심의 단선적 기술혁신을 추구하는 정책에서 클러스터 등 혁신체제를 구축하려는 노력으로, 

그리고 2010년대에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다양한 사회혁신을 모색하는 혁신정책을 사용

하고 있다. 여기서 특히 우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리빙랩 사업에 주목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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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정책 1.0 혁신정책 2.0 혁신정책 3.0
혁신을 

바라보는 
관점

선형적 관점 혁신체제론 시스템 전환론

정책 목표 경제성장 경제성장
경제성장, 삶의 질, 
지속가능한 발전

혁신정책의 
영역

부문별 정책 다부문 정책 다부문 정책

주요 
관심영역

과학 정책

혁신 정책
-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설계
- 혁신친화적 고용정책, 

금융정책

혁신정책+정책혁신
-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형 혁신정책
- 경제사회 발전 비전의 
설정, 각 분야 혁신정책의 

통합

주요 주체 과학기술계 과학기술계, 경제계
과학기술계, 경제계, 사용자 

및 시민사회 
<표>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변화

<출처> 송위진, 2018, p11

<박스> 혁신기업의 기업 거버넌스

벵클러는 지식의 집약도와 프로젝트의 성격(모듈화 정도와 규모), 그리고 요구 자본의 크기에 
따라 디지털시대의 여러 기술혁신 방안을 비교하여 크라우드소싱, 개방혁신, 동료생산의 위치
를 표현하고 있다.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그림이지만 사회적경제기업의 동료생산의 가능성을
짚어 보기 위해 주의깊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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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방혁신과 커먼즈 운동 – 사회적경제와의 연관 

1) 커먼즈운동과 사회적경제 

1. 보웬스의 커먼즈와 새뮤얼슨-오스트롬의 재화/서비스 구분 

머리말에서 언급했듯이 디지털혁명에 의한 사회변화 전반에 초점을 맞춰서 국제적인 흐름을 
이루고 있는 커먼즈운동이다. 현재 이 운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P2P재단의 보웬스는 현대
의 커먼즈를 다음 네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그림1> 커먼즈의 4가지 유형 
<출처> Bauwens,M., Niaros,V., 2017, p17

이 그림은 현존하는 ‘커먼즈’가 과거로부터 물려 받은 것인가(즉 전승(inherited)인가) 아니면 
현재 그리고 미래에 생산될 것이냐 여부에 따라 위치가 결정되는 가로축, 그리고 그 커먼즈가 
비물질적인 것인가 아니면 물질적인 것인가 여부로 위치가 결정되는 세로축에 의해 4분면으로 
커먼즈를 구분한다. 

보웬스에 따르면 각 분면의 커먼즈의 내용과 역사적 출현 순서는 다음 <표>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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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커머닝의 다섯 파도 - 커먼즈 형태의 역사적 진화 
<출처> Bauewns et.al, 2017, p17

즉 현재 생산되고 있는 비물질적 지식커먼즈(1/4분면), 과거에 생산된 비물질적 문화커먼즈
(2/4분면), 과거에 생산되고 전승되는 물질적 자연자원 커먼즈(3/4분면), 현재 생산되고 미래
에도 생산될 물질적 커먼즈(사회적 커먼즈와 생산적 커먼즈)가 그것이다. 이 그림은 현재의 커
먼즈 운동이 포괄하고 있는 광범위한 대상을 망라하고 있고 실제로 각종 진보적 사회운동이 
대체로 서로 공유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실천은 이론에 앞서 가기 마련이고, 따라서 이론은 실천의 성과에 따라 나중에 새로 형성되고 
과거의 이론과 종합되어야 한다. 하지만 위 그림처럼 운동의 대상이 서로 다를 때는 큰 흐름 
속에서 구체적인 사안마다 서로 부딪힐 수도 있고 하나의 실천에서 만들어진 규범을 다른 대
상에 적용해서 무리가 발생할 수도 있다. 혹여 구체적인 성과가 이어지지 못할 때는 운동의 
흐름 자체가 뒤흔들리고 심지어 끊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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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새뮤얼슨-오스트롬의 재화/서비스의 성격 구분 

<표>는 전형적인 새뮤얼슨-오스트롬(이하 S-O)의 재화/서비스 성격 구분이다. 이 구분에 따
라 경제학과 오스트롬의 CPR(Common Pool Resource)이론, 그리고 정책적 대안도 모색되
어 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분에 따라 이론과 정책을 고민했으므로 훨씬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보웬스의 커먼즈를 이 구분으로 다시 배치하는 것은 운동의 진단과 
정책 대안을 생각할 때 더 유용할 수 있다.  

보웬스의 1/4분면 지식 커먼즈는 S-O의 4/4분면인 공공재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지식 커먼
즈가 글로벌 공공재에 속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로컬 지식 커먼즈는 암묵
적 지식을 포함하여 지리적 접근 제한성이 있으므로 공공재와 오스트롬 커먼즈의 중간쯤에 위
치한다). 

한편 보웬스의 3/4분면 자연자원 커먼즈는 전형적인 오스트롬의 커먼즈(CPR)에 속한다. 2/4
분면은 (비물질적) 문화로 대체로 공공재에 속하며 만일 국가나 지역공동체가 입장료를 받는
다면 S/O의 클럽재로 분류될 것이다.13) 문화가 책이나 음악, 미술, 공공 조형물과 같은 예술
품으로 물질화한 경우에는 때로 지적재산권이 붙어서 S-O의 1/4분면에 속하지만 복제 불가
능하다는 점에서 일반 재화/서비스와는 사뭇 다르다. 

보웬스의 4/4분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통적 사회적경제와 가상공동체(virtual 
community)가 생산하는 재화/서비스를 포괄하고 있다. 즉 사회적 커먼즈란 과거와 현재의 
지역공동체가 만들어내서 함께 이용하는 생산물과 서비스(즉 협동조합, 신용조합, 사회서비스)
이며 생산적 커먼즈는 디지털 혁명에 기초해서 생산하고 있지만 엄격한 지식 재산권을 거부하
거나 완화한 재화와 서비스를 일컫는다. 

13) 클럽재는 부캐넌(Buchanan, 1965)이 만든 개념이다. 부캐넌은 피구의 외부성 논의를 비판하면서 가
격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 외부성은 없어진다고 주장한다. 즉 공공재에 기술의 발전이나 어떤 사회적 
합의에 따라 가격을 설정할 수 있으면 클럽재(때로는 일반 경제재)가 된다. 이러한 논법은 앤티커먼즈
딜레마에 관한 부캐넌과 윤의 논의(Buchanan&Yoon, 2000)에서도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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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웬스의 구분 S-O의 구분 

인간이 이기적인 경우,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고유의 
딜레마

전형적인 해법 

I. 
지식커먼즈(무료 
소프트웨어, 공개 

디자인)

글로벌/로컬 공공재
(지적 재산권이 붙은 
경우 경제재로 전환=
사유화)

공공재의 딜레마 = 과
소생산의 문제, 지적재
산권 설정에 따른 앤티
커먼즈 딜레마 

국가의 인프라투자와 
혁신 프로젝트
( S t i g l i t z & D o s i , 
Perez), 컨테스트와 
동생산 등 개방혁신, 
“동료생산”

II. 문화 
유산(언어, 교육, 

윤리)

공공재(입장료등 이
용료를 받는 경우 클
럽재로 전환)

국가 관리인 경우 관료
제의 문제, 지역공동체 
관리인 경우 오스트롬
의 딜레마 

국 가 관 리 ( 규
제)+Ostrom형 공동체 
관리 이용과 주민의 
소득 향상

III. 자연자원 
커먼즈(바다, 
대기, 삼림)

오스트롬의 커먼즈
(인클로저에 의한 사
유화)

전형적인 커먼즈의 비
극 

오스트롬의 8원칙(다
중심성 중요) - 글로
벌 커먼즈인 경우 글
로벌 협약와 국가규제 
필요 

IV. 
사회적/생산적 
커먼즈(위험의 
공유, 디지털 

커먼즈)

사회적 경제
디지틀 커먼즈를 이
용한 DGLM 

시장경제와의 경쟁, 과
소생산(생산자의 생활
보장)

협동의 원칙들, DGLM
의 경우 생산자의 생
활보장 

즉 보웬스의 커먼즈는 S/O의 구분에 따르면 각각 상이한 재화/서비스이며 따라서 각각 다른 
원리에 의해 생산되고 소비되며 그 동안 경제학의 발전은 각각의 유형에 대해 각각의 해법을 
제시했다. 따라서 운동 방식이나 정책 방향도 단일한 ‘커먼즈 방식’일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신자유주의의 해법은 모든 커먼즈를 사유화(인클로저)하는 것이며 커먼즈운동은 그 동안 사회
과학의 발전을 반영하여 가장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다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표> 보웬스와 S-O 구분의 관계와 문제해결 방식 

2. 커먼즈 구분에 따른 딜레마와 해법들 - 커먼즈의 딜레마, 앤티커먼즈의 딜레마, 세미커먼
즈 

III.의 자연자원은 이기적인 인간들의 무임승차가 처벌받지 않는다면 전형적인 “공유지의 딜레
마”를 낳게 되지만 오스트롬은 인류역사 속의 무수한 공유자원(CPR)이 모두 이  딜레마에 빠
진 것은 아니며 공동체 내부의 제도와 규범(8원칙)에 의해서 대체로 잘 관리되어 왔다는 것을 
증명했다. 물론 이 커먼즈에 관련된 사람들의 수자(n)가 늘어남에 따라 모두가 합의하는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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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드는 것도, 또 무임승차자를 적절하게 처벌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전 인류의 생존이 걸
린 기후온난화문제가 바로 n이 증가함에 따라 가장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국제
규칙(예컨대 파리협약)에 합의하지 않으면 바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오스트롬의 다중심 원리는 어떠한 공유자원 문제도 여러 차원의 중심이 있으며 각각의 규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가장 어려운 기후온난화 문제는 국제협약-국가의 제도
와 정책 - 기업과 공동체 수준의 규범 - 개인의 규범이라는 여러 중심이 무임승차를 하지 않
도록 해야 한다. 이를 오스트롬은 다수준 둥지구조로 묘사했다. 이 원리는 자연자원 커먼즈 
뿐 아니라 다른 커먼즈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최근 사회적 경제에 의한 사회서비스/공공서비
스의 공급에도 매우 유용하며 오스트롬과 이후 일군의 사회적경제 이론가들은 이를 “공동생
산”이라고 불렀다. 이 보고서의 제3장 사회적경제와 사회혁신은 공동생산 개념을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I.의 지식 커먼즈는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점, 위키피디아나 오픈 소프트웨어 운동에서 보듯이 
고도의 협동 규범이 작동한다는 점에서는 오스트롬의 커먼즈를 연상하게 하지만 S-O의 분류
에서 다른 분면에 속한다. 오스트롬의 8규칙 1번은 경계의 확정이다. 사실상 경계 밖에 대해
서는, 즉 지역공동체 주민이 아니면 마을 숲을 이용할 수 없다는 배제성을 지니고 있다(이 점 
때문에 사회적 경제의 폐쇄성, 혹은 ‘나쁜 사회적 자본’이 나타날 수 있다). 물론 경계(흔히 공
동체) 내에서는 어떤 개인도 타인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러한 상태에서 공유자원 스톡(예컨대 
공동목초지나 연안 바다)과 그 생산물 플로우(예컨대 양과 생선)에 관한 규칙을 정하는 것이
다.

하지만 디지털 커먼즈, 또는 인터넷기반이 지식 커먼즈는 개방 접근(open access)를 특징으
로 한다. 즉 모두에게 동일한 접근권이 부여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시대의 정보나 
지식의 스톡은 배제성이 없고(open access), 더구나 경합에 의한 지식자원스톡의 황폐화, 고
갈도 존재할 수 없다.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은 공공재의 특성이다. 

물론 디지털 커먼즈가 공공재에 속한다고 해서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대로 국가가 생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14). 하지만 오스트롬 커먼즈의 비극이 자원의 고갈에 있다면 지식 커먼즈는 
그 반대의 문제, 즉 과소생산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오스트롬의 8규칙을 그대로 적용
하면 안된다15). 

그러나 과소생산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설정된 지적재산권은 오히려 앤티커먼즈의 딜
레마를 낳을 수 있다. 하딘은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로 사유화, 즉 인클로

14) 등대는 과거 교과서에 군대와 함께 공공재의 대표적 사례로 등장했다. 하지만 코즈의 연구 결과 18
세기 영국에서 세워진 등대 중 전적으로 정부가 만든 경우는 없었다. 일반적으로 S-O에 의해 어떤 
재화나 서비스가 분류된다 하더라도 그 성격에 따라 재화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거버넌스가 바로 결정
되지는 않는다. 해당 재화나 서비스가 파묻혀 있는 사회의 성격도 거버넌스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다.   

15) 헤스와 오스트롬이 8원칙을 도서관에 적용하여 정보/지식 커먼즈 관리의 성격을 보이려고 한 것은 
오류이다. 도서관은 물론 지식의 구현체인 책과 논문을 공유하는 곳이지만 그 안의 구성물인 책이나 
논문은 명확하게 경합성을 지니므로(1권의 책을 동시에 10명이 빌릴 수는 없다) 디지털 지식과는 정
반대의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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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제안했는데16) 지적재산권은 디지털 커먼즈의 인클로저를 연상시킨다. 

헬러(Heller, 1998)는 지적재산권을 지식(디지틀) 커먼즈의 딜레마에서 가장 심각한 요소로 꼽
는다. 헬러에 따르면 이 현대판 인클로저는 정보시대의 원시적 축적을 연상시키는 반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anticommons)을 발생시킨다. 

<그림> 배제권의 밀도에 따른 앤티커먼즈 딜레마의 발생 
<출처> Heller, 1998

그는 앤티커먼즈의 비극이라는 개념으로 소유권의 과다한 설정이 자원의 과소 이용을 낳아서 
효율성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시장경제로의 이행기 모스크바의 국영상점에 너무 많은 
소유권(또는 당과 기업 차원, 노동자 집단이 중첩적으로 가지고 있는 배제권)이 겹쳐져 있어서 
오히려 비어 있는 반면 길거리의 키오스크(가판대)에서는 활발한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이와 마찬가지 현상이 현대의 디지털 커먼스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후의 연구에서 특히 생물신약부문과 곡물의 종자, 유전자지도에 지적재산권이 설정됨으로써 
디지털 자원이 과소이용되는, 따라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격자사회’(맨 오른 쪽 그림을 연상하
면 된다)를 비판했다.17)  

한편 벵클러는 디지털 혁명의 성격에 따라 “동료생산”이 유력해지면 전통적인 기업은 거대 규
모의 자본이 필요한 부문에서만 경쟁우위를 지니게 된다고 주장한다. 다음 장에서 벵클러의 
주장을 다소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헬러와 벵클러가 비판하고 티스(Teece, 2017)가 옹호
한 지적재산권제도에 대해서 도시와 스티글리츠(Dosi&Stiglitz, 2014)는 현대의 기술혁신에서 
특허권이 기여한 바는 정부재원 연구, 상금 공모 연구, 개방 혁신(동료생산)보다 적다고 주장
했다. 

16) 다른 하나는 국가의 규제, 즉 리바이어던이다. 
17) 이에 대한 반론은 Teece, 2017을 참조하라. 특허권도 각 산업의 표준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이

며 비차별적으로("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FRAND)" 제한되므로 앤티커먼즈의 
비극은 대체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앤티커먼즈 딜레마는 스미스의 국부론에도 다뉴브강
의 예에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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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체제 

속성 특허 상금공모
정부재원 

연구

개방혁신 
(open 

source)

비지적재산권 
시장접근

선택 

분산, 자기선
택

조정의 결여

분산, 자기선
택 

조정의 결여 

관료적 

더 많은 조정
의 가능성 

분산, 자기선
택 

때때로 “스스
로” 조정 

분산, 자기선
택

조정의 결여

재 원 조 달 ( 세
금)

매우 왜곡되
고 불공정 

덜 왜곡될 수 
있으며 더 공
정할 수 있
음.

가장 효율적 

재원의 과소
조달 가능성

재단, 정부, 
다른 사업의 
부산물 

특허보다 덜 
왜곡적일 가
능성 

위험성 소송 가능성  덜 위험 
가장 위험하
지 않음

제한적 제한적

혁신 유인 
강하지만 왜
곡됨 

강하고 덜 왜
곡됨.

잘 정의된 목
표 제시 필요

강하고 비금
전적인 유인

강하고 종종 
비금전적 유
인 

강하고 덜 왜
곡됨

확산 유인 
제한적 - 독
점 

강함 - 경쟁
시장 

강함 강함
제한적-보수
는 비밀의 정
도에 의존 

거래 비용 높음 낮음 낮음 낮음 낮음 

<표> 대안적 기술혁신체제의 비교 
<출처> Dosi&Stiglitz, 2014

물론 지적재산권이 전혀 필요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어떤 분야에 지적재산권이 설정
될 때 지식의 과소생산 문제를 해결하며 동시에 앤티커먼즈 딜레마를 야기하지 않는지를 분석
해서 위에서 제시된 기술혁신체제들을 최적으로 조합하는 것이 과제일 것이다. 특히 디지털 
커먼즈에 입각한 개방혁신, 동료생산이 특허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둔다. 또 
개방혁신의 단점으로 재원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현실에
서 한편에서는 지적재산권과 주식상장 등으로 벤처 캐피탈의 지원을 받는 반면 디지털 커먼즈
에서의 업적은 금전적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은 개방 
혁신, 동료생산에 치명적일 수 있다. 

한편 스미스(Smith, 2000와 페넬(Fennel, 2009) 등의 법학자는 세미커먼즈(semicommons, 
半공유지) 개념을 제시했다. 스미스는 중세시대의 영국, 북유럽에 존재한 농장체제를 예로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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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현실에서는 커먼즈와 사유지를 공존시킨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컨대 농민들은 윤작제를 시
행하면서 커먼즈에서는 목축을 하고 사유지에서는 자신의 곡물을 길렀는데 목축의 장단점이 
각자의 사유지에 불평등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좁고 길게 사유 농토를 설계했다는 것이다. 즉 
스미스와 페넬은 활동의 규모로 보아 어느 쪽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공유와 사유가 결합되
어 양자 사이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를 세미커먼즈라고 불렀다. 

중세시대는 물론 거의 모든 공공재와 공유자원을 클럽재와 사유 경제재로 바꾸려고 하는 신자
유주의 시대에도 커먼즈는 존재하고 사유재산과 어떤 방식으로든 결합되어 있으므로 디지털 
시대의 커먼즈는 기존 사유제도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추상
적 차원에서 말한다면 전 인류 전 역사에 나타난 소유제도는 세미커먼즈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오스트롬의 말대로 커먼즈의 문제를 푸는 만병통치약은 존재하지 않는다(Ostrom, 2008). 위
에서 본대로 커먼즈라는 똑같은 이름으로 불려도 대상 재화의 서비스의 성격이 다르고 또 커
먼즈가 파묻혀 있는(embedded)사회의 성격에 따라 커먼즈의 관리 방식, 거버넌스는 상이할 
수 있다. 사유와 공유, 어느 한편의 선택이 아니라 대상의 성격에 따라 어떤 거버넌스와 관리
방식을 취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2) “공유경제”와 플랫폼 협동조합주의 

 공유경제는 매우 혼란스러운 개념이며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우버나 에어비앤비는 오스트

롬의 자연자원 커먼즈나 벵클러의 디지털 커먼즈와는 무관하다. ‘공유’(sharing)는 인류의 역

사와 궤를 같이 할 정도로 오래된 개념이며,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랜 기간을 차지하는 수렵

채취시대에는 식량확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았으므로 식량공유라는 협동 메커니즘은 생존의 

비결이었고(최정규, 2009), 식량공유는 공동육아와 함께 인간을 “초협력자”(Nowak, 2011)로 

만들었다. 이러한 진화는 협동의 5가지 규칙에 따랐고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는 근본적 규범이 

되었다(Nowak, 2006, <보론>의 <표1> 참조). 즉 기본적으로 공유는 부족 내에서 상호성에 입

각한 반복행위와 평판, 그리고 집단 경쟁 속에서 진화했다. 현실 세계에서 이러한 공유는 가

족, 친구, 이웃 사이에서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다. 

2014년 샌프란시스코에서 “SHARE"라는 구호를 내건 학회에서 공유경제의 창업자, 자금 제공

자, 그리고 지지자들은 공유경제가 더 공정한 경제, 저탄소경제, 더 투명한 경제, 참여적이고 

사회지향적인 경제를 이룩하리라는 약속을 했다(Frenken&Schoir, 2017).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우버나 에어비앤비와 같은 사업을 지칭하는 현실의 구체적 ‘공유경제’

는 원래의 공유나, 인류발전의 비결처럼 이들이 내세운 ‘공유’의 의미와는 매우 다르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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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공유는 ‘분할’과 ‘부분들로 쪼개기’(dividing and breaking up in parts)에 가장 가까우

며 처음 만나고, 또 다시 만나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은 낯선이들(strangers) 사이에서 일

어나는 ‘공유’18)이다. 그 대상은 과소사용되는(under-utilized) 내구재나 노동시간, 일반적으

로 말해서 '놀고 있는 능력'(idle capacity)이다. 즉 공유자원 또는 커먼즈가 아니라 개인 소유

의 내구재, 또는 개인의 노동시간이 그 대상인 것이다. 

어떤 시대에도 사람들은 낯선 이들과의 공유를 꺼렸다. 사회적 딜레마 게임에서 보듯이 1회로 
끝나는 죄수의 딜레마게임의 해는 (배반,배반)이다. 다시 보지 않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상호성
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보론> 참조). 반복 또는 장기 거래라는 속성 이외에도 단 한번의 
거래로 끝난다면 평판이라는 요소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며 이런 거래
에서는 협동 행위가 일어나기 어렵다. 이를 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다. 

이 신종 ‘공유경제’는 ‘플랫폼 경제’의 일부다. 플랫폼에는 데이터와 정보가 모이고 알고리즘
은 이런 어마어마한 정보를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다. 바로 데이터의 양과 처리속도가 우버나 
에어비앤비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플랫폼 경제는 서로의 필요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고 낯선 이들끼리의 거래에 내재하기 마련인 위험성을 낮춰줄 수 있다. 

예컨대 같은 직장에 다니는 이웃 사람끼리는 기꺼이 출퇴근 카풀을 할 수 있지만 옆 건물의 
다른 회사에 다닌다면 옆집 사람이라도 그러기 쉽지 않다. 그런 정보 자체를 알지 못하기 때
문이다.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은 이런 문제를 일거에 해결했다. 이른바 거래비용, 특히 탐색비
용을 줄여주고, 회원으로 등록할 때 기입해야 하는 각종 정보는 비대칭성의 문제도 일부 해결
해 줄 수 있다. 더욱이 사용 후기나 센서 기술을 적절히 이용하면 평판에 의한 참여자 평가도 
가능해진다. 이러한 앱을 제공하여 각종 정보를 모아서 성업 중인 곳이 플랫폼이다.

플랫폼은 눈덩이 효과 또는 네트워크 효과를 지닌다.19) 정보가 빨리 쌓이는 선도기업들은 독
점이익을 누릴 수 있으며 나아가서 플랫폼에 등록된 각종 정보를 이용한 가격차별화(예컨대 
자동차 종류와 연식, 그리고 운전자의 경력, 성별, 인종에 따른 가격 차별화)로 소비자 잉여 
대부분을 흡수할 수 있다. 공유의 이미지와 달리 사람과 사람(P2P)의 대화는 없다. 오직 플랫
폼에 내장된 미지의 알고리즘이 가격을 정한다. 물론 프로그래머는 우버나 에어앤비가 최대 
이익을 누리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버나 에어비앤비는 가격의 20~30%를 
플랫폼 사용료로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 거의 모든 고정 자본과 정보를 일반 시민이 제
공하는 데도 그 이익은 플랫폼이 독점한다. 

이들 기업은 기존 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규제로부터도 자유롭다. 자기 자동차로 우버파트너

18) 그런 의미에서 우버의 공유는 매우 어울리지 않는 개념이다. 
19) 이들 공유경제는 티롤의 양면시장, 또는 다면시장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양면/다면시장의 필요조건과 현실의 ‘공유경제’를 명쾌하게 연결하지는 못하고 있다. Codagnone & 
Martens, 2016을 참조하라. 

20) 최근 한국에서 시범 사업을 시행한 카카오 셰어링의 수수료도 가격의 20%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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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혁명과 민주주의 

4차혁명의 핵심 기술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다. 현재 인류 사회에 축적된 데이터는 1년
에 두배로 늘어난다고 한다. 즉 신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명령한 이래 2017년까지 인
류가 쌓은 데이터를 2018년 한 해동안 또 쌓았다는 것이다. 10년 안에 전 세계에는 1,500
억개의 센서가 연결되고 이제는 12시간 만에 데이터가 두배로 늘어나게 된다는 예측도 나
온다. 이 어마어마한 빅데이터를 거의 실시간으로 처리해서 인간에게 유용한 정보로 바꾸
는 건 인공지능이다. 361 팩토리얼 경우의 수를 지닌 바둑에서 컴퓨터가 세계 챔피언을 
이기는 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3년 전 불세출의 천재 이세돌은 단 한판 이겼
을 뿐이었고, 이 기보는 단 하나의 인간 승리로 남을 것이다. 인공지능은 딥러닝(바둑의 
경우 패턴 인식으로 기사들이 흔히 얘기하는 ‘모양’을 찾아내서 경우의 수를 줄였다)을 통
해 스스로 학습해서 진화해간다.  컴퓨터 프로그램과 연애하고 이별하는 2013년 영화 “그
녀(Her)”도 단순한 상상이 아닐지도 모른다. 

실리콘 밸리의 스타 혁신가들은 이 기술이 멋진 신세계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설파한다. 
독일의 “산업 4.0”부터 시작해서 각국 정부 역시 경쟁적으로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한국
의 ‘4차혁명 위원회’ 역시 그 일환이다.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현재의 사회시스템, 특히 
규제가 이미 낡아버린(혹은 낡아버릴) 세계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규제완화
가 ‘혁신 성장’의 고갱이가 된다. 

하지만 이 기술은 부와 소득의 불평등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른바 디지털 디바이드다. 현
재 세계 최고 부자 상위는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디지털 플랫폼이 차지하고 있으며 
바이두와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도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 과연 이들 기업은 무엇을 했

(기사)를 하는 경우 사실상 개인면허를 딴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그들의 자격은 기계가 부여한 
것이다. 미국에서 이들 파트너는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독립계약자)라서 노동
법이나 사회복지 관련법이  보장하는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사실상 이 사업을 완벽하게 통제
하는 플랫폼은 사회보험료를 낼 필요도 없고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며 각종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은 물론 사고가 나도 책임이 없고 미비한 법규를 활용하여 탈세도 한다. 필경 소형차
의 상대적 운행 비율이 늘어날 테니 생태 쪽의 이익도 의심스럽다. 

우버파트너와 같은 노동자가 늘어나면 동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마저 프래케리아트
(precariat, 극히 불안정한 임시 노동자)로 전락할 것이다. 아예 태스크래빗처럼 사람의 능력
과 시간을 토막내서 활용하는 초단기 노동력 플랫폼도 있다. 이른바 “기그경제(gig 
economy)” 속에서 노동자들은 시간 당으로 마당의 잔디를 깎고 난 뒤, 일주일치 설거지를 
하며 이케아의 가구조립을 한 뒤, 밤에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일부를 만들기도 한다. 즉 이
름은 “공유경제”지만 실은 내구재와 노동력을 플랫폼 업체가 최대한 활용하는 결과를 낳고 있
다. 뿐만 아니라 플랫폼 기업에 모이는 데이터는 실로 방대해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
이 있을 뿐 아니라 알고리즘에 의해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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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래 이토록 거대한 부를 쌓는 것일까? 세계경제포럼이 스스로 선언했듯이 ‘자산(asset 
class)’, ‘새로운 석유’로서의 정보를 축적했기 때문이라면 그건 디지틀 자산의 소유에 기
초한 지대일 테다(논쟁 중이지만). 그런데 그 데이터 대부분은 각 개인이 자발적으로, 또는 
우리도 모르는 채 플랫폼에 제공한 것이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빨리 게임이나 새로운 소프
트웨어를 얻기 위해 허겁지겁 ‘클릭’하며 도처에 깔린 센서로도 개인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알라딘이나 아마존에서 책을 구입하면 당신이 흥미를 가질만한 책 목록이 제시된다. 당신
이 사는 화장품 정보는 당신의 피부가 어떤 종류인지 알려 준다. 말하자면 이들 정보는 내 
눈에 씌어진 합리적 소비의 안경이다. 이들 기업은 말하자면 ‘데이터 필터(data filters)’를 
만들고 있으며 어느 덧 나는 이 필터를 통해 세상을 보게 된다. 내비게이터가 길치를 양산
하는 것처럼 어느 덧 난 세상에 대한 판단 능력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작년에 노벨상을 
수상한 쎄일러, 그리고 선스타인은 아이들의 급식이나 노후 연금제도 실험에서 이미 놀라
운 성과를 보인 넛지(옆구리 슬쩍 지르기)를 “자유지상주의적 가부장제(libertarian 
parternalism)”로 분류했다. 

경제를 넘어 정치에서도 빅데이터를 이용한 ‘빅 넛지’를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들 기업은 
특정 집단에 선거 불참을 유도하는 정보를 배포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
는 사회실험을 한 바 있다. 그들이 현실 정치에 얼마나 개입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며 
그들이 사용한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는 한 막을 수도 없다. 적어도 어느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 후보도 이들 기업이 요구하는 바를 마냥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 자유지상주의 가부장은 4차 혁명 시대에 자비로운 독재자가 될 수 있다. 영국의 한 
연구는 트위터에 쌓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당시 사회 분위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7가지로 
구분해서 각각 대응할 수 있다고 발표했고 싱가포르는 데이터에 기초한 “사회적 실험실”
을 천명했으며 중국은 “시민 점수매기기(citizen scoring)”를 통해서 거주와 교육, 해외 여
행 등 여러 사회적 기회를 차별하려고 한다.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개인이 소멸한다면 민주
주의는 뿌리채 흔들린다. 재치있는 독설가 지젝이 휴머니즘의 종말을 거론할 정도다. 

복잡적응계 연구의 권위자인 헬빙(Helbing, D., 스위스 연방기술연구소)교수는 제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데이터가 쌓여도 복잡계 구성요소의 상호작용까지 파악할 수는 없으
며 새로운 창발(emergence)에 대처하지 못해 결국 거대한 파국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
한다. 다원주의적 가치 하에서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 만이 이런 비극을 막거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4차혁명의 대표적 낙관론자 리프킨과 뱅클러가 디지털 커먼즈를 
거론하고 있듯이 기술은 신뢰와 협동의 원리를 따를 때 비로소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는 낙관론과 비관론을 모두 검토해서 디지털 사회가 안정적으로 번
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과 규범 자체를 새로 만들어내야 한다. 

모든 기술이 그렇듯 디지털 플랫폼 기술이 이렇게 이용되도록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쇼
어(Schor, 2014)는 현재 나타나 있는 플랫폼 경제를 공급자의 유형과 플랫폼의 시장 지향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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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의 유형 
 P2P(Peer to Peer) B2P(Business to Peer)

 
플랫폼의 

지향 

비영리 
식량 교환(Food Swap), 
시간은행(Time Bank)

제조공간(Makerspaces)21)

영리 
우버(Uber), 

에어비앤비(Airbnb) 
짚카(Zipcar)

도에 따라 다음 네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표> 플랫폼의 유형 
<출처> Schor, 2014, p4

 예컨대 수도권의 원거리 출퇴근자를 위해 집과 회사의 위치, 출퇴근 시간을 알려주는 앱을 
개발해서 시민들이 플랫폼 협동조합을 구성하면 이 사업은 “공유경제”가 내건 모든 장점을 온
전히 누릴 수 있다. 사실상 대리운전자인 우버(카카오카풀) “파트너”들은 나름의 협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고, 기존 택시업체도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나아가서 코레일
과 지역 렌터카 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을 할 수도 있다. 예컨대 전주까지는 기차로, 역에서부터 
렌터카를 예약할 수 있다면 자가용 운전은 대폭 줄어들 것이고 편하고 싸게 여행할 수 있을 
것이다. 오직 필요한 것은 적절한 앱과 사람들의 자발적 네트워크다. 요컨대 플랫폼 기술은 
협동과 연대의 방식으로도, 시장만능의 방식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서울은 글로벌 공유도시 네트워크에 협동조합 방식을 제시한 바 있다. ‘플랫폼 경제를 위한 
도시연합(Cities Alliance for Platform Economy)’이 그것이다. 이렇듯 전 세계적 규모의, 
위로부터의 대안도 구상해야겠지만 지역공동체와 소비자협동조합(생협)을 중심으로 아래로부터 
각종 플랫폼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각 지역을 네트워크로 묶어 나갈 수도 있다. 이러한 운동을 
“플랫폼 협동조합”(Platform Cooperativism)이라고 말한다. 이 운동은 공공 또는 민간에 수
집된 정보를 민주적으로 공유하면서 시민의 데이터에 관한 권리도 보호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전주가 이러한 플랫폼 민주주의를 선도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 리빙랩사업은 젊은이들이 플랫폼 민주주의의 앱을 제작하면서 도시재생
과 커먼스, 사회적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1) 여기에는 뒤에 소개하는 DGML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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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유경제, 온디맨드 경제(on-demand economy), 기그경제(gig economy), 순환경제

<출처> Frenken, 2018, p5

<그림> “공유경제”와 관련 경제유형

상단 왼쪽의 P2P는 인터넷이 일반화되면서 일어난 운동이다. 즉 시장을 매개로 하지 않고 개

인과 개인이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아주 간단하게는 컴퓨터 통

신 시절부터 정보통신에 관련된 각종 문제를 게시판에 올리면 바로 댓글로 답을 다는 식이다. 

즉 현재의 공유경제는 소비자와 소비자가 직접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하고 있다. 만

일 한편의 소비자가 자신이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생산-소비자주의

(proconsumerism)이라고 부른다. 이 경우 플랫폼은 공급과 수요를 연결해주는 매칭 서비스

를 하고 우버나 에어비앤비에서 보이듯이 사용자들의 등급을 결정하고 보험을 제공하는 서비

스도 제공한다. 

아래 원은 공유경제가 소유권이 아니라 접근권(access)을 주로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

컨대 젊은이들은 자동차를 소유하는 데 큰 돈을 쓰기 보다 잠깐이라도 고급차에 접근하는 것

을 선호할 수 있다. 여기에는 자동차 공유(Relay rides와 같은 서비스), 승차 공유

(BlaBlaCar), 렌터카(ZipCar, Car2Go, Sixt), 그리고 택시를 대체하는 승차호출서비스(U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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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ft, Didi, 한국의 카카오카풀) 등이 포함된다. 

상단의 오른쪽 원은 공유경제가 지니고 있는 순환경제 측면을 보여준다. 자동차 소유자는 전

체 소유 시간의 약 5%만 자동차를 운행한다. 나머지 95%의 시간 동안 과소이용되는 물리적 

자산을 다른 사람이 활용할 수 있다면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될 것이다. 

P2P 경제와 순환경제의 교집합은 중고경제(second-hand economy)이다. 만일 P2P 거래를 

소유권의 이전이이라는 형태로 한다면, 즉 자신의 차를 다른 개인에게 팔거나 중고차 시장에 

내놓는 경우이다.  그리고 이 거래는 유휴자원을 활용한다는 면에서는 순환경제에 속한다. 

개인과 기업 사이에서(C2B) 임대(렌탈)를 통해 공유가 일어나는 경우를 생산물-서비스 경제

(produc-service)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회사가 소유권을 지니고 일정 시간 

동안의 접근권을 소비자에게 파는 것이다. 일반적인 렌터카 회사 서비스(헤르츠나 Zipcar)가 

여기에 속한다. 물론 일정 기간 동안 자동차를 맡기고 소비자에게 렌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Zipcar).  

마지막으로 개인이 시간제로 자신의 능력과 시간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다른 사람

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온라인 플랫폼에 그 서비스의 종류와 시간을 제시하고 이에 합당

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를 온디맨드 경제, 또는 기그경제22)라고 부

르기도 한다. 구글의 태스크래빗(TaskRabbit)이 대표적이다. 소프트웨어 기업이 업무를 이런 

식으로 쪼개는 것이 가능하다면 과거 대량생산시대의 포드주의가 지역적으로 분산된 형태로

(예컨대 구글이 인도의 노동자에게 소프트웨어의 일부를 맡길 수 있다) 시간 단위로 실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동차 관련 시장에서는 대리운전이 여기에 속한다. 

<그림>에서는 공유경제가 P2P경제, 순환경제, 접근권 시장의 교집합으로 그려져 있지만 실제

로는 이 모두를 다 공유경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두 경제의 교집합들을 일컫기도 한다. 자동차

와 관련된 시장을 보면 렌터카시장, 대리운전시장, 그리고 지금 자기 자동차로 사실상 택시 

영업을 하는 생산-서비스 시장(우버파트너, 카카오풀)이 여기에 속한다. 

3) 커먼즈로서의 도시(city as a commons) 

22) 기그는 무대 공연 중에 출연자가 사고로 연기나 노래를 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떼우는 배우나 가수
를 일컫는 속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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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아이오네와 포스터(Iaione, 2016, Foster & Ianione, 2018)는 도시 자체를 커먼스로 
본다. 그는 코시티(co-city)론, 또는 커먼스로서의 도시에서 시민들이 주도하는 소규모 프로젝
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시 정부가 특수한 규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 

이러한 규제를 담은 법과 조례야말로 시민주도 도시재생(civic regeneration of urban 
commons)을 개시하는 기초라는 것이다. 2014년 볼로냐시는 “도시 커먼스의 돌봄과 재생을 
위한 시민-정부 간 협력 조례(“Regulation for collaboration between citizens and the 
administration for the care and regeneration of urban commons”)23)에서 최초로 도시 
커머닝 협력 가버넌스를 명시적으로 표현했다. 즉 볼로냐는 도시라는 경계 안에 있는 모든 유
무형 재화, 디지털 재화를 커먼스로 보고 시와 시민이 협력해서 생산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사
실을 법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여기서 볼로냐 시민의 사고가 경계 내의 모든 자산을 커먼스로 
생각하여 시민이 공유하고 함께 누려야 한다는 단계에 이르른 것을 알 수 있다. “커먼스로서
의 도시”는 앞으로 도시재생을 비롯한 도시정책을 세울 때 새로운 관점을 보여줄 것이다. 

볼로냐와 함께 커먼즈의 도시로 각광을 받고 있는 바르셀로나의 각종 실험을 망라한 다음 
그림은 보웬스의 다양한 커먼즈운동을 포괄하고 있다. 그림 하단에는 다양한 실험이 있고 상
단에는 운동의 주체들이 표현되고 있는데, 왼쪽부터 커먼즈 협력경제, 사회연대경제, 시정부의 
해당 부처, 그리고 시민의 참여를 나열하고 있다. 

물론 뒤에 잠깐 보듯이 서울이 협동조합도시, 공유도시의 이름 밑에 행한 각종 사업과 실험
도 “커먼즈로서의 도시”나 “코시티”로 포괄할 수 있다. 이아이오네, 포스터의 코시티 개념 역
시 보웬스의 커먼즈운동과 똑같은 이유로 훨씬 더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 각 운동, 그리고 시
의 정책이 발전하면서 결합 원리도 발견될 텐데, 이를 표현하는 가장 추상적인 개념은, 세미
커먼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3) 어떤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부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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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바르셀로나의 각종 운동과 실험 - 커먼즈운동과 사회연대경제 운동
<출처> Bauwens et al, 2017, p35

(3) 사회적경제의 혁신 사례 

일반적으로 시장경제(자본주의)의 기술혁신은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로 구분될 수 있

다. 규모의 경제를 기술적으로 표현하면 자본과 노동이 같은 비율로 증가했을 때 산출이 그 

비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주로 실행학습에 의한 숙련 등을 반영하여 공정이 

혁신되어 산출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의 기술이 성숙하면서 나타나는 현

상이다. 

한편 범위의 경제는 서로 다른 두 제품을 동시에 생산할 때 각각의 생산의 합보다 더 많은 산

출이 나오는 것을 말한다. 즉 두 제품의 기술이나 공정 사이에 보완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데 주로 산업지구나 클러스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편 혁신의 성격은 돌파형 혁신(breakthrough, 실리콘밸리형)과 부가적 혁신(incremental, 



- 31 -

에밀리아 로마냐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실리콘밸리형 클러스터와 에밀리아로마냐형 클러스터의 비교
<출처> 정태인  & 이수연, 2013. 

실리콘 밸리형은 과학적 지식에 의해 새로운 지식이 나타나서 과거와는 다른 제품이나 나

타나는 것을 말한다. 실리콘 밸리에서 반도체산업, IT 산업, BT 산업이 차례로 나타나면서 

1970년대 이래의 디지털혁명을 이뤄낸 것이 대표적이다. 

에밀리아로마냐형은 부가혁신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지역과 네트워크에 쌓인 지식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제품혁신이나 공정혁신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주로 산업지구 또는 클

러스터, 지역혁신체제, 그리고 개방혁신과 관련된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 규모의 경제와 몬드라곤의 곤경  

물론 MCC는 금융, 유통, 사회서비스까지 망라하고 있지만 흔히 몬드라곤 모델은 협동조합이 
좀처럼 성공하기 힘든 대량생산 제조업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즉 몬드라곤은 협동조합으
로서 제조업에서 규모의 경제에 성공한 보기 드문 사례이다. 톰슨(Thompson, 2015a, 
2015b, 2016)은 몬드라곤의 독특한 조직 문화는 바스크의 종족 문화이기 때문에 이식 불가능
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 문화는 조직 구조, 특히 거버넌스체제, 소유권, 보상체계, 조직, 그
리 협동조합간 협동에 의해 유지되므로 발렌시아 등에 이식된 것처럼24) 다른 지역에서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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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09년 미국의 노조연합회(USW)는 몬드라곤과 함께 ‘노조-협
동조합 모델(Union Co-op Model)을 제창해서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Schlachter, 2017)25).  

몬드라곤은 1960년대 스페인의 고도성장에 힘입어 눈분신 발전을 했다. 규모가 커지면 아무리 
교육에 힘을 기울인다 해도 협동의 규범은 무너질 수 있다. 따라서 규범을 보완하는 제도 혁
신이 필요한데, 몬드라곤이 택한 방식은 수직적 네트워크의 건설이었다. 1990년 EU의 결성을 
계기로 출범한 “몬드라곤협동조합기업(MCC, Mondragon Cooperative Corporation)”이 바
로 그것이다. 즉 몬드라곤은 두 번의 획기적 시장확대에 거버넌스 개혁과 규모화로 대응했다.

그러나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그리고 이어진 유럽의 재정위기라는 외부 충격은 몬드라곤의 
전통적인 연대와 내부 개혁의 힘을 넘어서는 것이었고 결국 몬드라곤 최초의 협동조합이며 몬
드라곤의 상징이었던 파고르전자가 2013년 11월 파산을 선언했다. 

파고르전자의 파산에 관해서는 아직도 논의가 진행 중이며26) 그것이 과연 협동조합의 퇴행 
등 한계를 드러낸 것인지 의문이다. 사실만 보면 첫째, 파고르 전자 등 몬드라곤 제조업 분야
는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외국의 경쟁 기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것27), 즉 외국에 제
조공장을 차리거나 부품을 외국에 외주화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 둘째, 몬드라곤의 협동
조합 정신은 몬드라곤 본사의 노동자-조합원에게 주로 적용되었고 문화나 법제의 미비 때문에 
외국의 자회사나 부품공급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하다. 결국 시각에 따라서는 
본사의 조합원에게 외국의 노동자가 착취되어 왔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1970년대부터 오랜 
몬드라곤 비판자인 카스미르(Kasmir, 2016)는 자본주의의 대안을 추구하는 사람들로부터 완
전히 분리됐다고까지 폄하했다. 

섣부른 평가에 앞서 과연 몬드라곤 실패의 원인이 협동조합 고유의 거버넌스의 특징에 있는
지, 아니면 전략적 오류에 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동자가스스로의 자본
으로 기업의 경영을 맡는 경우 거대한 자본을 지속적으로 모으기 어렵다는 점, 민주적 의사결
정의 어려움 때문에 외부 충격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할 수 있고 자기 자산 대부분을 투자한 
노동자는 혁신의 위험성과 불확실성을 회피하려 할 것이라는 점 등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
다.28) 

24) 그러나 톰슨의 박사학위 논문(2015a)에 나오듯이 발렌시아 지방의 수십년에 걸친 이식 노력은 눈물
겹다. 

25) 슐레히터는 USW-Mondragon 모델을 실제로 적용한 신시내티 노조-협동조합을 조사한 결과 세가지 
가능성과 세가지 딜레마를 찾아냈다. 가능성은 첫째, 노조가 노동자 협동조합의 규모화를 가로막는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노조가 연대를 강화하여 경영자-일반 노동자 간의 갈등을 관리할 수 
있다, 셋째, 노조가 조합의 노동자-소유자를 다른 노동계급투쟁에 연계함으로써 노동자 운동 간의 연
대에 기여했다는 것이고 딜레마는 첫째, 단체협상이 신생 민주적 작업장에 적대를 불러 일으켰고, 둘
째, 노조의 직접적인 개입이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셋째, 노조가 협동조합 문화에 대립하는 
차별적 실천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26) 특히 이 보고서는 스페인어로 된 문헌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수의 필자(에라스티, 브레토스 
등 사라고사대학이나 바스크주립대학의 연구자들)가 출판한 영어 논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결정
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27) 이 점은 파고르전자 뿐 아니라 금융부문에서도 드러난다. 2008년 금융위기가 일어났을 때, 캐나다의 
데자르댕은 파생상품을 취급하지 않아서 아무런 피해가 없었고 오히려 성장한 반면 몬드라곤의 노동
자금고는 파생상품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28) Dow, 200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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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속성은 성숙 산업의 경우 투자의 규모가 경쟁력을 결정하므로 대학이나 연구소에 의한 
외부 지식 주입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기 힘들고 더구나 가치연쇄가 길어서(즉 부품이 매우 많
아서) 비용절감 경쟁을 위해 외부, 특히 외국에서 부품을 조달해야 하는 경우 협동조합기업은 
특히 대응하기 힘들게 된다. 위험과 불확실성이 매우 큰 경우 민주주의는 신중한 결정을 위해
서 많은 시간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우연히라도 신속하게 올바른 결정을 내린 다국
적기업에게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 

파고르전자 파산에 대한 연구들의 인터뷰에서 드러난 조합원들이나 단위 조합의 생각도 이를 
뒷받침한다. 수직적 네트워크에서는 제 아무리 상향식 의사결정(단위 협동조합의 조합원 총회
가 가장 기본적인 결정을 하고 그것이 상위 네트워크로 올라가는 방식)이라 해도 사업장의 현
장 조합원은 무력감을 느낄 수 있으며 최상위 경영위원회가 내린 고도의 경영 판단에 사회위
원회나 일반 조합원 집단이 이견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에로스키(Eroki, 몬드라곤의 유통사업부문)가 전국으로 체인망을 확대하거나 제조업 사업
체가 해외 공장을 만들면서, 이들 지역의 법이나 문화 때문에 기존의 주식회사를 자회사로 합
병했고, 조합 내에 비조합원 노동자,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다수 생겨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질적인 구성원이 늘어나면 협동조합 규범은 점점 힘을 잃어서 결국 퇴행이 증명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대량생산을 하고 규모의 경제 매우 긴 가치연쇄를 요구하고 부품 생산과 최종조립이 글로
벌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협동조합의 장점은 작동하기 힘들 것이다. 결국 대량 생산을 하는 
경우에는 글로벌화하더라도 주요 부품을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등 외부의 사회적경제 네
트워크가 존재하는 곳 끼리만 협동조합의 장점이 힘을 바루히할 수 있을 것이다. 

몬드라곤은 협동조합 규범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결단을 내렸다. 예컨대 에로스키의 주식회사 
자회사를 부분적 노동자참여기업으로 바꾼다거나 전체 노동자의 70% 이상을 조합원으로 만들
자는 결정이 그러했고 실제로 이런 목표는 달성됐다. 2014년 몬드라곤이 다시 “생각의 해
(year of reflection)”를 선언한 것도 다시 호세마리아신부의 “생각”에 비춰 현실의 위기를 헤
칠 방법을 강구하자는 뜻일 게다. 

호세마리아 신부의 제자 5명이 만든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2014년 현재 매출액 109억 유로(약 
13조원), 고용 74,117명, 교육센터 학생 수 11,439명, 산업분야 R&D/부가가치 비율 8.9%, 
기술센터와 R&D단위 15개, 연구자 1,676명을 거느리는 거대한 협동조합기업집단이 되었다(이
상 Mondragon, 2014년 연례보고서). 과연 호세마리아 신부의 “생각”을 따랐기에 이런 눈부
신 성과를 거둔 것인지, 그의 “생각”이 얼마나 영향을 끼친 것인지를 계량해 내는 것은 불가
능하리라. 하지만 몬드라곤기업집단이 새로운 문제에 부닥칠 때마다 수십년 쌓인 “몬드라곤의 
협동조합 체험” 이 복기되고 “호세 마리아 신부의 생각”이라면 어떤 해법을 내 놓았을지, 숙
의하는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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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몬드라곤 창설자, 호세마리아 신부의 생각 

호세 마리아 신부를 억지로 기존의 사상사에 끼워 맞춘다면 “공동체 자유주
의”(communitarian lieberalism)에 가까울 것이다. 현대의 학자로는 마이클 샌델이나 
아마티야 센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텐데, 특히 그의 자유와 능력에 대한 “생각”
은 센의 능력이론을 떠올리게 한다. 

그는 스페인 내전 때 공화파의 종군기자로 참전했다 체포되어 처형될 뻔 할 정도로 전
체주의에 적극적으로 저항했다. 프랑코가 카톨릭을 자신의 통치 이념의 한 축으로 삼은 
것(90의 “보수주의와 전체주의”가 바로 프랑코의 국가카톨릭주의, 즉 Falange를 말한
다)은 그에겐 천행이었다. 그야말로 “교회를 친구처럼 곁에 둔 민중은 운이 좋다”(169). 
그는 이 공간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아라사트-몬드라곤 카톨릭 행동”을 이끌어 간다. 

그러나 그는 좌파 사상의 영향(특히 초기 마르크스주의)을 받았을지언정, 폭력혁명을 명
시적으로 거부한다(II,3,2 혁명). 그것은 우선 “인간을 제거하는 방식”(370)이므로 수용
될 수 없고. “자유와 존엄성과 참여를 모두 담보 잡힌 채”(373) 혁명을 완수한다 해도 
그 이후에 이러한 가치가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 더구나 협동조합주의
의 전통이 살아 있는 바스크 지방에서는 더욱 더 혁명적 좌파 정당이 성공할 가능성이 
적다. 따라서 그가 원하는 “신사회질서”(381)란 바로 “산업협동조합”이며 그것은 “우리
가 진실되게 추구해 온 사회진보와 발전이 진정한 사회평화로 이어지는 가장 좋은 
길”(379)이다. 즉 그에게 협동조합 공동체는 단순한 사업체가 아니라 지닌 사회적 혁명
이요, 실천이다. 

인간은 “하느님의 고유한 과업의 협력자”이며 노동은 그 실천이다(266, 275). 따라서 
노동은 존엄성이며 동시에 “공동체가 보유한 최고의 재산”(273)이다. 또한 인간은 처음
부터 공동체의 일원으로만 존재하며, 노동공동체, 즉 협동조합이야말로 “민중을 진보하
게 하는 임무를 맡은 것”(276)이다. “개인이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오직 광범위
한 사회적 기반에 뿌리내린 공동체구조를 튼튼하게 함으로써 가능하다”(315).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노동은 소외되고 계급적대가 생겨
난다. 따라서 “한 기업의 노동자들이 기업 내부에서 노동요소로서 자신의 위치를 명확
히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대표를 갖고 회사 운영에 참가해야 한다. 노동공동체는 법적 
기구를 갖출 필요가 있다”(312) 즉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자가 스스로 주인이 되는 노동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호세마리아신부에겐 더 올바르고 현실적인 길이다(몬드라곤의 이
런 측면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의 비판은 Kasmir, 1999를 참조하라). 

그러나 협동조합원도 인간인 이상 이기적 속성을 지니고 있고(“모두의 내면에는 이기주
의자가 웅크리고 있다”(93)), 특히 타인의 이기적 행동이 처벌받지 않을 때, 모두 이기
적 행동으로 치달을 수 있다(“다른 이들이 아주 살짝이라도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면 그
것을 금세 간파하는 재주를 갖고 있다”(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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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마리아 신부에게도 이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다. 즉 “사회적 선(공공의 이익)
을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각 개인이 이타적인 완전성을 추구하는 것이
다”(130). “이기주의자들과 개인주의자들은 협동(조합)의 제5열이다”(136)

호세마리아 신부의 인간과 노동관은 우리는 성숙하고 발전하기 위해 공동체 안에서 “타
인들도 자유를 원한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되”(85)며 타자를 인정해야 한다(91). 이것은 
곧 수학적으로 도출되는 사회적 딜레마의 해와 동일하다. 즉 규범이야말로 협동조합이 
사회적 딜레마를 푸는 주된 수단이다. 그래서 자유와 동시에 책임이 강조된다(I-3). 몬
드라곤의 10원칙, ICA의 7원칙은 사회적 딜레마를 푸는 핵심 규범인 것이다. 호세마리
아 신부가 강조하는대로 협동, 또는 연대야말로 협동조합의 경쟁력이다. 

몬드라곤의 제조업 부문은 생산물의 절반 이상을 수출한다. 세계적인 자본주의적 기업
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규범 이상의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그 때문에 호세마리아신부는 
지식과 교육에 대한 강조를 되풀이한다(I-5). 이를 위해서는 현대적인 제도, 예컨대 교
육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그가 첫 생각(1)에서 “진리의 전파자”로 삼은 다섯 젊은이들이 1955년 난로회사 “울고”
를 세우면서 “몬드라곤의 협동조합 체험”은 시작된다. 이들의 회고담은 호세마리아신부
가 얼마나 교육과 훈련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규범과 더불어 현대적인 제도들을 도입하
는 데 얼마나 힘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다. “처음에는 기술을 배우라고 해서 배웠고, 
경영자가 되어야 한다고 해서 사라고사에 있는 대학에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 이제는 
은행가가 되라고 하다니요? 그것만은 못하겠다고 했죠” 이들이 단계적으로 능력을 갖춤
에 따라 산업협동조합, 기술학교협동조합, 그리고 은행협동조합(“노동자인민금고”)를 만
들게 된다. 즉 협동조합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어려움인 인재와 금융의 문제
를 처음부터 인식하고 협동조합의 방식으로 해결해 나간 것이다. 호세마리아 신부는 아
주 오랜 시간을 들여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스스로의 돈으로 기술학교를 만들어냈다. 이 
정도면 아이아코카나 스티브잡스를 뛰어넘는 혁신적 경영자가 아닌가? 더구나 그는 지 
물질적 부를 쌓는 게 아니라, 동시에 협동조합원 모두의 개인적 완성과 공동체의 발전
을 동시에 추구했으니 한 차원 높은 경영자임에 틀림없다. 

(2) 범위의 경제와 볼로냐의 생명력 

범위의 경제는 한 기업이나 지역에서 여러 종류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다품종 소량생
산에 적합한 혁신이다. 이탈리아의 에밀리아로마냐(를 포함한 “제3이탈리아”)는 대량생산을 대
체하는 “유연전문화”로 유명하며 영세소기업과 협동조합으로 이뤄진 에밀리아로마냐의 산업은 
이탈리아 경제위기 속에서도 강한 생명력을 자랑하고 있다. 

에밀리아 로나먀주의 주도인 볼로냐는 전통적인 협동조합의 도시인데 창조도시, 나아가서 공
유도시의 성공사례로도 손꼽히고 있다. 이 지역에 면면히 내려오는 신뢰가 결정적인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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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을 것이다. 볼로냐 모델(사회적경제 분야에서는 에밀리아 로마냐 모델이라고 부른다. 

주로 영세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에밀리아로마냐 지역 산업네트워크의 놀라운 경쟁력을 두고 
1982년 이탈리아 경제학자 브루스코(Brusco)는 ‘에밀리아 모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후 
많은 학자들이 지역을 연구하며 ‘제3이탈리아(3rd Italy)’, ‘유연전문화(flexible 
specialization)’ 등의 용어로 이 지역을 묘사했다. 

이곳에는 포드주의의 특징인 대기업이나 수직통합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 수많은 중소기업이 
내수와 수출을 담당하며 경제를 떠받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중 1만5000개가 협동조합이며 
이들은 대기업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에밀리아 로마냐의 삶 자체가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
다. 소비자협동조합부터 농업이나 건설 등 각종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
다. 

학계에서는 에밀리아로마냐의 성공 요인으로 산업지구(Industrial district), 즉 클러스터를 꼽
는다. 가장 선구적인 학자인 베카티니, 스포르자이, 사벨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산업지구는 
전통적인 장인기술에 바탕을 두었다는 점, 유연적 생산기술과 생산방식을 접합하여 소비자들
의 기호 변화와 기술 혁신에 신속히 대응했다는 점을 추가적인 특징으로 갖고 있다. 특히 이
탈리아 학자들의 산업지구 정의는 독특해서 “기업과 주민의 공동체”로 정의한다. 이는 공동체 
내의 신뢰가 단순히 부수적인 요인이 아니라 필수적 요인이며 주민들의 동의, 다시 말해 민주
주의가 동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이탈리아와 산업지구는 우리가 흔히 아는 클
러스터와는 상당히 다르며 이런 성격, 즉 주민과 지역공동체에 뿌리박은 산업이라는 점, 그리
고 수공업 길드의 전통을 발전시켰다는 점29)에서 주도인 볼로냐가 창조도시라는 새로운 발전
전략도 능히 소화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에밀리아로마냐에서는 정치와 경제의 분리, 사회와 경제의 분리라는 경제학적 이분법의 세계
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장경제가 사회 안에 단단히 뿌리 박혀, 묻어 들어간 상태이자 상호성
의 원리가 경쟁의 원리를 제약하는 상태이다. 이탈리아 경제학자들이 “시민경제”라고 부를 때 
그것은 시장경제와 사회적 경제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뜻하는데 그 역시 이런 현실을 반영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델을 중소기업 네트워크로 파악하는 기존 연구에서 강조하는 신뢰와 
협동은 곧  협동조합의 정신이다. 실제로 이 지역 공무원들이나 일반 시민은 협동조합과 일반 
기업을 구분하지 않으며 법적 형태를 바꾸는 기업들도 많이 있다. 

산업지구 내의 중소기업들은 정보, 장비, 사람, 주문을 공유한다. 수많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 조사, 기술 훈련, 인력 관리, 연구 개발 등과 같은 사업서비스 기업과 금융서비스 
기업이 등장했다. 마케팅과 유통을 돕는 기업도 생겨났다. 전문화된 소기업들이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각 기업의 기술과 노하우는 산업지구 내에서 자
유롭게 공유되면서 지역 공동의 지식과 제도로 존재하게 된다. 또한 장기 반복 거래와 평판 
효과로 쌓인 신뢰는 각종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공식적 계약이나 제도보다는 
비공식적 관계가 저비용 고신뢰의 공유자산이 된다. 만일 공동체 내의 규범을 어긴다면 지사
회에 발붙이기는 어려우므로 한국의 하청체제에서 흔히 관찰되는 ‘단가 후려치기’는 존재하지 

29) 앞으로 볼 기업연합조직 CNA의 A는 이탈리아어로 수공업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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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지역의 고유문화와 역사는 구성원들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았다. 규범과 정체성은 다
시 상호성을 강화하여 협동을 촉진한다. 이런 것들이 모두 이 지역의 사회적 자본이다. 사회
적 자본이란 말을 유행시킨 퍼트넘이 이 지역을 모델 중 하나로 삼았을 정도다. 앞에서 본 바
대로 신뢰와 규범, 네트워크가 구성하는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경제기업을 발전시키고 규범을 
원리로 삼는 사회적경제기업은 또 다시 사회적 자본을 축적시킨다. 
  
에밀리아 로마냐에서는 일찍부터 우리가 주장한 네가지 공유자원의 하나인 사업서비스를 제공
하는 조직들이 발전했다. 협동조합들의 협동조합인 레가코프(Legacoop, 협동조합전국연합)와 
중소기업연합회인 CNA는 회계와 금융, 법률과 정부 로비 등 일반적인 사업서비스를 제공한
다. 1970년대 말에 지방 정부는 협동조합과 중소기업들이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진흥공사인 ERVET(Emilia Romagna Valorizzazione Economica del 
Territorio)를 세웠다. ERVET에서는 각 지역마다 실질서비스센터(Real service center)를 세
워 각각 전문화된 산업에 필요한 구체적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했다. 흔히 금융, 마케팅, 기술
개발과 같은 사업서비스는 중소기업의 지속적 발전 앞에 놓인 죽음의 계곡으로 불린다. 하지
만 에밀리아로마냐에서는 이러한 사업서비스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자산으로 형성되어 있
다.

기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자본이 충분하면 기업가 정신이 고양될 수 있다. 지역의 공
유자산을 이용하여 언제든지 기업을 창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자와 기업가라는 
계급적 차이 또한 절대적이지 않다. 사장과 노동자가 공산당(현재의 민주당)에 같이 가입해서 
활동한다. 에밀리아로마냐는 이탈리아에서 노동조합이 가장 강한 지역이지만 동시에 노동자들
이 기업가 정신에도 익숙하여 노동조합이 나서서 기술변화와 구조조정에 아주 유연하게 대응
한다. 

공산당(현재 민주당)과 지역정부와 같은 공공 부문의 뒷받침도 에밀리아로마냐의 성공 요인 
중 하나이다. 50년대 국제공산당인 코민테른에서는 ‘반독점 테제’가 결정되어 각 국가와 지역
으로 내려왔다. 하지만 에밀리아로마냐에는 독점적인 대기업이 없었다. 때문에 이 지역 공산
당과 지역 정부는 반독점을 중소기업 육성으로 해석하고 실천에 나섰다. 당시 기술은 있지만 
돈이 없는 중소기업들에게 놀고 있는 땅을 개발해서 시장 가격 이하로 제공했다. 산업지구의 
인프라 건설과 금융 지원에 나섰다. 이후 70년대에는 앞에서 본 바대로 ERVET와 실질서비스
센터 등을 설립하여 사업서비스 지원에 나섰고 80년대에는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고, 해외 마
케팅을 지원하는 등수출 촉진 정책을 폈다. 90년대에는 혁신지구 프로젝트에 나서 에밀리아 
로마냐의 중소기업 네트워크는 최신기술의 혁신클러스터의 면모까지 지니게 되었다. 특히 주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탁월하여 공동체 내에서 신뢰와 협동이 유지되도록 했
다. 

집단 네트워크의 단점 중 하나는 폐쇄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학자들은 이를 잠김효과
(lock-in effect)라고 부른다. 잠김효과는 산업기술적 측면에서도 나타나고 사회문화적 측면에
서도 나타날 수 있다. 기존의 기술체계의 성공에 대한 집착은 외부의 커다란 변화를 제때에 
알아차리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변화를 인식했다 하더라도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상호작
용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기술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구성원 간의 친밀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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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대감은 외부 구성원에 대한 배타적 태도로 나타나거나 새로운 구성원을 유입하는데 장애
가 될 수 있다. 산업지구의 성공을 가져왔던 요인들이 역설적으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것
이다. 

뿐만 아니라 대외 환경의 변화 속에서 과연 에밀리아 모델이 건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과연 세계화와 정보통신 혁명 속에서,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
는 환경에서 에밀리아의 중소기업들도 몰락하지는 않을 것인가? 보통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
서 자산특수성과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중소기업들은 수직적으로 통합되거나, 하청기
업으로 전락하거나, 해외 이전하는 등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경제학자들 일반적인 
예측이었다. 

하지만 이런 우려들은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먼저 에밀리아로마냐가 가진 매우 강
한 시민 인본주의의 전통이 사회문화적 잠김효과를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구 40만 
명의 소도시 볼로냐에서 온갖 인종을 다 만날 수 있으며, 최대 노동조합인 CGIL(이탈리아의 
좌파계열 노동조합 총연맹)은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 증진에도 힘쓰고 있다.

변화하는 경쟁 환경에 적응하고자 외부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내부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
한 다양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이 지역에 독특한 개방성도 이런 변화에 일조하고 있을 것
이다. 물론 변화도 있다. 브랜드, 마케팅, R&D 등 전략 부문에 집중하면서 산업지구 전체의 
기술 및 조직 변화를 주도하는 선도기업과 지구그룹(district group)이 등장하고 있다. 선도기
업이란 말 그대로 새로운 기술과 체계를 가장 먼저 도입하여 변화하는 기업이다. 이런 기업이 
있으면 서로 긴밀하게 형성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혁신과 변화의 성과가 전파될 수 있다. 
지구그룹은 몇 개의 중소기업들이 법적 독립성을 유지한 채 주식의 교차 소유를 통해 하나의 
집단을 이룬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여러 기업이 뭉쳐서 선도기업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과
거에는 친밀함이나 연대감 등으로 이어진 비공식적 관계가 계약을 통해 공식적인 것으로 변하
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들은 소기업이 담당하기 어려운 마케팅, 금융, 신기술개발 등 전략 
분야를 담당한다. 고용 규모가 클수록, 글로벌 경쟁에 노출되는 기업일수록 그룹화의 경향은 
강하다.

그렇다고 이들을 한국의 재벌이나 일본의 게이레츠(系列) 같은 대기업의 폐쇄적 네트워크 로 
볼 수는 없다. 제품차별화를 강화하기 위한 수평적 네트워크와 함께 품질 향상을 위해 수직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의 중소기업 네트워크가 대기업에 흡수된 것은 아
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소기업 간의 네트워크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중소기업 간의 인수 
역시 합병을 하기보다는 기존의 브랜드와 시설은 그대로 유지한 채 소유지분을 통합하는 방식
으로 통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와 유연성 있는 체계라는 산업지
구의 특징은 지금도 여전하며 위기와 정보의 공유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실증하고 있다. 

레가는 70년대 말에 세계 최초로 협동조합에서 주택, 보육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유
명하다. 카디아이(CADIAI)는 레가 산하에 있는 사회서비스 협동조합의 네트워크다. 레가의 수
많은 조합원이 카디아이의 고객이 된 것은 물론이다. 이탈리아는 카디아이의 경험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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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협동조합법’을 제정했고 이 법이 한국 사회적기업의 주요 모델이 되었다. 

에밀리아 로마냐와 볼로냐는 전통적 산업과 지역공동체라는, 따뜻하지만 다소 답답한 폐쇄성
을 뛰어 넘어 첨단산업을 발전시키고 사회서비스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혁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EU의 수많은 주 중에 경제지표는 물론이고 사회지표 상으로 몬드라
곤이 있는 바스크주와 에밀리아로마냐주가 항상 1,2위를 다투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90년대부터 첨단산업도시를 표방한 볼로냐는 바코드 리더 장치를 생산하는 데이터로직사로 
대표되는 첨단기술산업과 예술문화 컨텐츠를 다루는 소기업을 육성해서 기존의 산업지구에 멀
티미디어 산업지구를 추가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익숙해진 ‘공방’ 방식으로 문화적 가치와 경
제적 가치를 겸비한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다.30) 

볼로냐에는 중세시대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지진으로 무너진 옛 시청의 모습을 강화
유리 아래 보존할 정도다. 지역 주민협의회에서 철저한 토론을 거쳐 강제력 있는 도시계획을 
작성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볼로냐는 전통유산과 함께 최신의 현대예술을 결합하고 있다. 
“유럽문화도시”로 선정되었을 때 벌인 “볼로냐 2000”은 정부, 상공회의소, 대학, 예술가와 예
술단체가 협력해서 빚어낸 대표적 작품이다. 이 행사에는 300회의 음악회, 230회의 전람회, 
260회의 집회가 열렸으며 이를 위한 대대적인 문화시설 정비가 이뤄졌다. 

전통과 첨단의 조화라는 볼로냐의 정신은 옛 증권거래소의 천정의 프레스코화와 중세풍의 외
관을 그대로 살리는 동시에 내부를 컴퓨터 네트워크로 연결된 900 좌석의 멀티미디어 도서관
으로 탈바꿈한 사례, 1970년대에 무너진 옛 극장과 폐허가 된 궁전을 옛 전통장인의 방식으
로 개축하면서 내부에 현재 20여개에 달하는 문화협동조합을 유치한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사사키는 볼로냐가 창조도시로 성공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포용 정책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공공서비스의 혁신, 사회혁신과 불
가분리의 관계에 있다. 우리는 사회적 포용의 공공정책을 공동생산 하는 것은 현재 한국 사회
적경제의 핵심과제라는 것을 이미 확인한 바 있다. 

⓵ 예술가와 과학자의 자유로운 활동과 노동자와 장인의 능력 발휘에 의해 유연생산체계를  이
는 글로벌화의 파도에 맞서는 혁신능력을 갖췄다. 

⓶ 대학, 전문학교, 연구소 등 연구기관과 극장, 도서관 등 문화시설을 완비했다. 또한 영세기
업과 장인기업의 권리를 보호하여 신규창업을 용이하게 했으며 각종 협동조합이나 협회 등 비영
리부문이 발전하여 시민의 창조성이 발휘될 수 있는 도시가 되었다.

⓷ 산업발전과 더불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했다. 카디아이 등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서
비스를 제공하여 환경, 의료, 예술 등에서 새로운 산업이 발전할 조건을 마련했다. 문화생산과 
문화소비가 균형있게 발전했다. 

30) 볼로냐의 최근 발전은 사사키, 2007을 주로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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⓸ 시정부와 시민이 주도하여 도시환경을 보전해서 창조성이 발휘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 

⓹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시스템(협의의 자치)과 더불어 광역 환경관리를 담당하는 광역행정시
스템을 갖췄다. 이러한 시스템이 도시주민의 창조적 활동을 보장한다.

결국 우리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전 세계적 가치연쇄를 갖춰야 하는 대량생산기업에 어울리지 않
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경제의 장점이 살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네트워크를 갖추고 지역
에 쌓인 지식을 활용해서 글로벌 수요의 변화에도 민감하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문
화와 예술, 그리고 디지털혁명이 가져온 개방혁신이 사회적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보인다. 

3. 서울의 사회적경제와 혁신 

(1) 서울의 사회적경제에 일반적 기술혁신이 적용될 가능성 

사회적경제기업은 현실과 가상의 공동체에 뿌리박을 때 자신의 장점인 신뢰와 연대를 온전히 
살릴 수 있다. 에밀리아로마냐 모델은 여러 면에서 영세중소규모라는 점, 문화와 창조를 조화
시켰다는 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커먼즈 운동을 시 차원에서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모범적
이다. 

하지만 이 지역 영세기업 네트워크의 오랜 역사에서 비롯된 정보의 공유와 신뢰, 그리고 역사 
유적, 심지어 지진으로 무너진 옛 건물까지도 보전하는 전통을 단 시간에 모방하는 것은 불가
능하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에도 사회적경제의 혁신이 가야 할 방향을 견지하면서 한국에서 
지금 실현가능한 방안을 한 두 개 제시하는 것으로 보고서를 마치려고 한다. 

1) 규모의 경제 

1) 건설협동조합 – 에밀리아로마냐의 C.C.C는 이 지역의 공공 건물의 건설을 독점할 뿐 아니

라 세계 최고의 토목 기술을 자랑하는 중국에도 진출하고 있다. 건설은 수없이 많은 팀(각자 

스스로의 장비를 구비)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치연쇄가 매우 짧으므로 협동조합으로 조직하기 

좋은 산업에 속한다. 특히 건설에는 각종 부자재가 필요하므로 다른 사회적경제기업의 발전에

도 광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플랫폼 협동조합 – 우버나 비앤비는 물론 식당 주문, 부동산 소개업 등이 모두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플랫폼의 독점이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 방향은 플

랫폼의 민주화이며 세계 각지에서 플랫폼 협동조합 운동이 발전하고 있다. 이들 사례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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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과 실패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소규모의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3) 대기업의 노동자 소유기업(협동조합)화 – 이미 자동차와 조선산업에서 드러나듯이 대기업

의 부실화할 때 노동자와 지역주민, 지자체, 국가, 산업은행등이 자체를 인수하는 방법을 모색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기업이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은 회생의 가능성이 매우 낮고, 노동

자의 소유 규모가 적으며 위험성이 매우 높아서 종합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 파고르 

전자의 예에서 보았듯이 전 세계적 가치체인이 필요한 경우 사회적경제의 방식으로 성공하기

는 매우 어렵다.   

2) 범위의 경제  - 공동생산의 횡적 네트워크화 

서울의 현재 지자체별 네트워크는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 범위의 경제를 구현하기에 적합한 조

직형태이며 이미 맹아적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의 도시재생정책, 환경부/산업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보건복지부의 예방의료 정책등을 적극 활용하여 중앙정부-지자체-사회적경

제로 구성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를 구축한다면 이 분야 범위의 경제는 전망이 밝은 편

이다. 

(2) 사회혁신과 사회적경제 – 공동생산31)

하지만 시장경제(시장)와 공공경제(국가), 그리고 사회적경제(공동체)가 어떠한 원리로 결합해
야 하는가는 거의 해명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의 “사회혁신” 논의는 이러한 결합 원
리에 대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멀건 등(Mulgan, 2006,  Mulgan et.al.,2007, Moulaert 
et al., 2007, Bouchad ed., 2013)은 시장과 정부가 충족시키지 못한 필요(needs)를, 공급 
거버넌스의 변화와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사회혁신이라고 정의한다. 

즉 시장실패와 “시장의 근원적 한계”(정태인, 이수연, 2013)32) 뿐 아니라 정부실패까지 교정
하는 수단이 사회혁신이라는 것이다.33) 이는 곧 사회적경제라는 영역이 사회혁신과 밀접한 관

31) 공동생산 개념과 서울의 사회적경제에 관해서는 김연아, 정태인, 2017에서 다소 상세하게 논의했으
므로 여기에서는 간략하게 소개한다. 

32) “시장의 근원적 한계”는 균형 가격 밑에 있는 수요곡선 부분에 해당한다. 예컨대 식량이 남아도는 
데도 아프리카에서 기아자가 속출하거나 치료약이 개발됐는데도 에이즈로 사망하는 것은 곡물 값이나 
약품 값을 치를 돈이 이들에게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시장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하
지 못한다.  

33)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수단으로는 피구해법이 흔히 제시된다. 즉 보조금이나 세금에 의해 (주로) 공급
곡선을 이동시키는 방법이다. 거래비용이 없는 조건에서 코즈해법은 개인 간의 계약을 사용할 수 있
다는 점을 보여준다. 코즈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러한 주장은 민영화에 이용되었다. 한편 오스트롬은 
사회적 딜레마라는 인간 사회 고유의 문제를 “시장과 국가를 넘어서” 해결해 왔다고 주장했다. 실제
로 오스트롬의 해법, 특히 공동생산과 다중심성(polycentricity) 개념은, 사회혁신 이론가들이 의식했
건, 하지 못했건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이론적 자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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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맺는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예컨대 캐나다 퀘벡지역의 사회적경제, 즉 퀘벡모델을 개관
한 책(Bouchard ed., 2013)의 제목이 “혁신과 사회적경제 – 퀘벡의 경험”이며 서론은 “퀘벡
의 사회적경제 : 사회혁신의 실험장”이다. 이 책은 퀘벡 사회혁신의 핵심이 정책의 공동수립
(co-construction)과 공동생산(co-production)이라고 주장한다. 퀘벡 주정부와 사회적경제조
직(샹티에 등)의 정책의 공동수립과 실행이 곧 사회혁신인 것이다. 즉 진정한 사회혁신이란 단
순히 사회적경제의 확대가 아니라 시장경제, 공공경제, 사회적경제(그리고 생태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다원적 경제(plural economy)를 만들어나가고 경제에서도 참여(직접)민주주의의가 관
철되는 것을 의미한다.34) 

우리는 특히 사회적경제와 공공경제의 관계에 주목하는데 전 세계의 사회혁신 논의가 공공서
비스의 생산 및 전달의 혁신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서울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원리로 부각된 ‘협치’35)와 ‘사회혁신’에 대한 강조 역시 이런 맥락에 있다. 

그렇다면 사회혁신, 또는 협치는 어떻게 이론적으로 해명될 수 있을까? 오스트롬(Ostrom, 
2008, 2009 등)의 “다중심성”과 “공동생산” 개념, 그리고 공유지관리의 8원칙은, 현실의 이러
한 움직임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이론적 자원이 될 수 있다.36) 오스트롬 부부(Vincent 
Ostrom & Elinor Ostrom)의 다중심성과 공동생산 개념은 1960년대의 공공서비스 논쟁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미국에서는 행정의 광역화, 일원화가 주류였는데, 오스트롬 부부는 실증을 
통해서 모든 공공서비스의 중심은 여러 수준에 걸쳐 존재하며 각 수준의 공동생산이 없이는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이 달성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경찰 서비스에서도 범죄의 유형 
분류나 과학수사는 광역 수준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순찰은 군/구 단위가 중심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범인의 검거 역시 주민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느냐, 즉 경찰과 시민
이 치안 서비스를 공동생산하는 정도에 달려 있는데 이러한 공동생산은 군/구 단위에서 자율
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즉 어떠한 공공, 또는 사회서비스도 각 차원의 
중심(마을, 시/군/구, 광역시, 국가)을 가지며 공공/사회서비스의 성격과 사회의 조직 정도(주
로 사회적 자본의 정도)에 따라 각각 자율적으로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컨대 오스트롬(2007)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 역시 국제협약, 국가의 정책, 기업과 지역공동
체의 행동 원리 등이 조화를 이루느냐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공유지 관리의 규칙 7번
은 하위 수준에 이미 존재하는 규칙을 상위 수준이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34) 오스트롬의 공유지 관리 8원칙은 500여개의 지역공동체를 조사해서 추출한 것이지만 오스트롬은 집
단행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마술적 공식, 또는 만병통치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단지 8원칙
이라는 일반적 설계 원리가 존재하지만 이것이 설계도의 역할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Ostrom, 
2007). 예컨대 무한 접근성과 (디지틀 기술을 활용할 경우) 경합성이 없는 지식커먼스의 경우 오스트롬
의 자연커먼스와는 성격이 다르다. 그러나 신뢰와 협동이라는 일반 해법은 여전히 적용될 수 있으며 
이것이 벵클러의 “동료생산”개념의 기초를 이룬다.  

35) 아마도 governance의 번역일텐데, 정치학에서는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라는 용어
를 사용한다. 협력적 거버넌스란 공공기관이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기 위해서 집합적 의사결정과정에 
민간의 이해관계자를 직접 참여시키는 제도이다. 안셀과 개시(Ansell & Gash, 2007)의 글을 참조하라.  

36) 전 세계의 사회경제적 위기,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과학의 흐름에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행동/실험경제학의 상호성과 협동에 관한 이론들이나 행정학의 “신거버넌스론”, 정치학의 
“협력적 거버넌스론” 등이 그것이다. 학문 분과는 다르지만 이들 논의 모두 오스트롬의 두 개념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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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사회적경제 이론가들은 공동생산 개념을 발전시켜서 공공서비스와 사회적경제의 관계, 
즉 공공경제와 사회적경제 간의 관계 일부를 설명하고 있다(Pestoff 2012, 2014, Bovaird, 
2007, Brandsen & Pestoff, 2006). 특히 사회서비스 또는 친밀서비스는 사회적경제와 친화
성이 매우 높다(Zamagni, 2005). 이들의 논의를 종합하면 공공서비스나 사회서비스의 생산과
정을 따라서 오스트롬이 원래 말한 “광의의 공동생산 개념”은 각각 공동설계(co-design, 퀘벡 
학자들은 co-construction으로 표현), 협의의 공동생산(정책의 실행), 그리고 공동평가
(co-evaluation)로 이뤄진다고 할 수 있다. 

오스트롬의 다중심성 시각이 그리는 사회는 “다수준 둥지 구조”(nested multi-layered 
structure) 등의 용어로 표현되는데 사회적경제 영역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은 모습이 될 것
이다. 

<그림2> 다수준 둥지 구조   

즉 가장 작은 단위인 동/면 수준의 둥지는 군/구 수준의 더 큰 단위의 둥지 안에 들어있고, 
광역과 국가의 둥지가 그 바깥에 존재하는 구조이다. 각 둥지는 사회적경제 기업이나 협의체, 
지방정부 등 요소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이루고 다시 그 둥지들의 네트워크가 상위의 구조를 
이루게 된다. 이 둥지들은 각각 자기 수준에 걸맞은 사회적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사회적경제
조직(기업 및 협의체)들과 지방정부의 공동생산으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다. 또한 수준
이 다른 둥지들은 다중심성 개념에 의해 일정 부분은 분업을 하고 일정 부분은 협업을 하는
데, 이 역시 양 수준에서의 공동생산 결과에 따르게 된다.

서울의 경우 2016년 현재 25개 자치구 중 23개 지역에 자치구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만들
어졌고 매우 다른 수준이지만 이들과 구청이 일정한 사업을 같이 하면서 공공/사회서비스 일
부를 공동생산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이러한 정책의 공동입안/공동실행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
고 더 많은 공공/사회서비스로 확장된다면 공동생산은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시도해 볼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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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동생산 개념은 이미 1960년대에 빈센트 오스트롬에 의해 제기되었지만 행정학에도 새로운 
경향이 나타났다. 즉 신자유주의 시대를 풍미했고 우리나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신공공
관리모델이 퇴조하고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신거버넌스 모델, 또는 공공가치관리모델이 확산
되고 있다.  

기존 시장실패론에 입각한 전통적 공공관리론은 1980년대에 정부실패론에 입각한 신공공관리
론에 자리를 넘겨줬다. 하지만 약 40년의 신자유주의는 불평등의 심화와 공동체의 해체를 초
래했다. 이에 따라 주민이 참여하는 공공가치행정론이 새롭게 대두된 것이다. 이러한 공공가
치관리론이 지향하는 바가 오스트롬의 “공동생산”개념과 일치한다는 것은 명확하다. 

또한 그동안 공동체운동의 발전은 지역에 랜드마크를 세우는 식의 전략에서 내생적 발전 전
략, 또는 자산기초 공동체운동으로 주안점이 옮겨졌다. 이러한 공동체 발전전략이 공공가치행
정론, 그리고 캐나다 공동체발전전략 중 내생적 발전전략, 그리고 미국의 자산기초 발전전략
과 궤를 같이 하는 것 또한 명확해 보인다. 

 



- 45 -

발전 과정 
밖으로부터 <---------------------------------------------> 안으로부터

경제시스템의 개혁에 초점
(I 유형)

개인의 경제적 능력 계발에 
초점 (II유형)

그룹의 경제적 능력계발에 
초점(III 유형)

CED는 경제성장의 수단 
CED는 가난한 사람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율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수단

CED는 개인과 집단이 
권한을 강화하여 지역의 

자원을 통제하도록 만드는 
수단

공동체는 명확하게 
행정구역으로 정의됨

공동체는 인구학을 포함 - 
누가 경제적으로 

주변화했는가에 초점을 맞춤

공동체는 스스로 정의됨 -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집단 

자원의 사유화

금융시스템 개혁

외부 투자 유치

확장된 서비스(extension 
service)

마이크로 파이낸스

기업가정신의 개발

공동체에 기초한 자원관리

마을은행, 신용조합, 
저축신용협동조합

협동조합, 공동체기업
 

<표> 공동체 경제발전(CED)전략의 변화 
<출처> Mathie & Cunningham, 2002. 

 
공동체발전전략과 사회적경제의 결합은 결코 단선적인 것이 아니었고 지금도 수많은 작은 실
험이 복합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여년의 발전을 <표>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
을 것이다. 왼쪽의 유형은 공동체 수준에서 재현되는 과거의 경제성장전략이며 한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채택하고 있는 전략이다.

두 번째 유형은 한국에도 소개됐고 서울에서 일부 시행중인 사회투자국가론이 제시한 개인의 
자산/능력형성 전략과 맞닿아 있는 패러다임이다. 세 번째 유형은 현재 캐나다가 도달한 사회
경제와 공동체 중심의 발전 전략이다. 물론 현재의 CED에서는 세 유형의 발전 전략이 한 프
로젝트 내에서도 동시에 시행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한국처럼 사회적경제의 형성이 미흡한 
곳에서 세 번째 유형을 전격적으로 실행할 수도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공동체 발전의 원천을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자산을 내부에서 찾아내서 공동체성원의 능력을 끌어올
린다는 관점은 미국에서 “필요에 기초한 공동체 발전”에서 “자산에 기초한 공동체 발
전”(Kretzman & McKnight, 1993)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된 사실을 거의 정확하게 반영하며 



- 46 -

사회적경제가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사회적경제와 공동체발전전략의 결합이
란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의 구성요소들이 스스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
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점은 창조도시, 문화에 의한 도시재생 전략에서도 되풀이 확인된다는 
것을 미리 지적해 둔다. 

<출처> Pestoff, 2014, p14

3) 디지틀 커먼스와 “동료생산”, 그리고 “플랫폼 협동조합주의” 

사회적경제 역시 기술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 예컨대 근대의 대표적 사회적경제인 
협동조합의 역할 또한 변하였다. 공장제 사회에서 처음 싹튼 소비자협동조합은 노동자의 소비
를 확보하는 수단이었고 독일의 라이파이젠이나 캐나다의 데자르댕 신용협동조합은 19세기 
전후의 심각한 농촌고리대를 해결하기 위해 출현했다. 앞에서 소개한 신사회적경제는 일반적
으로 국가가 공급하던 주택, 육아 등 사회서비스를 협동조합 방식으로 공급했다. 복지국가의 
위기에 따른 사회적 필요에 대응한 결과이다. 

최근의 기술혁신은 디지틀 혁명이 주도하고 있다. 인터넷의 보급과 속도의 향상으로 사람들은 
세상 곳곳의 지식에 거의 무상으로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식을 사용한다고 해
서 자원이 소모되는 것도 아니다(비경합성). 원래 지식은 글로벌 공공재였지만 인터넷과 검색
도구의 발전으로 이제는 말 그대로 무한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무한 복제가 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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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지식은 “한계비용제로”(리프킨)의 재화가 되었다. 또한 4차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와 인
공지능에 의한 실시간 분석은 거래비용, 특히 탐색과 매칭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바웬스
(Bowens)와 같은 커먼스 운동가, 벵클러(Benkler)와 같은 법학자들은 이러한 성격의 자원을 
디지틀커먼스라고 이름붙였다. 

모두가 사용하는 공동의 자원이라는 점에서 분명히 인터넷 상의 정보와 지식은 디지틀커먼스
라고 불릴 만 하지만 글로벌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기데 디지틀 커먼스의 문제는 오스트롬
의 커먼스와 달리 과잉사용이 아니라 과소생산이다. 과소생산을 해결하는 경제학의 방식은 지
식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주거나(피구해법), 소유권을 명확히 하여 서로 거래하게 하는 것(코즈
해법)이다. 후자의 논리로부터 탄생한 것이 지적재산권이며 이 새로운 소유권은 각국의 국내
법은 물론 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 각종 자유무역협정(FTA)과 양자간 투자협정
(BIT)에 의해 법적으로 강제된다. 

자연자원 커먼스(오스트롬의 커먼스) 딜레마에 대한 시장경제의 해법이 사유화, 즉 인클로져였
던 것처럼 디지틀 커먼스의 딜레마에 대한 해법도 인클로저가 제시된 것이다. 하지만 이 해법
은 헬러(Heller, 1998)가 앤티커먼스 딜레마(anticommons dilemma, “반(反)공유지의 비극”)
라고 부른 현상을 새롭게 만들어냈다. 즉 지식 커먼스 곳곳에 설정된 지적재산권이 오히려 이
들을 포함한 새로운 지식의 생산을 방해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헬러는 특히 생물 신
약, 토종 종자, 유전자지도 등에 설정된 지적재산권은 대기업의 지대를 늘릴 뿐 지식생산을 
방해하여(격자사회, Heller, 2003) 전 인류의 후생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한다.  

벵클러(Benkler, 2017a, 2017b)는 “동료생산”(peer production)이 디지털 커먼스라는 조건
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떠맡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정보통신혁명 표준 
경제모델의 세가지 핵심 측면을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첫째, 물질적 유인이 아니라 내적, 사회
적 동기가 혁신과 성장에 더 중요해진다.37) 둘째, 소유권이 성장에 대해 가지는 중요성이 감
소하고 소유권과 커먼스 간의 상호작용이 부각된다. 셋째, 혁신과정에서 기업이 가지는 중요
성도 감소한다. 이제 혁신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학습이 주도한다. 

나아가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구성되는 4차혁명은 데이터의 생산과 분석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거래비용, 특히 탐색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 즉 세계 어디서나 디지털 커먼스에 
접속해서 네트워크화된 개인과 기업들이 혁신과 생산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정
보통신혁명 이래 마이크로소프트에 뒤지지 않는 리눅스의 보급, 모든 전통적 백과사전을 능가
하는 위키피디아의 성공, 수없이 많은 자유소프트웨어가 이를 증명한다. P2P 재단 등의 커먼
스운동(Bowens, 은 세계 곳곳에서 디지틀 커먼스를 활용하는 실험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와 사실로부터 벵클러는 디지틀 커먼스를 무료로 이용하여 지적, 물질적 제품을 
생산한 뒤, 그 결과와 제작 방식을 다시 디지틀 커먼스에 제공하는 생산, 즉 “동료생산”의 필

37) 기술혁신의 역사를 보면 공공의 투자, 문제해결을 위한 경쟁, 커먼스에 입각한 지식 생산, 지적재산
권 순으로 혁신에 기여했다. 따라서 벵클러는 특허, 저작권, 비경쟁 협약, 기업 비밀 등은 낡은 세계
관에 기초한 것으로 새로운 환경에 맞춰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적재산권은 혁신을 촉진한다
기 보다 지체시킨다. 이제 지식은 학습네트워크에서 나오며 시장과 비시장 모델을 혼합하고 커먼스와 
소유권을 엮어야 생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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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을 주장한다.  

2장에서 간단히 언급했지만 오스트롬의 커먼즈와 디지털 커먼즈21세기 동료생산은 거버넌스
가 다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오스트롬의 원칙을 특정 디지털 커먼즈의 관리에 적용해서 규
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38) 

“글로벌한 디자인과 로컬한 생산(DGML, Design Globally, Manufacture Locally)는 디지틀 
커먼스를 이용한 ”동료생산”의 하나이다. DGML은 디지털 공유자원 위에 설립된 프로젝트와 
커머너들의 협력으로 각 지역에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운동을 말한다. 예컨대 
각 지역에 적합한 농기구,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 의료기기(의수 등)를 글로벌 지식과 분산된 
생산 수단에 의해 생산한다. 이러한 생산은 초국적기업이 생산하는 농기구나 의료기기에 비해 
생산 단가와 유지 보수 비용을 극적으로(약 1/10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DGML은 가볍고 저
렴한 비용으로 복제할 수 있는 지식을 글로벌하게 이동시키고 원료나 생산 수단 등의 수송거
리를 최소화하며, 도덕적 마모에 의한 제품의 단종을 막고 저렴하게 유지 보수함으로써 생태
적으로 유력한 생산과 소비 방식이다. 

앞에서 본 바대로 도시와 스티글리츠(Dosi & Stiglitz, 2014)는 국가의 공공투자, 컨테스트, 
개방 혁신, 그리고 지적재산권이 순서대로 디지털시대의 공공혁신에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우

오스트롬의 자연 커먼즈의 설계 원칙
21세기 커먼즈의 세 사례(바이크키친, 호피스, 위
키피디아)에 대한 적용가능성 

1. 집단 경계의 명확한 정의 특별히 관련이 없으며 진입장벽을 낮추는 게 중요

2. 커먼즈의 사용을 지역의 필요와 조
건에 맞춰 사용하도록 하는 규칙 

바이크키친(스웨덴의 자전거 수리 공방)과 호피스
(공동 사무실)에는 해당하지만 위키피디아에는 그
다지 관련이 없음

3. 규칙의 적용대상자들이 규칙의 개
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바이크키친과 호피스에는 해당, 위키피디아는 일반 
사용자, 상이한 수준의 편집자, 이사회 간의 거리
가 있으므로 덜 관련 

4. 공동체 성원의 규칙제정권을 외부 
당국이 존중해야 함

현재는 문제가 아니며 세 사례 모두 당연한 것으
로 간주됨

5. 구성원의 행동을 감시하는 시스템
의 구축과 구성원들의 실행

바이크키친과 호피스는 (아직) 관련이 없으며 위키
피디아의 경우 편집자에게만 관련 있음. 일반 사용
자는 무관 

6. 규칙 위반에 대한 점증하는 제재
바이크키친과 호피스는 (아직) 관련이 없으며 위키
피디아 편집자들에겐 해당될 수도 있음.  

7.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비용이 적
은 분쟁처리수단의 제공

바이크키친과 호피스는 (아직) 관련이 없고 위키피
디아 편집자들에겐 관련 있음. 

38) 아래 표는 오스트롬의 원칙을 자전거 수리공방, 공동사무실, 위키피디아에 적용해 본 사례이다. 

<표> 오스트롬의 설계 원칙과 21세기 커먼즈에 대한 적용 
 <출처> Bradley & Pargman, 2017, p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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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이들의 이러한 상대적 비교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사회적경제가 동료생산의 방식으로 사
회혁신과 기술혁신에 중요하게 기여해야 한다고 믿는다. 

(3) 전략 방향과 서울의 경험

1)  디지털 시대 사회적경제의 두 차원 - “공동생산”과 “동료생산” 

앞에서 보았듯이 공동생산과 동료생산, 그리고 플랫폼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협동, 특히 오스
트롬과 벵클러의 커먼스에서 구현되는(또는 구현되어야 하는) 협동이 없으면 실천할 수 없다. 
그것은 기존의 경제형태 중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39) 

이제 사회적경제는 전통적인 지역 공동체와 더불어 디지털 공동체의 공유자원을 바탕으로 사
회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 오스트롬의 지역 공동체가 자연 커먼즈의 딜레마(“공유
지의 비극”)를 공동체 내의 규칙의 수립과 실행으로 해결했다면 벤클러의 디지털 커먼즈는 
“앤티커먼즈의 비극”을 해결하는 데 유용하다. 양자 모두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며 따라서 
교환가치보다는 사용가치를 목적으로 생산한다는 점에서 폴라니의 실체경제(substantive 
economy)에 속하는 사회혁신이다. 

한편 DGML은 대량생산에 밀려 고사하고 있는 지역의 제조업 기반을 되살릴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기술혁신이다. 에밀리아로마냐의 중소기업 네트워크에 DGML을 결합한다면 지역 경제
를 활성화하는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40)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버나 에어비앤비에
서 드러난, 플랫폼의 독점에 의한 수익 전유와 정보독점의 위험을 동료생산과 플랫폼협동주의
에 의해서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지식공유화는,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에서 언급할 공동체토지신탁(Community Land 
Trust)이라는 자산공유화와 결합할 수 있다. 동료생산과 공유는 실리콘밸리를 타락시킨 “승자
독식”의 사회규범을 “공유”의 사회규범으로 대체시킬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경제가 사회적자
본을 생산-확산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현상의 일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시대의 사
회적경제는 다음 그림과 같이 이제 두 차원에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왼쪽은 전통적인 사
회적경제와, 주로 공공/사회서비스를 공동생산하는 신사회적경제을 구성하고 있으며 오른 쪽
은 젊은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료생산”을 표현하고 있다.  

39) 또 뒤에서 보듯이 도시재생에서 사회적경제가 맡는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이 점은 정부의 계획에도 
명확히 표현되어 있다. 예컨대 서수정, 성은영, 2018 참조. 

40) 실제로 볼로냐는 창조도시로서 디지털 커먼스의 활용, 공유도시(Sharing City)에서도 선두에 선 도
시이기도 하다. Iaione, 20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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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하고 정의로운 생태경제

↑

디지털 시대의 사회적경제

↑

공공/사회서비스의 공동생산  
공유 소프트웨어·필수재의 

동료생산
↑ ↑

(자연) 공유자원 디지털 공유자원

↑ ↑

지역 공동체 글로벌 지식 공동체

 

<그림> 디지털 시대의 사회적경제

2) 서울의 경험

- 서울시 공유 정책 개괄

서울시는 2012년 전세계 최초로 ‘공유도시 서울’을 선언하며, 시 정부 차원에서 공유경제로의 
진입을 선도했다. 커먼즈는 아직 우리나라말로 도착어가 합의되지 못했다. 공유재, 공유자산, 
공유경제 등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기존의 단어가 커먼즈의 정의와는 약간씩 차
이가 있어 ‘커먼즈’라고 그대로 외래어 표기를 하는 게 보통이다. 이를 테면, 오스트롬의 
Common-Pool Resource(CPR)에 해당하는 ‘공유자산’은 주로 경합성을 가지는 자연자산에 
국한된 의미로, 커먼즈보다는 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공유’는 커먼즈의 의미를 얼마나 담고 있을까? 커먼즈와 어떤 차이가 있
을까? 이 항에서는 서울시 공유도시 정책을 살펴보며, 서울시가 도시 커먼즈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살펴 보기로 한다.

2012년 10월 공유도시 서울을 선언하며 제정한 ‘공유 촉진 조례’에서 ‘공유’는 “물건, 공간, 
재능, 시간, 정보 등을 함께 나누어 활용함으로써 자원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높이
는 활동”으로 정의되어 있다. ‘공유도시’는 “시민사회, 기업, 공공부문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공유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도시”를 일컫는다. (서울특별시, 2012) 이 같은 정의에 근거하
여, 서울시는 다섯 개 분야(물건, 공간, 재능, 시간, 정보)를 중심으로 공공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조례에 공유기업 및 단체에 지원을 위한 조항을 포함시킴으로써 민간 기업에 대한 지원
을 제공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임인택, 2012) 서울시는 선언 첫 해인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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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37개 기업을 공유기업 및 단체로 지정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했고, 20개 창업 기업을 
선발하여 사무공간과 월 활동비,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했다.

2018년 현재까지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공유관련 사업을 확장하여, 6년이 지난 지금 정착 단
계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정화(2017)는 2016년까지 5년간의 ‘공유도시 서울’ 정
책을 태동기·성장기(2012~2014년)와 정착 및 확산기(2015~2016년)로 구분했다. 태동기·성장기
에는 공유경제의 기반을 조성하고, 주체 형성과 사업 발굴에 집중했고, 정착 및 확산기에는 
국내외 도시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치구와 협력하는 등 공유경제를 안정화시키고 확산하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참조) 

그림 1 공유서울의 정책 변화 (반정화, 2017)

그후로 2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 단계에 이르렀을까? 정말로 정착기라고 할 수 있을까? 서울
시 공유도시팀에서 공개한 공유도시 추진계획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8년까지 공개된 공유도
시 추진계획 보고서를 바탕으로 ‘공유도시 서울’ 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공
유도시팀 추진계획 보고서를 바탕으로 서울시 공유정책을 연도별로 정리한 표 1을 보면, 서울 
공유도시 정책은 크게 네 가지 틀에서 전개과정을 분류할 수 있다. (그림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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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015년 2017년 2018년

1. 서울시 우선추진 사
업
2. 공유도시 기반조성
3. 공유단체 및 공유기
업 지원
4. 시민참여 확산

1. 사회문제 해결
2. 공유 일상화로 ‘천만
서울 천만공유’ 달성
3. 공유 스타기업 육성
4. 법·제도 개선 통한 
공유활성화 기반 마련
5. 국내외 네트워킹 강
화

1. 공유기업 경쟁력 강
화를 위한 종합지원
2. 신규사업 발굴 등 공
유문화 확산 지원
3. 국내외 네트워크 강
화
4. 공유허브 활성화 및 
제도기반·홍보 강화

1. 중장기 정책비전 마
련
2. 자치구 및 기업 지원
3. 신규사업 발굴을 통
한 사회문제 해결
4. 공유허브 활성화 및 
홍보 강화

1) 공유사업 발굴 및 지원 2) 공유기업 지원
- 서울시 추진사업
- 자치구 사업 지원
- 신규사업 발굴

- 공유기업 발굴
- 공유기업 육성

3) 홍보·네트워크 4) 제도·정책 마련
- 공유허브 운영·개편
- 홍보·체험 행사
- 국내외 공유도시 네트워크

- 공유도시 촉진 조례 마련
- 공유정책 평가
- 공유지표 측정 및 활용

분야 추진사업 협력 부서

물건

카쉐어링 나눔카 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과)
공공자전거 따릉이 도시교통본부(보행자전거과)
공유서가 서울혁신기획관(사회혁신담당관)
공구도서관 서울혁신기획관(사회혁신담당관)
아이옷·장난감 공유 여성가족정책실(보육담당관)

공간

공공시설 개방 행정국(자치행정과)
주차장 공유(거주자우선주차장) 서울혁신기획관(사회혁신담당관)
주차장 공유(부설주차장 등) 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
한지붕 세대공감 서울혁신기획관(사회혁신담당관)
도시민박 문화체육관광본부(관광정책과)

재능
정보

휴먼라이브러리 서울도서관
서울 e품앗이 서울복지재단
공공데이터 정보기획관(통계데이터담당관)
사진공유 플랫폼 시민소통기획관(뉴미디어담당관)

표 1 연도별 공유도시 정책 (출처: 공유도시팀 추진계획 보고서)

그림 2 서울시 공유도시 정책 분류
첫째, 서울시 추진 공유사업이 있다. 도시교통본부, 여성가족정책실 등 서울시 내 각 부서와 
협력하여 공유 자동차, 주거 공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대표적으로 보행자전거과에서 
‘따릉이’ 사업, 교통정책과에서 ‘나눔카’ 사업이 있다. (표 2 참조) 그외에도 공구도서관, 아이
옷 공유, 공공시설 개방, 주차장 공유 등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

표 2 2015년 서울시 추진사업 목록 (출처: 공유서울 2기 추진계획(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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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5년부터는 자치구로 서울시 사업을 확산시키며 지역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나눔카 
설치 및 주차공간 공유 등 서울시 주요 사업을 전 자치구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주민의 생활에 보다 밀접한 나눔카 및 따릉이 설치를 중심으로 공유마을(아파트 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공유기업 및 단체 지원을 한다. 
2012~2014년에는 주로 신규 공유기업을 육성하고 
서울시는 지난 6년간 총 97개 기업(단체) 지정을 통해 1,276백만원 지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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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기관명(사업명) 사업 내용 공유
대상

공유
방식

p2p/b2
c

1 단체 사단법인 코드 CCL(Creative Commone License)보급, 창작물 공유 운동 정보 교환 p2p
2 기업 (주)한국카쉐어링 자동차 공유 교통 대여 b2c
3 기업 (주)씨씨파트너스 비앤비히어로, 주거공간 공유 공간 대여 p2p
4 기업 옐로트래블랩 팬션(우리팬션), 게스트하우스(하니텔) 공간 대여 b2c
5 기업 ㈜헬로마켓 중고물건거래 물건 판매 p2p
6 기업 (주)에스앤지 유나이티드 홈스테이, 관광·문화체험, 게스트하우스 운영·컨설팅 공간 대여 p2p
7 기업 (주)한국데이타하우스(KOREA DATAHOUSE) 공간공유 플랫폼 서비스 스페이스쉐어 제공 공간 대여 p2p
8 기업 (주)코자자(KOZAZA) 숙박공유 플랫폼 공간 대여 p2p
9 기업 (주)키플(Kiple) 육아용품 중고거래 물건 판매 p2p
10 기업 일상예술창작센터 예술가 프리마켓 운영 물건 판매 p2p
11 기업 (주) 쏘카(SoCar) 자동차 공유 교통 대여 b2c
12 기업 셰어하우스 우주 쉐어하우스 공간 대여 b2c
13 기업 (주) 위시켓(Wishket) 프리랜서-기업 연결 플랫폼 사람 판매 p2p
14 기업 (주)플레이플래닛(playplanet) 소셜트립 플랫폼 사람 판매 p2p
15 기업 (주)라이프브릿지그룹(Lifebridgegroup) 경험 공유 온라인 플랫폼 위즈돔 운영 사람 판매 p2p
16 단체 열린옷장 정장 대여 물건 대여 b2c
17 단체 조인어스코리아 다국어 지식나눔웹 사람 교환 p2p
18 기업 모두컴퍼니 주차장 공유 공간 대여 p2p
19 기업 ㈜그린카 자동차 공유 교통 대여 b2c
20 기업 ㈜레디앤스타트 온/오프라인 직업 멘토링 플랫폼 잇다 운영 사람 교환 p2p
21 기업 (주)집밥 소셜다이닝 사람 판매 p2p
22 기업 (주) 온오프믹스 모임 개설, 참여, 정보 등 서비스 제공 사람 판매 p2p
23 기업 (주)쎌팍 주차장 공유 공간 대여 p2p
24 기업 (주)자락당 벼룩시장 운영 물건 판매 p2p
25 기업 (주)로컬디자인무브먼트 로컬스티치(코워킹, 셰어하우스 결합 복합 문화 공간) 운영 공간 대여 b2c
26 단체 은평 e 품앗이 공동체 화폐 '문' 개발, 회원간 물품 거래 교환제도 운영 물건 교환 p2p
27 기업 블랭크 공간공유 플랫폼 공간 대여 b2c
28 단체 재단법인 홍합밸리 스타트업 플랫폼 공간 대여 b2c
29 기업 버스킹티비 주식회사 공연 전문 플랫폼 '버스킹플레이' 운영 공간 대여 b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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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기업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플랫폼 쉐어타이핑 운영 사람 교환 p2p
31 기업 엑스비전 테크놀로지 시각장애인용 화면 읽기프로그램 개발 및 판매 ? ? ?
32 기업 재능넷 재능거래 플랫폼 운영 사람 판매 p2p
33 기업 리베라빗 기부, 중고거래 공유 플랫폼 ‘두박스’ 운영 물건 판매 p2p
34 기업 어픽스 육아용품 중고거래 플랫폼 픽셀 운영 물건 판매 p2p
35 기업 아이랑놀기짱 영유아 시간제 교육프로그램 플랫폼 사람 판매 p2p
36 기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협회 숙박공유 플랫폼 공간 대여 b2c
37 기업 선랩건축사사무소 공간 공유 플랫폼 쉐어어스 운영 공간 대여 b2c
38 기업 원바이트 쉐어하우스 플랫폼 루미루미 운영 공간 대여 p2p
39 기업 세븐픽쳐스 전시 관련 크라우드펀딩 물건 판매 p2p

40 기업 동네발전소협동조합 동네 골목상권 내 독립 자영업자 지원 플랫폼 동네야학당 운영
사람
물건
공간

판매 p2p

41 기업 지냄 숙박공유 공간 대여 b2c
42 기업 라쉐 물건 대여, 공유 물건 대여 p2p
43 기업 루아흐 코워킹스페이스 공간 대여 b2c
44 기업 히든북 독서 문화 운동, 돗자리 도서관 운영 물건 대여 b2c
45 기업 (주)쏘시오 물건 대여, 공유 물건 대여 p2p
46 기업 ㈜허밍비 자기돌봄, 가족돌봄, 부모부양, 노후자립 지원 가족사랑 행복플랫폼 사람 판매 p2p
47 기업 ㈜팀스퀘어 협업 플랫폼 사람 판매 p2p
48 기업 씨엘인포넷 중고물건거래 플랫폼 아이베이비 운영 물건 판매 p2p
49 기업 (사)대안영사문화발전소 아이공 한국 영상예술 & 콘텐츠 공유 허브 구축 정보 교환 p2p
50 기업 (주)데이그래피 청년 코워킹 스페이스 오차원 운영 공간 대여 b2c
51 기업 ㈜예스폼 문서 서식, 자료 공유 정보 판매 b2c
52 기업 쉐어잇 주식회사 학교 유휴시설 예약/결제 어플리케이션 스쿨쉐어링 운영 공간 대여 p2p
53 기업 ㈜두꺼비하우징 쉐어하우스 공가(gongga) 운영 공간 대여 b2c
54 기업 유한책임회사 아트립 예술 전시 공간 아트스테이 공유 공간 대여 p2p
55 기업 프렌트립 소셜 액티비티 플랫폼 프립 운영 사람 판매 p2p
56 기업 ㈜한국주차공유서비스 주차장 공유 공간 대여 p2p
57 단체 꿈꾸는 다락방 청소년 무료 공간 대여, 프로그램 운영, 동아리 활동 지원 공간

사람 교환 p2p
58 단체 파릇한 절믄이 도심 고층 빌딩 텃밭 공유 공간 대여 b2c
59 기업 마타컴퍼니 창고 공유 서비스 마타주 운영 공간 대여 b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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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기업 리즌스 육아용품 대여 플랫폼 공유맘 운영 물건 대여 p2p
61 단체 비엠 공유경제 교육, 홍보 사람 판매 b2c
62 단체 비움과 채움 책 공유 및 교육 프로그램 한강달빛책방 등 운영 물건

사람 대여 b2c

63 기업 쉐어피플 종합 공유마켓 플랫폼
사람
물건
공간

판매 p2p

64 기업 프리바아워 프라이빗 공간 공유 공간 대여 b2c
65 기업 (주)매스아시아(1 년지정) 자전거 공유 서비스 교통 대여 b2c
66 기업 (주)블렉시트 ? ? ? ?
67 기업 안테나 사회적기업 코워킹 코리빙 갤러리 공간 아츠스테이 운영 공간 대여 b2c
68 기업 (주)위즈돔 공유버스 서비스 교통 대여 b2c
69 기업 캠퍼스스테이(주) 　 공간 대여 p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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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공유 홍보 및 인식 개선 활동 차원에서 박람회, 축제, 컨퍼런스 등 관련 행사를 추진하고 국
내외 공유도시 네트워크에 참여했다. 넷째, 정책 및 제도 마련을 위해 연구사업 등을 추진했다. 

- 평가 및 한계

서울시의 ‘공유도시 서울’ 정책의 성과는 서울시 내 공유기업 수 증가 및 다양화, 이용자 및 회원 
수 증가, 시민의 인지도 향상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월을 기점으로 서울시 지정 공유기업 및 
단체 수가 100개를 넘어섰고 (박대로, 2018) 양적 증가와 함께 사업모델과 사업분야도 다양해졌다. 
또한 서울 공유정책은 프랑스 'Place Marketing Award' 수상했고, 박원순 시장은 한국인 최초로 
‘예테보리 지속발전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가 다른 분야의 정책과 연결하여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기본적
으로 정책 비전에 커다란 그림과 줅은 정책 줄기가 보이지 않으며 담당 부서들 역시 각개약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사회적경제 정책과의 연계를 포함해서 커다란 비전을 보이고 각 사업이 융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민참여의 부족은 유사한 모든 사업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며 비전과 운동을 통해
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 서울의 리빙랩 정책

서울시에서는 현재 여러 부처 및 조직을 통해 리빙랩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정
보기획담당관, 사회혁신담당관, 서울디지털재단 세 곳과 유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산업진흥원
까지 총 네 곳을 꼽을 수 있다. (표 1 참조)
 
서울시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는 정보기획담당관에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이 있다. 
2015년 북촌의 사물인터넷(IoT)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서울시 전역으로의 확산을 목표
로 하고 있다. 사회혁신담당관 민간위탁 기관인 서울혁신센터에서는 2016부터 2년간 리빙랩 프로젝
트를 공모하여 시민들의 아이디어로 사회혁신을 이루는 성과를 이뤘다. 올해 2018년부터는 서울시 
사회혁신담당관으로 리빙랩 사업이 이관되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 출연기관 중 서울디지털재단과 서울산업진흥원 두 곳에서도 리빙랩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6년에 설립된 서울디지털재단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처음으로 리빙랩 방식의 ‘시민랩’을 시도 하
고 있다. 마지막으로, 리빙랩과 유사한 수요자 중심의 연구 사업을 진행하는 곳으로 서울산업진흥원
이 있다. 서울산업진흥원은 2012~2014년에 ‘지역사회 사회기술 지원사업’을 통해, 2015~2016년에
는 ‘도시문제 해결형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2017년 이후로는 ‘서울 혁신 챌린지’를 통해 수요
자 중심의 연구 지원이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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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주체 사업명 사업 수행 형태
서울시

정보기획담당관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북촌 사물인터넷 시범사업) 서울시 자체 수행

서울시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파크 리빙랩 프로젝트(2016~2017년) 민간위탁

사회혁신 리빙랩 프로젝트(2018년) 서울시 자체 수행

서울 디지털 재단 디지털 시민랩 출연기관 수행
(주무부서: 경제진흥본부)

서울 산업진흥원
지역사회 사회기술 지원사업(2012~2014년)

도시문제 해결형 기술개발 지원사업(2015~2016년)
서울 혁신 챌린지(2017년~)

출연기관 수행
(주무부서: 경제진흥본부)

[표 1] 서울시 리빙랩 (유사) 사업 주체와 내용

예1)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북촌 사물인터넷 시범사업) - 정보기획담당관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사업은 2014년 수립된 ‘서울시 사물인터넷 기본계획’을 근거로 이듬해 리빙랩 
방식을 도입하여 실시한 ‘북촌 사물인터넷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다. 사물인터넷41은 지역의 재개발
과 같은 대규모의 물리적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도, 기존 시설을 보존 및 재사용하여 다양하고 복잡
한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김기현, 2016) 사물인터넷의 특성을 적극 활용하고자 서울
시는 ‘세계에서 사물인터넷 가장 잘 활용하는 글로벌 사물인터넷 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내세워 
2020년까지 서울 전역에 사물인터넷을 적용하는 세부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세부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를 리빙랩 방식을 도입하여 실험한 사물인터넷을 바탕으로 점진적
으로 서울 전역에 확산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실험 지역으로 북촌이 선정된 것은 북촌이 갖는 지역
적 특성 때문이었다. 북촌은 사적 및 문화재 등이 밀집한 관광지, 전통한옥 주거지, 그리고 소상공
인 상업지역 등이 복합적으로 조성되어 있어 그야말로 각종 도시문제가 얽혀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서울 시내 여타 지역이 갖는 문제들을 대부분 안고 있는 지역으로 고려되는 북촌이 선정
된 것이다.

북촌에서 사물인터넷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도시문제는 관광, 안전, 교통, 환경 등 총 네 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 관광 분야에서는 관광정보 제공 및 상업 활성화 서비스, 안전 분야에서는 초등학생 
통학 안전, 화재 방지, 홀몸 어르신 사회안전 서비스, 교통 분야에서는 주정차 문제 해결 서비스, 
환경 분야에서는 쓰레기 문제 해결과 실시간 환경정보 제공 서비스가 도입되었다. 민관협력의 리빙
랩 방식으로 추진되어 각 분야 문제 해결에 참여한 기업들은 총 18개로 관광 분야에 8개, 안전 분
야에 5개, 교통 분야에 2개, 환경 분야에 2개다. (서울특별시장, 2016)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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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시범사업 실증사업
2015 1개 지역

18종 서비스 -

2016 - 6개 지역
23종 서비스

2017 - 8개 지역
24종 서비스

2018
(6월 기준)

12개 지역
14종 서비스

6개 지역
24종 서비스

[표 2] 서울시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사업 연도별 진행 현황

2015년 북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 다음해인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연차 별로 점
진적 확산이 진행되었다. 2016년에는 주거지역 1개소(관악산 벽산타운 5단지)와 관광·상권지역 5개
소(홍대, 신촌·이대, 강남역 일대, 청계천, 서울 시티투어버스 노선) 등 총 6개소에 23종의 서비스를 
실증했고, 2017년에는 주거지역 4개소(중계본동, 불광2동, 연희동, 이태원)와 공공지역 4개소(어린이
대공원, 강동구 전통시장, 서울로7017, 공영주차장)에 24종의 서비스가 실증되었다.
올해 2018년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6개 지역에 정화조 악취 모니터링,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측
정, 캠핑장 안전사고 방지, 장애인 콜택시 관리, 지하도상가 IoT 서비스, 스마트 보안등 총 6종의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고, 전통시장 화재감지,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시각장애인 보행 음성 안내 등 
3종의 서비스가 실증 중이다. 자치구별로는 총 6개 자치구(성동구, 마포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
구, 동작구)에서 총 14종 서비스가 시범 사업으로 도입되었고 21종이 실증 중에 있다. 2018년6월 
기준 총 12개 지역에서 38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말까지 사업 지역은 계속 늘어날 
예정이다. (정보기획관(정보기획담당관), 2018)

서울시 전역으로의 확산과 더불어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브랜드화 시키고, 서울IoT센터 운영하는 등 
사물인터넷 관련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지원을 다변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14년 수립한 기본계획을 갱신하는 새로운 계획안이 올해 말에 수립된다. 실증지역이 아닌 테스트
베드로의 전환 등의 주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실증지역을 토대로 추진하는데, 매년 지역
이 바뀌는 탓에 연속성을 가지기 어려운 점이 있어 2~3년 동안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
이다.

예2) 사회혁신파크 리빙랩 프로젝트 –사회혁신담당관

사회혁신담당관이 추진 중인 사회혁신 리빙랩 프로젝트 ‘서울의 도시문제를 혁신하는 일상생활 실
험실’은 서울혁신파크 입주 단체 및 기업을 대상으로 총 4억을 지원금으로 제공하는 공모 사업이다. 
지난 5월 공모 및 심사를 통해 현재 OO개 단체가 선정되어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이 각각 
진행 중에 있다. 

선정된 프로젝트는 각각 10월까지 사업을 시행한 후, 11월 최종 보고회를 끝으로 마무리를 지을 예
정이다. 도중에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중간 점검으로 오픈 테이블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사업은 작년까지 2년동안 서울혁신센터(사회혁신담당관 산하)에서 민간 위탁을 받아 시민을 대상
으로 리빙랩 프로젝트를 공모했던 사업의 연장선이다. 서울시가 사업을 받아 직접 추진할 만큼 지
난 2년동안 사회혁신센터 리빙랩 사업이 이룬 성과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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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주체 프로젝트 내용

2016년
(6개)

독산4동 행복주차주민위 지역 내 공유주차 및 공유차량 추진.
인라이튼 무선 가전의 배터리 교체로 수면 연장 및 환경 보호
마포 공동체경제네트워크 모아 지역대안 화폐를 통한 공동체 경제 모델 구축
감성놀이터 VR 기술을 활용한 청소년 콘텐츠 제작 지원
피치마켓 장애인-비장애인 독서멘토 연결 및 학습자료 제작
엔젤스헤이븐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2017년
(11개)

123컬렉터 의류폐기물 재직조용 경량화 직기 개발
엔젤스윙 드론 활용을 통한 구룡마을(판자촌) 지도 그리기
마포 공동체경제네트워크 모아 지역화폐 활성화 및 공동체은행 건립
마을에 숨어 재개발 예정 둔촌주공아파트 자료 디지털 아카이브
하자센터 ‘서울형 엄마 바이크’ 카고바이크 개발
2023 독산행복골목위원회 공유주차 확대 및 골목길 문화 되살리기
마그네틱5 시각장애인용 촉각그림책 기획 제작
라임프렌즈 이주민 정착을 위한 번역자 연결 플랫폼 개발
어라운디 흡연-비흡연자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서비스 디자인
고구마교육음악연구소 서북부 지역민들의 예술 활동 플랫폼 개발
세눈컴퍼니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작은 결혼식 프로젝트

2016년에 선정된 프로젝트는 총 6개로 주차문제 해결, 지역대안 화폐 추진 등 지역 문제 해결을 위
한 실험에 나선 지역사회 단체가 2개, 장애인 생활 및 학습 지원이나 청소년 활동 지원 등 특정 집
단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3개, 폐기물 감소를 통한 환경 문제 해결을 리빙랩 방식으로 접근한 기업
이 한개 있었다.
 
2017년에는 지원사업 규모가 확대되어 총 11개 프로젝트가 지원을 받았고, 실험 내용 및 적용 대상
이 보다 다양해졌다. 독산 4동 지역사회의 주차문제 해결과 마포 공동체경제네트워크의 지역대안 
화폐 활용 등 2개 실험은 2016년 리빙랩 프로젝트에서 성과와 필요성을 인정받아 한번 더 지원을 
받았지만, 그 외에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선정되었다. (표 3 참조)

[표 3] 서울시 사회혁신 리빙랩(2016~2017년) 선정 프로젝트 목록
서울시가 사업을 직접 수행한 올해부터 달라진 점은 참여 대상을 서울 사회혁신파크 입주 기업/단
체에 제한했다는 점이다.

 예3) 디지털 시민랩 -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디지털창업과 디지털사업팀

서울디지털재단에서 올해부터 운영을 시작한 ‘디지털 시민랩’은 리빙랩 방식을 통한 디지털 도시혁
신의 일환이다. 현재까지의 스마트시티 혁신 전략이 대체로 기술 중심으로 되어 있어, 수요자를 고
려하지 않았을 뿐더러 경제주체 간 협력 부족 등 기존 기술혁신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전략
을 제시하고 있지 못했다. 최근 국내 및 서울시에서도 시민참여를 통한 정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시민의 전문성 부족 및 수직적 거버넌스 등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디지털 시민랩’을 통해 전
문성 있는 시민을 양성하고 교류형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이런 점을 보완하고자 추진하게 된 것이
다.

이 같은 취지에 따라 ‘디지털 시민랩’은 네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연구형 커뮤니티를 
교육형 연구실과 전문과형 연구실, 2트랙으로 운영하고 있다. 교육형 연구실을 통해 일반 시민에게 
디지털 기술 교육을 제공한 후, 이를 바탕으로 연구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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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내용 규모
교육형 연구실 시민기술교육(4주)+연구형 커뮤니티(2개월) 연구실 2개, 각 20명

전문가형 연구실 연구형 커뮤니티(4개월) 연구실 4개, 각 10명

도시혁신 프로젝트 자유공모형(4개월) 3개(1천만원)
커뮤니티 연계형(3개월) 2개(5백만원)

도시혁신 세미나 사례공유 세미나(10개) -

형 연구실은 (준)전문가 수준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연구실을 자발적
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시혁신 프로젝트는 공모·지원사업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도시혁신을 시민 참여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자유공모(사업형)와 커뮤니티(커뮤니티 연계형) 두 가지 형식으로 공모를 
받아 현재 프로젝트 선정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혁신 세미나는 연구실과 프로젝트 사업을 통
해 발굴된 사례를 중심으로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모델화하여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하고자 한
다. 올해 12월 초에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표 4 참조)

[표 4] ‘디지털 시민랩’의 구성 (출처: 서울디지털재단, 2018)
연구 커뮤니티와 도시혁신 프로젝트 모두 현재 공모 및 심사 중인 관계로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한 
자료는 아직 없다. 연구 커뮤니티의 경우, 지정 

예4) 서울혁신챌린지(도시문제 해결형 기술개발 지원사업)-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경제정책팀
서울산업진흥원은 일찍이 2012년부터 ‘지역사회 사회기술 지원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지역
사회가 가진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을 수요자 중심으로 지향했다. 이는 2005년부터의 서울
시 R&D 사업의 진화 과정의 일환으로, 1기(2005~2007년)에는 대학을 중심으로 기초 R&D를 조성
했고, 2기(2008~2011년)에는 산학연체제를 구축해 응용기술 개발과 중소기업 육성을 지향했다면, 3
기(2012년~현재)에 이르러서는 연구 대상을 지역사회로의 확장을 통해 지역사회 혁신과 시민행복 
증진을 목적으로 리빙랩 방식의 연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림 1 참조)

서울시,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시 산학연 정책위원회로 이루어진 추진체계 중심으로 ‘서울형 R&D’
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지역사회 및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 지원사업의 형태가 두 차례
에 걸쳐 변화했다. 3년간 진행된 지역사회 사회기술 지원사업은 2015년에 도시문제 해결형 기술개
발 지원사업의 이름으로 바꿨다. 기존에는 자유공모 형식으로 주제를 선정했지만, 2015년부터은 사
전에 수요조사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주제를 정해 지정공모 형식으로 지원을 받았다. 5
년간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다가 2017년부터는 공개 경쟁의 대회 형식을 갖춘 서울혁신챌린
지로 지원 방식을 변경한 바 있다. (그림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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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05’~07’) 2기(08’~11’) 3기(12’~현재)
기초 R&D

·기술기반 조성
·원천기술 개발

기초+사업화 R&D
·성장동력 창출
·종소기업 육성

사업화+지역혁신 R&D
·지역사회 혁신 
·시민행복 증진

대학 대학, 연구소, 기업 대학, 연구소
기업, 지역단체

지역사회 사회기술 지원사업 도시문제 해결형
기술개발 지원사업 서울혁신챌린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그림 1] 서울시 R&D 사업의 진화과정

[그림 2] 서울산업진흥원 리빙랩 사업 진행 현황

정보기획담당관의 리빙랩 사업은 2015년 ‘북촌 사물인터넷 시범사업’으로부터 시작됐다. 도시문제를 
집약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역인 북촌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해 리빙랩 방식을 적용했다. 지역사
회와 함께 문제를 도출하고, 민간 기업(주로 스타트업)에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물인터
넷 서비스를 실증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서울시는 이를 바탕으로 2020년까
지 서울시 전역으로 사물인터넷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기술개발 과정에 시민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생활공간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리
빙랩의 취지에는 맞지만, 한 가지 아쉬움이 보인다. 시민이 참여한 리빙랩의 결과물인 사물인터넷 
서비스가 기업의 전유물이 되었다는 점이다. 2015년 북촌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상당수가 리빙
랩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한 기술을 특허로 보유하고 있다.

이는 다른 리빙랩 사례에서도 갖는 한계다. 저렴한 휴대용 안저 카메라를 개발해 건강불평등을 완
화한 사례로 꼽히는 리빙랩 프로젝트도 개발된 기술에 대한 특허를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2년부터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한 수요자 중심의 ‘도시문제 해결형 기술
개발 지원사업’ 또한 도시문제 해결 자체보다는 기술의 상용화 촉진을 더욱 강조한다는 점에서 같
은 맥락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사회문제를 해결을 추구하는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 중심의 경제적 
가치 창출을 장려하는 모습이 아쉽다. 이 같은 방식의 리빙랩에서는 참여한 시민이 공동생산자가 
아닌, 사용자로 전락하기 쉽다. 앞으로 리빙랩이 결과물을 오픈소스로 개방하는 등 시민 자산으로 
되돌려주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서울시 리빙랩 사업의 또 다른 문제점은 지나치게 기술 중심적이라는 데 있다. 서울디지털재단에서 
수행하는 ‘디지털 시민랩’ 사업 역시 리빙랩 방식을 활용한다. 디지털 기술의 장벽을 극복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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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기술 활용에 능숙하지 못한 일반 시민들이 소외될 것
으로 여겨진다. 

서울산업진흥원에서 2017년부터 추진한 ‘서울혁신챌린지’도 마찬가지다. 리빙랩 방식은 아니지만, 
시민이 과제를 선정한다는 점에서 시민참여형 연구를 지향하고 있는데도, 4차산업혁명 기술(AI, 빅
데이터 등)에 제한시킨 점이나 이로 인해 과제 수행 과정에서 시민이 배제된다는 점이 한계로 보인
다.

서울시 사회혁신담당관에서 2016년부터 3년간 운영하고 있는 ‘사회혁신 리빙랩‘에서는 기술 활용에 
앞서 지역사회 문제로 우선 접근한 프로젝트들이 다수 선정되었다. 독산동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센서를 활용한다거나 청소년 교육을 위해 VR 기술을 활용하는 등 기술을 접목한 사례도 있지만, 기
술 활용에 사회 문제를 곁들인 앞선 사례에 비해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술을 얹은 느낌이다. 그리
고 ’마포 공동체경제 네트워크 모아’, ‘세눈컴퍼니‘ 등 기술을 활용하지 않는 리빙랩 프로젝트들도 
있다.

이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혁신 리빙랩’ 프로젝트의 참
가대상은 서울 소재의 단체인데, 임의단체를 구성해서 참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독산4동 행복주차
주민위’처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 작년까지 사회혁신센터에서 민간위탁으
로 수행하던 사업이 올해 사회혁신담당관이 직접 수행하면서 참가대상이 사회혁신파크 입주단체로 
제한되었는데,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두고 볼 일이다

지금까지 서울시 리빙랩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시민 참여가 형식적인 아닌, 실제로 시민이 참여
하는 진정한 리빙랩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짚어봤다. 리빙랩 등 시민참여 연구가 늘어나 예전보
다는 시민 참여의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시민 참여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시민
에게 자산으로 되돌려줄 수 있는 방안과 더 폭넓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4. 사회적경제의 혁신은 가능한가?

사회적경제의 혁신은 불가능한가? 앞에서 본 에밀리아 로마냐의 사례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42 하지만 앞에서 본 창조도시의 조건들을 단시간에 갖추기란 매우 어렵다는 것도 사실이
다. 지역공동체의 발전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봐도 1990년대 후반부터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는내생적 
발전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자생 능력의 제고라는 난관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43.

하지만 디지털 커먼스의 논의에서 봤듯이 벵클러와 리프킨과 같은 낙관론자들은 디지털화에 따른 

42 사회적 경제는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규모의 경제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 경제학의 일반적 결론이었다. 
실제로 신용조합과 농업협동조합을 빼면 몬드라곤 기업집단은 거의 유일한 성공 사례였다. 하지만 2014년 
몬드라곤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최초의 협동조합 기업이었던 몬드라곤가전이 파산했다. 글로벌라이제이션과 
함께 수많은 부품의 전세계적 생산체인이 형성되는 경우 협동의 규범을 지키려는 노력은 변화에 대한 신속
한 대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어쩌면 포드주의의 대량생산, 대량소비는 사회적경제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
었는지도 모른다.  

43 이하의 논의는 성지은 등, 2016, 송위진, 2018에 주로 의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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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사회적경제나 지역공동체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디지털화에 따라 시민사회가 지식과 
정보의 커먼스에 무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이룬 집단들의 지성이 기업의 능력을 뛰
어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책 집단에서는 이들이 모색하는 혁신을 “사회문제 해결형 혁
신”, 또는 줄여서 사회혁신이라고 부른다.44 이 사회혁신은 보건복지, 의료, 교육, 위생, 환경, 안전
분야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구현하
는 활동이다(송위진, 2018)

최근 유럽에서 활발하게 실험이 이뤄지고 있는 리빙랩, 또는 크리어티브 랩은 사회혁신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다. 한국 정부 역시 지역주도의 혁신을 리빙랩에서 찾고 있으며 정부지원에 따라 
전국에 리빙랩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서울은 이미 리빙랩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행안부의 사회혁신사업도 리빙랩을 
위주로 한다. 앞에서 우리는 이들 리빙랩이 원래 의미의 ‘공유경제’를 달성하는 플랫폼 협동조합 앱
을 만들 수 있고, 의료나 농기구 등에서 지역의 수요에 부응하는 DGML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주
장했다.

플랫폼 앱을 만들거나 신기술에 의해 현실의 사회적 필요를 해결한다면(그리고 적절한 보수가 주어
진다면) 도전적인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실제로 드론으로 쪽방촌 등 취약지역의 현
황을 파악하는 생활환경지도를 만들어 취약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효율화한 
엔젤스윙도 있고 디지털 커먼스에 올라와 있는 식탁의 디자인을 사용하여 지역의 목공협동조합에서 
제작하는 청년 사업가도 나오고 있다(DGML의 사례). 사회의 숨겨진 작은 필요가 무궁무진한 만큼 
디지털 커먼스의 지식을 활용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무궁무진할 수 있다. 성대골의 에너지 전환 리
빙랩, 대전의 건너유 프로젝트는 시민사회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정의하고 기술
을 탐색한 대표적 사례이다. 젊은이들이 서울의 각종 사회문제의 해법을 리빙랩에서 해결하는 모습
은, 어쩌면 사회적경제의 밝은 미래상일지도 모른다.   

44 앞에서 우리는 오스트롬의 공동생산을 사회혁신의 핵심 개념으로 삼았는데, 과학기술정책 쪽에서는 디지털
화에 따른 시민사회의 혁신을 사회혁신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커먼스에 입각한 “동료생산”에 해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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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론> 협동의 원리와 협동조합의 기업이론, 그리고 혁신45 

I. 협동의 원리 

“통합의 형태들, 즉 상호성, 재분배, 교환은 경제의 다양한 수준과 상이한 부문에 병렬적으로 나타
날 수 있다. 그것들 중 지배적인 것을 꼽는 것이 불가능할 때도 종종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형
태는 경제의 부문과 수준 간에 분화함으로써,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경제과정을 기술하는 수단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경제의 끊임없는 변화에 질서를 부여하게 된다”
(Polanyi, 1957, p255) 

폴라니의 이 구절은 다른 문헌에도 반복해서 나타난다. 폴라니가 자기조정시장, 경제적 결정론을 비
판할 때, 가장 강력한 근거는 인류학과 역사학에서 이미 증명되어 있는 바로 위 문장이었다. 즉 현
실의 어느 사회에서도, 심지어 30여 년 간 신자유주의가 휩쓸어 제도와 사람이 시장 일변도로 흐른 
현재에도 상호성과 재분배에 의한 사회통합은 엄연히 존재한다. 

폴라니가 일관되게 비판한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경제학의 인간관은 현대 행동경제학에 의해서 무
너졌다. 물론 여타 사회과학에서는 이 인간관을 끝없이 비판했지만 경제학 내부에서 이견이 나타났
고 적어도 현실이 그렇다는 점을 경제학자들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현실의 일반인들을 향한 실험
에서 인간은 이기성과 함께 상호성을 언제나 일관되게 나타낸다. 끝없이 반복되고 있는 최후통첩게
임이나 공공재게임의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수많은 실험과 현장 증거를 통해서 증명된 바지만 협동이라는 인간 행위는 상호성에 입각해서 설명
된다. 상호성은 지난 30년간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의 인기 연구 주제 중 하나였다. 실로 
(강한) 상호성은 협동의 기초이며, 따라서 “공공재의 딜레마”나 “공유지의 비극”과 같은 사회적 딜
레마를 해결하는 원천이다. 

사회적 딜레마는 전체의 합리성과 개인의 합리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정의되며, 실로 인류의 
윤리와 종교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해서 모든 종교나 윤리에는 황금율이 보편적으
로 나타난다. 황금율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남을 대접하라”(마태복음 7장 
12절)는 성경 구절이나 “己所不慾 勿施於人”(논어 12장) 공자 말씀, 그리고 불경1이나 코란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근대 계약이론의 각종 학설도 결국 이기적 행동에 의한 갈등을 해소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요
약할 수 있을지 모른다. 홉스의 “리바이어던”과,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과거의 상호성에 입
각한 윤리학으로부터 다른 방향으로 탈주했다. 즉 국가가 무임승차자를 규제하거나, 또는 시장 가격
이 조절할 수 있다는 사상이 그것이다. 개인을 발견한 근대가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45 그 동안 필자가 작업해 왔던 협동의 원리와 그에 입각한 협동조합(사회적경제기업)의 기업이론을 요약하고 
그 뼈대 위에서 혁신의 논리적 가능성을 추적한 글이다. 따라서 이 보론의 기본 줄거리는 참고문헌에 나오
는 정태인의 글들에서 추출한 것이고 디지털 시대의 변화를 약간 반영했다. 

1 예컨대 “내가 살기를 좋아하며 죽음을 좋아하지 않으며 쾌를 좋아하고를 달가워하지 않는 누구의 생명을 빼
앗는다면 이는 그에게 유쾌하지도 즐겁지도 않은 일일 것이다. 나에게 즐겁지도 유쾌하지도 않은 것은 그에
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Samyutta Nikaya V pp 353-354)나 “네가 자신을 사랑하는 대로 네 형제를 
사랑하라”는 코란의 말씀은 모두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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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국가와 시장이라는 탁월한 제도를 강조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국가는 그 자체로 개인을 억압할 수 있으며 시장은 “사회적 동물”로서의 인간을  “악마의 
맷돌”처럼 갈아버릴 수 있다. 폴라니가 누누이 강조했듯이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며 일정한 사회적 
규범 하에서 “공동선”(common good) 또는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다. 즉 사회의 복귀가 필요한 
것이다. 내 생각에 사회의 복귀란 곧 인간의 본성 중 상호성이 다시 제 자리를 찾는 길이다. 

상호성에 관해서 여기서는 수학으로 표현되어 가장 간명하게 보이는 노박2의 이론으로 설명한다. 

<표1> 협동진화의 5가지 규칙
<출처> Nowak, 2006, p1562

앞의 두 열은 “죄수의 딜레마”가 5가지 규칙(혈연선택, 직접상호성, 간접상호성, 네트워크상호성, 집
단선택)에 의해 “사슴사냥게임”으로 변화한 것을 보여준다. 사슴사냥게임이 되었다는 것은 이기적 
인간도 (협력, 협력) 해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 상호 신뢰를 할 수 있을 때만 그러
하다. 

수학적으로 사슴사냥 상태에서도(현실에서 협동의 이익이 모두에게 크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도) 상호신뢰가 없으면 (배반, 배반)을 택할 수 있다. 이런 상호신뢰를 돕는 것이 제도, 규범, 네
트워크 등이다. 제도는 물질적 인센티브나 물리적 제재와 같은 법과 규칙(노스의 공식적 제도)을 말
하며 규범은 위반할 때 수치심이나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도덕적 규율(노스의 비공식적 제도)이다. 
폴라니가 사회제도와 함께, 시장정서(market mentality)를 바꿀 수 있는 규범을 강조한 이유가 여
기에 있을 것이다. 제도를 강화하면 오히려 규범이 무너져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예컨
대 아이의 심부름에 돈을 줘 버릇하면 돈 없이는 심부름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제도가 사람을 만들 수 있다.3

2 노박의 대중적 서적 “초협력자”가 출판되어 있는데,(아마도 한글 맞춤법 표기법에 따라) Nowak을 노왁이라
고 표기했다. 

3 이스라엘 하이파 유치원의 실험이 대표적이다. 이 실험은 물질적 인센티브가 사람의 도덕적 규범을 변경해서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경제/경영학의 당연한 정책들이 오히려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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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표1>에서 r,w,q,k,n/m은 모두 c/b라는 비용/편익의 비율과 비교된다4. 각 규칙에 조응되는 
특수한 관계의 척도(r=유전자 공유 비율, w=거래의 반복확률, q=타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의 정도, 
k=이웃의 크기, n/m=집단크기/집단의수)와 경제적, 또는 생물학적 수익률(의 역)을 비교하는 것이
다. 이를 원용해서 시장 관계를 해석하자면 r의 크기를 최소화해서(즉 익명성) 수익률이 낮아도 협
동(거래)이 이뤄지도록 만드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민주주의는 토론을 통해서 (특히) 직간접 
상호성에 의해서 협동이 이뤄지도록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혁명은 이 법칙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즉 시장관계가 아니더라도 p2p 관
계의 위험성을 대폭 줄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가격에 모든 정보를 맡기지 않더라도 인터넷 상의 반
복거래와 평판이 원거리의 실명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다. 여기에서 디지털 커먼즈와 사회적경제를 
연결할 초보적 고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협동에 관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규칙들을 모아보면 다음 <표2>와 같다. 

<표2> 협동의 규칙들 
<출처> 정태인 & 이수연, 2013, p346

노박은 게임이론을 이용하여 협동이 일어나는 5가지 조건을 추출했고(Nowak, 2006, 2012) 오스트
롬은 전 세계의 공유자원(공동으로 이용하는 숲이라든가 강)관리 사례를 경험적으로 연구해서 8가지 
규칙을 찾아낸 공로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Ostrom, 2009). 협동조합연맹(ICA)의 7원칙은 1840
년대 로치데일의 경험 이래 그 동안 쌓인 수많은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정리한 조직.운영 원리이다. 
위 표는 이들을 병렬한 것인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논리와 경험에서 추론된 여러 차원의 지혜가 일
맥상통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4 생물학의 해밀턴 법칙에 유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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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 표는 협동에 관한 인류의 지혜를 총집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협동조합의 
제1원칙인 공유와 공동이용은 협동조합에 오스트롬의 8가지 규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
주적 의사결정(그리고 참여와 교육)원칙은 자본주의적 기업의 경영에 비해 굼뜨고 중구난방이 되어 
비효율적일 것 같지만 오스트롬과 노박의 규칙에서 협동을 촉진하는 필수적 수단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협동조합이 돈과 사람의 동원에서 취약하다는 점을 보완하는 데 필수적인 제6원칙, 협동조
합의 네트워크는 오스트롬의 더 넓은 거버넌스의 존재, 그리고 노박의 네크워크 상호성과 집단선택
(집단정체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물론 공유자원 관리의 핵심 주체인 지역공동체는 또한 혈
연선택과 집단선택이 일어나는 공간이기도 하니 협동조합의 생존에 필수적이다. 우리는 이러한 일
반 원칙은 앞으로 논의할 창조도시5, 문화도시의 이론과 경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협동의 원리는 시장이나 국가, 공동체에 모두 적용될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가에는 법에 의
한 제도가, 시장에서는 개인 간의 계약이라는 제도가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한다. 어쩌면 이들 두 영
역에서는 애매한 사회규범을 되도록 회피해야 할 존재, 또는 약탈(악용)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흔히 말하는 회색지대가 그렇다. 하지만 공동체에서는 암묵적 규범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러한 규
범을 세세히 법이나 계약으로 규정하는 순간 공동체의 사회적 통합은 깨지고 사람들은 법과 계약의 
하한선에 따라 행동할지도 모른다. 

이 세 영역과 자연에 각각 어울리는 인간본성과 상호작용 메커니즘,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단점을 
<표3>에 요약했다. 

<표3> 시장경제, 공공경제, 사회적경제, 생태경제의 관계
<출처> Jung, Tae In, 2014

5 creative city는 창조도시로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국 정부와 전주시에서는 창의도시로 번역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보통의 경우 창조도시를 사용하고 전주시의 경우처럼 인용을 할 경우에는 창의도시로 표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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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경제제도는 고유의 상호작용 메커니즘과 가치, 그리고 약점을 지니는데 이들 경제제도를 어
떻게 배열하느냐는 사회에서 결정될 것이다. 적어도 이 네 가지 제도를 어떤 하나로 일원화하는 것
은 사회의 분열, 또는 경직화를 낳을 것이다. 예컨대 1920년대와 현재의 신자유주의는 불평등을 낳
고 생태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다. 과거의 국가사회주의는 공공경제라는 제도로 사회를 일원화함으로
써 관료화를 통해 사회를 경직시켰다. 사회적경제 역시 고유의 가부장성이나 외부에 대한 배타성이
라는 약점을 안고 있다. 낸시 프레이저(Fraser, 2013)가 이중운동에 해방을 추가한 삼중운동을 제
안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II. 협동조합의 기업이론 

1. 팀생산으로서의 기업과 사회적 딜레마 

1) 팀생산으로서의 기업과 코즈 비판 

모든 기업은 팀생산을 한다. 앨키앤과 뎀제츠(Alchian and Demestz, 1972)의 정의에 따르면 팀생
산이란 각 개별 투입요소의 생산을 합한 것보다 결합생산이 더 많은 산출을 하는 생산이다. 또한 
어떤 개인이나 소집단이 모든 투입요소를 모두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없다. 이것이 기업이라는 조
직이 생겨난 최초의 이유일 것이다. 예컨대 과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은 약 100만년의 수렵채취시대
를 거쳤는데 이 때도 더 많은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사냥조직이나 과일 따기 조직은 존재했을 것이
다. 팀으로 일한 결과가 각자 일한 것과 똑같거나 그보다 더 나쁘다면 팀으로 같이 일할 이유가 없
을 것이다. 

즉 기업은 다른 무엇보다도 기술적/조직적 이유로 생겨났다. 초기 경제학 문헌은 이 점을 강조했다. 
아담 스미스의 저 유명한 핀 분업의 사례나 맑스의 노동과정 분석은 이를 잘 보여준다. 마샬의 산
업지구에 대한 분석은 특정 지역에 유사 업종의 공장이 집중되어 있는 이유를 집적효과 또는 외부 
경제로 설명한다. 현대의 산업경제학이나 기술경제학/진화경제론은 특히 정보 및 위험의 공유와 학
습 효과, 경로의존성 등을 강조한다. 즉 안정적인 조직이나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특히 암묵적)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학습을 통해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신고전파가 기업을 생산함수로 표현한 것은 과거 전통을 충실하게 답습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문제는 1930년대 이후의 경제학이 시장의 작동, 특히 가격의 결정에 관심을 가졌다는 
데서 비롯되었다. 기업은 주어진 투입들의 가격 하에서 이윤극대화의 문제를 푸는 기계로 상정되었
고 기업의 내적 구성이나 동학은 사실상 무시되었다. 1950년대에 벌어진 “총비용가격설정(full cost 
pricing, 사실은 평균비용 가격설정)과 ”한계비용가격설정”(marginal pricing) 간의 논쟁은 이런 상
황을 잘 보여준다(Simon, 1978 참조). 

코즈의 문제제기는 그렇게 완전한 시장이(실은 완전한 정보가) 존재한다면 왜 현실에 기업이 존재하
고 더구나 수직통합으로 점점 규모가 커지는 경우가 생기는가였다. 코즈는 이론을 넘어 맨 눈으로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실로 몇 안되는 경제학자였다(이 점은 “사회적 비용의 이론”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태초에 시장이 존재했다”고 생각하는 경제학의 전도된 시각에 산뜻한 의
문을 제기했지만 그 역시 기업 자체를 바라본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도 완전한 시장이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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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기 때문에, 즉 가격메커니즘 사용 비용으로 요약할 수 있는 거래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사고, 여전히 시장 위주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시장이 존재하지 않을 때
도 기업(조직)은 존재했고6  이윤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어도 잉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조직)을 
만들었다. 인간은 이런 조직의 운영을 잘 하는 "초협력자(Nowak, 2011)“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엄청난, 어쩌면 파멸에 이르는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만일 거래비용이 줄어든다면, 즉 시장이 더 완전해지면(또는 정보가 완전해지면) 기업은 숫자와 규
모, 양쪽에서 줄어들까? “거래비용의 존재 때문에 기업이 형성되었다”는 코즈의 논리가 참이라면 
이런 주장도 성립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시장은 더욱 정교해지고 있지만 기업의 규모나 숫자가 줄
어든다는 증거를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아주 거칠게 말한다면 시장의 발전과 더불어 기업은 더 
커지고 더 많아졌다고 하는 쪽이 더 올바를 것이다. 물론 완전한 시장이란 인간의 머리 속에나 존
재하는 유토피아기 때문에 시장의 완전성을 수치화하는 건 불가능할 것이고 따라서 시장의 완전성
과 기업의 크기나 숫자의 관계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사실 자체가 코즈의 핵심 주장
이 과녁을 빗겨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7

2) 기업이론의 전개와 사회적 딜레마8 

기업이 사회적 관계라는 것 역시 초기 경제학자들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였다. 특히 맑스는 착취를 
증명하기 위해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을 노동과정과 가치증식과정의 양 측면에서 분석했다. 맑스는 
모든 사회 현상을 물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의 대립, 그리고 변증법적 통일로 이해했는데(민정우, 
1986) 이런 사고는 기업이라는 조직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맑스는 모든 물적 재생산은 동시
에 사회적 관계의 재생산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특히 자신의 관점에 따라 계급의 재생산을 논증하는 
데 자본론 1권을 거의 다 바쳤다. 

여기서 맑스는 훗날 현대 기업이론에서 다시 각광을 받는 생산수단의 소유- 생산과정의 통제- 생산
물의 소유 간의 (인과)관계를 제시한다. 즉 지주나 자본자가 생산물을 전유하는 것은 땅과 “(물적) 
자본”이라는 생산수단을 소유하기 때문이며 이를 매개하는 것이 생산과정의 통제이다. 봉건시대에 
전형적인 부재지주(영주)의 경우 생산과정을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외적 강제”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신분 및 종교 등의 윤리규범이다. 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을 자본가가 소유하고 
동시에 통제하기 때문에 기업은 윤리나 종교, 사회로부터 독립해서 생산물을 전유할 수 있다.9 

6 고대에도 기업조직은 존재했고 18세기까지는 상인이 기업을 조직하였으며 가족기업을 벗어난 대기업이 나타
난 것은 19세기에 이르러서였다. 물론 임금이나 군대, 그리고 공동체의 주문에 의한 생산도 시장과 거래비
용을 동원해서 묘사할 수는 있을 것이다.  

7 코즈 이후 특히 윌리엄슨의 거래비용경제학이 거둔 성과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나의 이런 비판과 
상관없이 관계특수투자, 또는 자산특수성 하의 쌍방 독점 문제에 주목하여 중요한 기여를 했다. 천동설을 
기본으로 삼았어도 인류 역사 상의 노련한 항해사들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왔다. 또한 코즈에 대한 비판 
시각은 불완전 계약이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계약이라는 관념이 없을 때도 기업은 존재했고 미국처럼 법
이나 계약이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회에 기업이 더 적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이다. 

8 여기서는 기업이론을 맑스의 틀에 따라 재구성할 뿐 기업이론 일반을 다루지 않는다. 예컨대 기업의 범위, 
주주이론과 이해당사자이론에 관련된 쟁점은 논의의 전개에 필요한 부분만 다룰 것이다. 

9 이런 해석은 고등동물(현대사회)의 해부를 통해 하등동물(과거 사회)을 들여다 보는 맑스의 방법론에서 기인
한다. 인류의 역사에서 어떤 사물에 대한 소유권은 자본주의 사회를 제외하곤 중층적이라고 표현할 만 하
다. 예컨대 조선시대의 토지는 궁극적으로 왕의 소유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지주가 1차로 잉여를 수취했으며 
소작농 역시 토지를 점유하고 생산물 일부를 소유할 권리를 지니고 있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소유의 여
러 측면은 쉽사리 일원화하지 않아서 법적,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권리가 인정된다. 예컨대 주류경제학이 기
업의 소유자라고 상정하는 주주는 일정액의 증서를 소유하고 있을 뿐 기업의 어떤 물건도 사용하거나 처분
할 수 없다. 



- 84 -

자본론 3권에서 맑스가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에 주목한 것도 이런 사고방식의 연장이다. 주식회사는 
전형적인 자본가가 아닌 일반 사람들이 주식을 소유한다. 이것은 이미 진행된 생산의 사회화에 걸
맞은 소유의 사회화가 아닐까, 맑스는 조심스럽게 진단한다10. 만일 생산은 이미 사회화되었다면 이
제 소유관계만 바꾸면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맑스는 주식회사를 생산력의 발전에 의
해 변화된 새로운 소유관계의 사례로 보았을 것이다. 반면 맑스에게 협동조합은 더 적극적인 소유
의 사회화를 보여준다. 협동조합은 노동자가 바로 생산수단의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벌르와 민즈는 어떤 의미에서 반대로 주식회사 현상을 해석한다. 즉 소유와 통제의 분리라는 점에
서는 같은 현상이지만 벌르와 민즈(Berle & Means, 1932)에게 경영자는 이제 독립적인 주체로 나
타난다. 벌르와 민즈는 이런 분리가 내포하는 문제점(뒤에 언급할 주인-대리인 문제 등)을 알고 있
었지만 경영자의 주주로부터의 독립보다 공동체로부터의 분리를 더 걱정했다. 그런 의미에서 벌르
와 민즈의 “경영자 자본주의”는 현대 경영학이나 법학의 이해당사자론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이
다. 

대리인이론은 이런 흐름을 급하게 뒤바꿨다. 기업의 주인이 주주라는 관념은 이 때 탄생했고 이제 
정보경제학에서 주로 금융시장과 노동시장에 적용하던 “도덕적 해이”, “역선택” 개념이 기업이론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Jensen & Meckling, 1976). 사실 대리인이론은 맑스와 유사한 사고 방향을 
가지고 있다. 기업의 소유자인 주주가 잉여(잔여청구권)를 소유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제 문제는 소
유와 경영의 분리로 인해 경영자가 게으름을 부리거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일이다. 거
꾸로 이야기하면 잔여청구권을 가진 자만이 경영자와 노동자를 통제할 유인을 지니므로 기업의 소
유자인 주주가 그 권리를 가져야 한다. 물론 일반적으로 주주는 경영자나 노동자의 통제에 별 관심
을 갖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를 보충하는 논리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곧 금융시장에 의한 경
영자 통제이다. 즉 주로 진입과 탈출에 관심이 있는 주주들을 대리하여 시장이, 더 정확히 말하면 
헷지펀드와 같은 기관투자자가 경영자를 통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기관과 주주는 주가
를 올려야 한다는 점에서 이해가 일치할테니 말이다. “효율시장이론”이라는 유토피아가 현실을 대
변하게 되었고 기업법의 해석과 개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11  

대리인이론으로 정교하게 부활한 소유와 통제의 문제는 이후 거래비용경제론, 그리고 불완전 계약
이론에서 다양하게 변주되었다. 특히 보울스와 애컬로프의 “효율임금이론”, 윌리엄슨과 하트의 “발
목잡기 문제(hold-up problem)”는 기업이 마주친 사회적 딜레마의 두 요소를 핵심적으로 보여준
다. 즉 (부품)생산계약과 관계특수투자, 그리고 노동계약과 노력(effor)의 지출 간의 문제가 그것이
다. 기업 간 투자의 문제와 노동자의 효과적 통제 문제는 모두 팀생산의 성과를 어떻게 배분하는가
와 직결되어 있다. 즉 팀생산 전체의 이익은 잉여를 최대화하는 것일텐데 이것이 생산 이전과 이후
의 계약 및 재협상, 즉 분배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12. 문제는 여기서 계약의 당사자인 기업

10 3권이 노트 수준이었기 때문에 과연 맑스가 주식회사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이후 
기금사회주의의 논의나 좌파 쪽의 주주행동주의는 맑스의 이런 생각을 이어 받은 흐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맑스의 협동조합에 대한 견해도 애매하다. 훗날 엥겔스가 쓴 “공상적 유토피아에서 과학적 유토
피아”는 이론의 천착이라기 보다 당시의 운동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쪽이 옳을 것이다. 

11 한국에서 이 이론은 재벌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이 운동이 재벌의 문제점을 드러낸 성과는 가히 
영웅적이다. 하지만 김상조가 고백하듯이 이 수단으로 현실에서 재벌을 개혁하는 데는 크나큰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12 기존의 미시이론은 분배를 다루지 않거나 한계생산성에 따른 배분, 즉 생산의 문제로 해소한다. 이 때도 전
가의 보도 완전경쟁시장이 등장하며 1차동차 생산함수를 가정하면 시장 임금이나 부품 가격대로 계약을 하
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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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그리고 경영자와 노동자간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고 어떤 해법을 따르든 이들이 이기적으로 행
동한다면 전체의 이익, 즉 잉여극대화가 달성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다. 즉 전체와 (이기적) 개인
의 합리성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기업 내의 관계는 사회적 딜레마에 속한다. 그리고 이런 결정을 누
가 내리느냐라는 의사결정 문제까지가 기업의 사회적 딜레마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2. 사회적 딜레마 해법으로서의 기업가버넌스 

1) 노력 지출의 문제와 “민주적 기업이론” 

맑스는 노동력 지출의 문제를 사실상 시장 상황(또는 시대적 상황)으로 해소했다. 광범위한 산업예
비군(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노동력에 대한 임금은 최저 수준, 즉 사회적으로 결정되
는, 노동력의 재생산비까지 떨어질 것이다.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그의 노동
시간 중 일부에 불과할 것이므로 나머지는 착취라는 것이 그의 논증이다. 즉 모든 잉여(가치)는 착
취의 결과이다. 

한편 보울스는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실업의 존재를 효율임금이론으로 해석한다. 신고전파 경제학은 
무시할만큼 적은 비용으로 사법부에 의해서 청구권을 강제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만 현실은 이런 외
생적 강제 계약을 구체화할 수 없는 경합교환상태이다. 이런 불완전 계약 상황에서는 내적 강제가 
필요하다. 

고용계약 후에 노동자의 노력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사전적으로 고용계약에 모든 경우를 반영
할 수도 없으므로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관계는 경합교환이다. 경영자(A)가 노동자(B)의 노력을 추
출하기 위해서는 실직비용이 양(+)이어야 한다. 즉 고용이 가져다 주는 가치(=고용의 가치)가 실업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후방진지, fallback position)보다 커야 한다. 노동자는 유보임금(실직
비용을 0으로 만드는 임금) 이상을 지급하면 경영자의 통제에 응해서 더 많은 노력을 제공할 것이
고 그 결과 노동시장은 청산되지 않는다13. 즉 이러한 효율임금 하에서 공급과잉과 실업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즉 경영자는 노동자를 통제하기 위해서 시장 청산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기업 내에서는 효율임금이 경영자에게 권력을 
부여하게 된다.14 보울스와 긴티스의 이 논리는 기업 내의 권력(위계)의 근거를 설명함으로써 민주
적 책임성이 필요하다는 규범적 주장으로 이어진다.  

한편 애컬로프(Ackerlof, 1982, 1984)는 “선물교환으로서의 노동계약”으로 효율임금을 설명한다. 
애컬로프는 1950년대 한 공장의 노동자들이 동일한 임금을 받으면서도 회사가 제시한 최소기준을 
평균 15%가 넘는 성과를 내는 현상에 주목한다. 더구나 이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이나 승진을 바라
고 이런 행동을 한 것도 아니다. 

모든 개인이 물질적 이익만 추구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회사는 최소 기준을 올리려 할 것이고 노동
자는 최소 기준에 딱 맞춰서 일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위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노동
자들이  “공정한 하루치(fair day's work)"라는 노동규범을, 그리고 회사는 청산임금 이상의 임금과 
13 물론 실직비용을 늘리기 위해 현재의 청산임금을 낮출 수 있다면 굳이 효율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제도(예컨대 과거 영국의 신구빈법이나 농촌의 몰락 등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실직비
용이 늘어난다면 이후 청산임금이 낮아질 것이므로 현재의 임금은 효율임금의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14 보울스와 긴티스의 이런 주장은 노동시장에서도 자유로운 교환이 이뤄지므로 기업 내에 권력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앨키엔과 뎀제츠류의 주장을 비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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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 최소기준을 서로 선물로 교환했기 때문이다. 즉 고용계약은 선물교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만일 회사 쪽에서 임금을 낮추고 평균 수준의 최소기준을 제시한다면 노동자들은 노력을 줄여서 오
히려 회사의 잉여는 줄어들 수 있다15.   

보울스와 긴티스는 이기적 인간이라는 가정을 유지한 채 효율임금을 설명했고 애컬로프는 이미 “상
호적 인간”(homo reciprocan)을 상정한 것이었다. 훗날 보울스와 긴티스는 카펜터스, 황성하와 함
께, 상호성에 입각한 실험 경제학 논문(Carpenter, et al., 2009)을 발표해서 1997년 논문의 두 번
째 논점을 보완했다. 즉 민주적 기업은 상호 감시 비용을 줄여서 자본주의적 기업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실험실에서 보였다. 한편 애컬로프는 이 논문의 사회규범을 집단 정체성의 문제로 
발전시켰다(Ackerlof & Kranton, 2011).  

이런 주장은 물론 대리인 이론과 정면으로 부딪힌다. 대리인 이론은 노동자에게 잔여청구권을 부여
하는 경우 사회주의처럼 실상 아무도 소유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 감시가 소홀하여 태만이 만연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노동자의 상호성은 첫째, 회사에 대해서 유보임금(또는 뒤에서 제
시할 참조임금)보다 높은 경우 더 많은 노력을 지출하고 둘째, 노동자 간 상호감시와 자발적 응징을 
통해 팀생산에 필연적인 무임승차(즉 태만)를 줄여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회사 내의 이
런 협동(노박의 직접 상호성)과 기업간 경쟁(노박의 집단선택)은 노동규범을 확립시켜 소유와 통제
의 비용을 더욱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값비싼 응징에 참여하려는 의지는 커다란 팀에서도 잔여청구
권과 이타적 응징을 연결하는 기초가 된다. 팀원 모두에게 잔여청구권이 있는 경우에는 동료의 무
임승차가 전체에 해를 끼치게 되므로 집단정체성에 의한 “사회적 선호”가 발생할 것이므로 이런 메
커니즘은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할 것이다(Carpenter. et.al., 2009)16.   

한편 대리인 이론이나 불완전계약이론은 기업법을 보완하는 제도로 물적 인센티브제도(성과급이나 
보너스, 또는 벌금)을 제안한다. 하지만 첫째, 물적 인센티브 제도는 오히려 사회규범을 무너뜨려서 
비효율을 높일 수 있다(물적 인센티브와 사회적 규범에 관한 실험의 다양한 결과와 분류는 Bowles 
& Polaynia-Reyes, 2012을 참조하라). 둘째, 팀 인센티브가 개인적 인센티브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다. 셋째, 물적 인센티브 제도는 추가적인 노력 한 단위를 추출하기 위해 점점 더 많
은 인센티브를 필요로 할 가능성이 높다.

보울스-긴티스의 민주적 기업이론과 애컬로프의 선물교환이론17, 그리고 후일 이뤄진 실험경제학들
은 노동자의 잔여청구권 보유, 그리고 자치(self policing)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명제를 뒷받침
한다. 

15 벨러메어와 셔러(Bellmare & Sherer, 2009)는 기업 수준 실험에서 선물주기가 생산성을 올린다는 것을 실
증했다. 현실에서는 공유자본주의론의 많은 연구가 노동자의 이윤공유가 경영참가를 동반할 때 생산성을 향
상시킨다는 것을 실증했다.  

16 사람들은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더 흔쾌하게 행동한다. 또 남의 행동을 판단할 때
도 이런 기준을 사용한다.  

17 맑스의 착취이론은 사실상 대리인 이론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완전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가정한 것이다. 
이것은 그가 임금이 사회적 필요노동의 최저선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광범위한 
산업예비군의 존재, 밤샘 노동과 아동 노동이 그가 관찰한 현실이었다. 한편 보울스&긴티스나 애컬로프의 
효율임금은 상한선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임금은 그 사이 어디에서 결정되거나 노동시장이 분절될 
것이다. 즉 핵심노동자에게는 효율임금을, 그리고 언제나 대체가능한 단순 노동자에게는 맑스의 하한 임금
을 주는 체제도 성립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핵심 노동자는 노동자로서의 집단정체성보다 팀원으로의 
집단정체성이 더 강해질 것이고 단일한 노동자 정체성, 나아가 일국이나 세계규모의 정체성은 더욱 형성하
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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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목잡기 문제”와 불완전 계약이론, 그리고 협동해의 가능성 

카네기 멜론의 “행동기업이론” 전통 위에 서 있던 윌리암슨(Williamson, 2009)은, 전형적인 거래비
용이론과 불완전계약이론(Hart & Moore, 1988, Grossman & Hart, 1986, Hart & Moore, 2007, 
Hart, 2011)을 이어주는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다. 특히 그가 초기의 불완전계약이론이 초점을 맞
춘 “발목잡기 문제”를 분석한 선구자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어느 한편이 관계특수적 투자를 해서 
상대방에게 발목을 잡힐 수 있다면 그는 그 투자를 꺼릴 것이다. 그러므로 자산특수성이 높은 관계
에서는 한 쪽이 다른 쪽을 수직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게 그의 거래비용이론이다. 

불완전 계약이론은 인간이 제한 합리적이고 미래의 모든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모든 
계약은 불완전하다고 가정한다. 기실 모든 제도는 불완전하다. 글로 쓰여진 명시적인 법이나 제도는 
비유컨대 면을 지나는 선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현실에는 법이나 계약에 명시할 수 없는 광범위한 
공백이 존재하는 셈이다. 불완전계약이론은 이 공백을 잔여통제권이라는 개념으로 메꾸려고 한다.18  

그로스만과 하트(Grossman & Hart, 1998), 무어와 하트(Moor & Hart, 1987)는 코즈와 윌리엄슨
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수직통합의 비용과 이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A와 B
가 각각 투자를 해서 둘 다 이익을 볼 수 있지만(팀생산의 이익) 그 기여를 정확히 측정하지 못하는 
경우 잔여통제권을 가진 A가, 상대방 B의 자산에 대한 접근을 막을 수 있다면 B는 투자를 꺼리게 
될 것이다. 이런 경우라면 전체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쪽, 즉 투자의 한계생산성이 높은 쪽이 
잔여통제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아기온 등(Ahgion et.al., 2011)의 숫자례를 게임이론의 틀로 옮기면 다
음과 같다. 부품 판매자가 5달러 짜리 투자를 하면 16달러에 생산되던 부품을 10달러에 생산할 수 
있다. 한편 부품 구매자가 5달러 짜리 투자를 하면 현재 32달러에 판매하던 완성품을 40달러에 팔 
수 있다. 이들이 투자를 결정하는 순간 윌리엄슨이 말하는 “근본적 전환”(fundamental 
transformation)이 일어나서 이들 관계는 발목잡기 상황에 들어간다. 

투자가 일어나기 전에 이들은 부품의 판매가격 또는 분배 규칙을 미리 계약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
가 이뤄진 뒤 부품의 가격을 협상해야 한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통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잉여를 
50:50으로 나누기로 한다면 이들은 투자할까?  이들이 투자 또는 홀드업 전략을 선택하는 데 따라 
얻게 될 보수는 아래 표처럼 죄수의 딜레마를 이루므로 아무도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판매자
투자 홀드업

구매자
투자 10, 10 7, 12

홀드업 11, 6 8, 8

<표3> 불완전계약과 발목잡기(Aghion 등의 예) 

그로스만과 하트는(그리고 아기온 등도) 이 경우 부품판매자가 구매자를 인수(상방통합)하는 것이 

18 반면 우리는 규범이 이 공백을 메꾼다고 생각한다. 결국 이 문제는 뒤에서 보듯이 잔여통제라는 위계와 (합
의) 민주주의라는 규범의 대립으로 환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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낫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투자, 홀드업)의 잉여 19=7+12가 (홀드업, 투자)의 잉여 17=11+6보다 
크기 때문이다. 즉 윌리엄슨의 직관과 달리, 완성품업체가 부품업체를 수직통합하는 것이 유리한 경
우는 자신의 투자가 더 많은 잉여를 증대시키는 경우 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한편에 의한 수직통합보다 둘 다 투자하고 잉여를 둘로 나누는 (투자, 투자)의 
협동해가 가장 낫다는 점에 주목한다. 물론 불완전계약 이론에서는 팀생산의 한계 기여를 확정할 
수 없고 정보가 불완전하기에 이런 계약이 불가능하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협동해에 도달할 수 없
다. 즉 판매자가 구매자를 수직통합해도 그 회사는 완성품 기업이 투자하도록 강제하거나 그런 계
약을 맺을 수 없다고 가정했다. 

그러나 만일 어느 한 쪽이 그런 계약을 맺도록 강제할 능력을 지니고 있거나 서로의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최종의 총 잉여를 공정성에 입각해서 분배할 것으로 신뢰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도 있을 것이다. 전자는 한국의 재벌체제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가까울 것이다. 물론 그 경우 결합 
이익의 분배는 (10, 10)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20,0)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만일 하청관계를 포기하는 
게 더 손해라면(즉 앞 절의 표현을 쓴다면 실직비용=“하청해제비용”이 양이라면) 하청업체(판매자)
는 이 관계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19 

즉 보울스-긴티스의 권력관계는 발목잡기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다. 또 보울스-긴티스가 상정한 민
주적 기업이론을 기업 간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모든 관계특수투자가 정태적으로 
죄수의 딜레마 상태에 들어 있다면 협동해를 택해서 더 큰 전체의 이익을 얻어서 공정하게 분배할 
수도 있다. 

이 점에 관해서 최근의 실험경제학은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한다. 페어 등(Fehr et.al., 2008)은 상
호적 인간과 이기적 인간이 상호작용하는, 조금 더 현실적인 상황(<그림3> 참조)에서 관계특수투자
와 공정성의 문제를 다뤘다. 실험에 참가한 대학생들이 특별히 이기적인 사람들거나 이타적이지 않
다면 그러할 것이다. 

결과만 소개한다면 이들의 실험은 소유구조가 관계특수투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그리고사람들은 
서로 다른 초기 조건에서 출발해도 가장 효율적인 소유권 할당에 도달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즉 재
산권이론(불완전 계약이론)과 동일한 결론이다. 하지만 재산권이론과 달리 이들 실험이 도달한 소유
권 할당은 합작소유(joint ownership, 수직통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협력 투자)였다. 저자들은 
이를 어느 한 쪽의 수직통합보다 공동 소유가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공정성을 암묵적 계약의 이행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20  

물론 스위스의 뮤니히 대학생들이 행한 이 실험을 기업의 행동과 동일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
만 그 동안의 각종 실험들은 개인이나 기업이 특정 상황의 사회규범에 의해 행동함으로써 이기적 
인간을 상정한 제도보다 더 효율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보여 왔다. 이 점에서 앞으로 (모델링이 
지극히 어렵기는 하겠지만) 규범이 작동하는 환경에서 기업들 간의 상호작용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19 보통 대칭적 죄수의 딜레마를 상정하지만 비대칭적 죄수의 딜레마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또 다스굽타
(Dasgupta, 2005)는 구체적으로 “착취가 은폐된 협동”의 모델을 만든 바 있다. 

20 이 실험의 결론은 다음 두 그림이 간명하게 보여준다. 피실험자들 다수는 (하트와 무어의 숫자례와 같은 상
황에서) 수직통합을 택하지 않았고(Fig1), 상대의 투자에 대응하여 상호적으로 자신의 투자를 늘렸다(Fig2)

 한편 페어와 하트는 최근에 공동 작업(예컨대 Fehr, et.al,, 2011)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는 불완전 계약이론
이 “상호적 기업이론”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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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할 필요가 있다. 

나는 이런 실험 결과가 에밀리아 로마냐 지방 중소기업 네트워크를 설명해 줄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 지역의 특징은 정보와 위험의 공유이다(정태인, 이수연, 2013, 14장). 너무나 작은 기업들이기에 
관련 기업이 동시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고도의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 지역에서는 지식과 정보 자체가 공공재에 가까운데 이런 공유하는 자산에 대해 기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규범을 어기는 일이고 상호성의 작용에 의해 퇴출된다. 페어 등의 실험은 그런 
상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3) 기업의 의사결정과 이해당사자론, 그리고 공유자본주의론  

정치학자 달(Dahl, R)은 왜 정치에는 1인 1표의 민주주의를 적용하면서 기업에 들어가는 순간 리바
이어던(즉 전제)을 당연시하느냐는 문제제기를 했다. 그는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면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반대로 기업에서 불가능하다면 국가에서도 그럴 것이라고 주장
했다. 

이 문제에 대한 기존 기업이론의 답은 각각 다르다.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업이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코즈와 윌리엄슨은 당연히 권위 또는 위계(hierarchy)를 인정한다. 수직통합을 한 이유가 
복잡한 정보의 탐색과 계약의 체결과 이행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대리인 이
론가들은 권위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반면(왜냐하면 다른 이해당사자와는 완전하고 자유로운 계약
을 맺은 것으로 상정하기 때문에), 보울스 등은 내적 강제의 메커니즘으로서 권력을 상정하기 때문
에 이를 견제할 민주적 책임성(accountability)을 강조한다21.  

우선 기업이 기술/조직적 필요에 의해 생겨났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집단 또는 개인
은 필요할 것이다. 그 기술이나 조직을 가장 잘 이해하는 자가 리더가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맑스의 비유를 따르자면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통제를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딜레마 측면에 이르면 얘기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앞에서 보았듯이 분배나 통제권
의 결정은 곧 생산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 현실의 대기업에서는 대부분 법적으로 의사결정권을 
이사회가 보유하고 있지만 이 권한은 일시적이거나 조건부이다. 그런 의미에서 “결정권은 대출
(loan)되는 것이지 소유(own)되는 것이 아니다"(Baker et.al., 1997). 

21 보울스와 긴티스는 노동자들의 투표에 의해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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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작업 현장의 정보는 하급자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금융이나 최신 기술, 심지어 기업과 
관련된 정치적 정보는 상급자가 더 많이 가질 것이다. 하지만 하급자가 자신의 정보를 생산해서 상
급자에게 전달할 유인은 별로 없다. 그러므로 하급자에 대한 적절한 권한 위임은 정보를 생산하고 
촉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팀생산에서 각 이해당사자는 자신이 소유한 자산을 생산에 투입했고 그에 대한 보상은 단순히 계약
에 의해서 완결되지 않는다. 특히 위에서 본 것처럼 가장 중요한 투입인 노동이나 투자의 경우 인
간(집단)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공정성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상의 논의와 팀생
산 참여자의 권리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일까?

이런 점에서 경영학의 이해당사자론(Freeman et.al., 2004) 법학의 이해당사자론(Blair, 2012, 
Blair & Stout, 1999)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학의) 이해당사자론은 팀생산 이론, 그리고 상호성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팀의 생산에 기여한 이해당사자는 기업에 대해 일정한 권
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사회는  이들의 이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즉 기업법인에서 이사회는 오
케스트라 지휘자의 역할을 한다. 

법적으로 대리인이론에 입각한 “주주우선론(shareholder primacy)”은 회사법의 주주 투표권, 경영
자 보상 규칙, 인수 규칙 등에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팀생산 분석은 모든 참여자들이 법인기업
(coporate enterprize)에 참여함으로써 이익을 얻기 원하며...참여자로부터 지지와 협동을 끌어내는 
데 효과적인 가버넌스배열을 찾아내는 데 관심을 지니고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Blair, 2012)한다. 
즉 이해당사자가 합의하는 가버넌스가 중요하다. 

이들에 따르면 상당한 의사결정권을 지닌 독립적 이사회의 역할은 내생적으로 발전한 것이다. 그러
므로 주주이론과 달리 통제권과 소유권의 분리는 고쳐야 할 어떤 질환이 아니라 회사 형태의 본질
적 부분이 된다. 

한편 경영학의 이해당사자론은 주로 전략적 경영과 경영윤리의 관점을 강조한다. 프리만은 현재의 
경영에서 가장 큰 문제는 윤리를 분리시킨 데서 비롯됐다고 주장한다. 현실에서도 이해당사자의 이
해를 고루 추구하는 기업들이 더 나은 성과를 얻는다. 예컨대 콜린스의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
업으로”(Good to Great)는 이런 주장의 좋은 사례로 간주된다. 

이 점에서 경제학자 프리만 등의 공유자본주의론도 궤를 같이 한다. 프리만 등(Freeman, R. et.al., 
2011)은 미국과 영국 등에서 지난 30년간 종업원지주제(ESOP), 이윤공유제를 각종 경영참가제도와 
결합한 기업들이 높은 성과를 얻었음을 실증하고 있다. 그들은 최근에 출간된 책의 에필로그에서 
이런 실증적 결과들을 애컬로프의 선물교환이론과 최근의 실험경제학이 이론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어떤 경우든 이들은 각 이해당사자가 중요한 의사결정, 특히 기업의 존속이나 치명적 손실과 관련
된 의사결정에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모두 이론보다 현실에 기대고 있는
데 법률학자들은 주주의 권한을 축소하고 이사회의 재량권을 광범하게 허용하도록 기업법(특히 신
의의 원칙)을 해석해야 한다(또는 법원이 이미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경영학자들은 이
사회가 이해당사자들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경제학자들은 노동자의 의
사결정 참여와 이윤공유의 제도들이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즉 이해당사자론이 더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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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서도 공정의 규범에 걸맞다는 것이다.22 

나는 기업에도 민주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적어도 한국의 재벌처럼 지배주주=경영자가 
경제력과 정보력, 심지어 정치력까지 갖추고 기업 내외에서 독재를 하는 상황은 효율성이나 공정성
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장차 크나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이를 어떻게 교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이론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주주(또는 금융시장)에 의한 통제나 국가의 규제
가 능사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팀생산과 이해당사자론에 따르면 노동자에게는 노동조합이나 이사
회 참여를, 하청 기업에는 단체협상권을, 소비자에게는 소비자 집단행동의 권리를 부여하는 등 이해
당사자 각자에게 적절한 견제 능력을 부여하는(empowerment) 가버넌스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 과
제일 것이다. 이들의 상호작용이 적절한 제도와 규범을 구성함으로써 이해당사자들의 능력을 최대
한 끌어내는 게 효율과 공정을 동시에 달성하는 길이라는 방향만은 확실하다. 

4. 협동조합의 기업이론을 향하여 - 결론을 대신하여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협동조합의 가버넌스는 공정하면서도 효율적일 수 있다. 협동조합은 
잔여청구권과 잔여통제권 모두 조합원에게 있으며, (물론 규모가 커지는 경우에 이들이 선출한 독립
적 이사회에 상당한 의사결정권을 위임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출자액과 무관하게 중요한 의사결정이 
1인 1표의 민주주의에 의해 이뤄진다. 

무엇보다도 협동조합은 ICA 7원칙23은 대단히 추상적이지만 협동조합 이해당사자들의 행동 규범을 
정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협동조합은 상호적 인간관에 입각해 볼 때, 이상적인 기업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협동조합의 7원칙은 협동에 의한 사회적 딜레마 해결을 이름에서부터 표방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공유와 공동이용, 그리고 자율성(자치는) 오스트롬의 공유자산 관리의 8원칙에 부합하며 
협동조합의 협동은 단위 조합간의 네트워크를 의미하는데 오스트롬의 다중심 가버넌스에 해당한다. 
즉 협동조합의 규모 및 범위의 경제는 단위조합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달성되어야 할 것이다.

혐동조합에서는 일반적으로 이해당사자간 보수의 격차가 그리 크지 않다. 팀생산에서 한계생산성을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협동조합의 규범에 비춰 볼 때 성과급 등 물질적 인센티브의 부과는 극
히 제한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공정성의 규범에 의해 팀의 투입을 증가시키는 쪽이 더 나
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비춰 볼 때 협동조합의 가버넌스는 이상적이라 할 만 하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 경제학자들은 좌우를 막론하고 협동조합을 상찬했다. 앞에서 논의한 맑스는 
물론이고 자유주의자라 할 수 있는 밀, 그리고 한계효용학파의 효시인 발라스24까지 19세기의 경제
학자들을 폭넓게 망라하고 있다. 그런데 왜 현실에서 “협동조합은 희귀한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22 한편 사회학이나 심리학자들은 집단 사고, 집단 정체성을 강조한다. 예컨대 포스와 린덴버그(Foss & 
Lindenberg, 2011)는 개인을 단위로 하지 않고 팀 자체의 동기, 팀 추론, 팀 정체성과 목표 등 심리학, 진
화인류학의 성과를 차용하고 있다. 또한 아르간도나(Argandona, 2012)는 기업이라는 집단이 공동선을 인지
하고 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집단선택이론과 기업이론을 연결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3 각 국의 협동조합의 네트워크, 단위 협동조합은 이 7원칙을 적절하게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다.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이 논의는 사회적 경제 일반에도 대체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24 발라스(프랑스 표기대로 발음하면 발라겠지만 가문에서는 발라스를 원한다고 한다)는 사회개혁의 3대 목표로 
토지국유화, 협동조합 진흥, 그리고 독점규제를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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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2009년에 발표한 글(정태인, 2009)에서 이미 제시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최소한으로 줄이
고 보완해야 할 약점을 덧붙이도록 하겠다.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본질적 차이는 투자자가 기업을 통제하는가, 아니면 노동자가 기업을 통제
하는가에 있다. 바꿔 말하면 투자자가 노동을 고용하느냐, 노동자가 투자를 고용하느냐의 문제이다. 
현실에서 이 둘 간의 근본적 차이는, 물리적 자산의 소유권은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인간에 대한 
소유권은 쉽게 이전될 수 없다는 사실에 있다. 즉 주주는 언제든지 탈출(exit)라는 선택지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25 조합원, 특히 노동자 조합원은 그럴 수 없다. 

우선 자본동원의 면에서 주식회사는 주식시장을 통해 유한책임의 소유권을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
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 시장에서 인정을 받으면(단순하게 거품이 생긴다 해도) 대규모 자본을 동
원할 수 있다. 반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가입비(up front fee)와 비분리 자산(Indivisible 
Reserve, 협동조합에 유보되는 자산은 조합이 해산한다 하더라도 개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이라는 
제약 속에서만 자본을 동원할 수 있으며 소유권의 이전은 노동자 구성의 변화를 전제로 한다. 위험
기피 성향의 조합원이라면 자신의 전 재산을 출자하기 어려우므로 출자만으로 투자자금을 대는 것
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또한 금융기관은 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는데 가장 평범하지
만 일반적인 이유는 은행이 협동조합의 구조에 익숙하지 않아서 적절한 평가가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앨키앤과 뎀제츠 등은 “모든 사람의 소유는 아무도 소유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Alchian & 
Demsetz, 1972)여서 아무도 태만을 감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한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주식회사에서는 최대 주주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지만 1인 1표에 의한 
의사결정은 노동자 간의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노동자의 구성이 이질적이고 규모가 클수록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다(Hansman, 1990, Kremer, 1997). 다수결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면 
평균적 노동자들이 높은 생산성을 가진 노동자의 임금을 깎으려 할 것이므로 고능력자는 협동조합
을 기피할 것이다(Kremer, 1997).

이상의 비판은 우리가 앞 절에서 본 바대로 대리인이론과 불완전 계약이론의 노력 지출 문제(또는 
태만 문제), 투자의 문제, 그리고 의사결정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이 외에도 신고전파의 워드-도
마-바넥(W-D-V firm)의 고전적인 비판이 있다. 협동조합은 노동자/조합원 1인당 순수입의 극대화
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공급대응에 비탄력적이며 심지어 수익성이 좋을 때 고용을 줄이거나, 비조
합원 노동자를 고용하여 주식회사로 타락할 것이다(이른바 '워드효과'). 또한 은퇴에 가까운 노동자
일수록 미래의 투자수익을 누릴 수 없으므로 현재의 투자에 반대할 것이다(Pejovich, 1992, Jensen 
& Meckling, 1979). 따라서 과소투자의 문제가 발생하거나(‘시야문제 horizon problem') 새로운 
조합원을 받지 않으려 할 것이다(’공동소유문제 common property problem'). 또한 소규모 협동
조합은 기술혁신에도 불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 중에는 현재 주식회사가 지배적이고 이에 따라 모든 제도가 이뤄져 있으므로 협동조합이 점점 
더 불리해지는 경로의존성이 작용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이 있다. 예컨대 평가의 어려움에서 비
롯되는 대출 기피라든가, 불신 때문에 지급해야 하는 프리미엄이 그러하다. 이런 측면은 사회적 경

25 바로 그 때문에 주주는 경영자나 노동자를 통제할 유인을 갖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기업의 전망이 나쁘다
는 정보를 접했을 때 탈출 시기를 따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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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존립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협동조합의 상위 네트워크에 기금을 적립하는 경
우 면세 혜택을 주고(이탈리아 레가의 조합기금의 사례),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설립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26 장차 대규모 시설이 필요한 제조업에서도 협동조합형 기업이 성공하려면 금융의 문제는 
해결되어 있어야 한다. 

다른 한편 협동조합의 사회적 규범, 조합원들의 상호적 행동으로 인해 경제학의 예측이 빗나간 경
우도 많다. 예컨대 협동조합이 대규모 자본을 동원하는 데 불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야문제’나 
‘공동소유문제’ 때문에 과소투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협동조합 의 구성
원들은 수익을 배당하지 않고 조합 내에 자본을 축적한다든가, 상위 기관에 기금을 조성하는 데 반
대하지 않는다.  또한 협동조합은 경기 상황에 대해 주로 임금의 변화로 대응하기 때문에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된다. 최근의 유럽위기 상황에서도 몬드라곤이나 에밀리아 로마냐 지방의 실업율이 
훨씬 낮은 것은 이를 증명한다. 

감시와 응징이라는 면에서도 서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동료 간의 상호감시가 더 효율적이고 노
동자 간에 상대적으로 높은 합의(commitment)와 신뢰가 존재한다면 아예 규범 위반이 줄어들 것
이다. 현실에서 협동조합은 적은 감시자와 이윤공유로 높은 생산성을 누리는 경우가 많다(Kruse, 
1993).

마지막으로 의사결정의 문제에 관해서는 젠센이 이해당사자론에 대해서도 제기한 질문, 즉 여러 목
표를 추구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 그리고 한스만이 지적한 부분, 즉 조합원의 이질성이 증가할 때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를 고민해 볼 만하다. 여러 이해당사자(조합원)을 동시에 고려할 
때 생기는 난점은 문제해결을 위해 수학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면 극히 곤혹스럽게 느껴질 것이다. 
현실에서도 여러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묘수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인간은 명쾌한 연
립방정식을 세운 뒤에 문제를 풀지는 않는다. 정보의 공유와 상호 학습, 그리고 토론이 “주먹구
구”(heuristics)처럼 보이는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27 

이질적 구성원이 많아질 때 의사결정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에 외
국인 노동자가 대규모로 유입됐을 때 생긴 노동문제, 몬드라곤이 국내 일반 기업을 인수하거나 해
외 자회사를 만들었을 때 발생한 문제를 해결한 것 역시 오랜 기간 동안의 숙의였다. 물론 급박한 
경영 상의 결정은 조합원 총회에서 선임한 이사회가 책임을 지지만 특히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관련
한 문제는 조합원 스스로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상의 반비판은 앞에서 본 “협동의 경제학”과 기업이론의 재해석에서부터 쉽게 도출된다. 즉 협동
조합의 경제학은 기존의 호모에코노미쿠스에 입각한 기업이론이 아니라28 상호성에 입각한 기업이
론에 의해 구성되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올바른 정책방향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6 몬드라곤의 노동자금고, 레가의 우니폴, 퀘벡의 데자르뎅 등, 협동조합이 성공한 지역에는 항상 탁월한 협동
조합 금융기관이 존재했다. 그러므로 현재 발효되어 있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제외하고 
금융 행위를 금지한 것은 커다란 약점이다. 

27 논문을 쓰는 일과 비교해 볼 때 집안 일은 여러 목적을 동시에 달성해야 해야 한다. 하지만 가정주부들은 
수많은 주먹구구를 루틴으로 만들어 너무나 쉽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 

28 예컨대 거래비용이론에 입각해서 협동조합을 기업과 시장 사이의 혼합종(hybrid) 또는 네트워크로 파악하려
는 시도를 들 수 있다. 물론 에밀리아 로마냐에서 보듯이 협동조합은 네트워크를 많이 활용하고(Zamgni, 
V, 2009), 다스굽타의 사회적 자본=신뢰의 네트워크로 파악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과 자산특수성에 의해 분
류된 네트워크는 분명 다른 기준에서 도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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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협동조합이 희귀한 데는 그동안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가 우리에게 익숙한 존재가 아니었
다는 사실이 제일 강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한국에는 협동조합을 배우고 직접 만들려
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세계 협동조합의 역사가 그러 했듯이 만성적인 위기 속에서 스스로 
살 길을 모색하는 것일 테지만 현재의 붐은 세계적으로도 유별나다. 하여 인식 상의 한계는 단숨에 
넘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지면에서 여러 번 강조했듯이 협동조합의 네트워크화, 지역공동체에 뿌
리 내리기, 복지제도와의 적절한 연결을 통해서 한국의 협동조합은 상당한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
이다.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는 상호성이라는 인간의 본성에 맞으므로 더 따뜻한 사회
를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내수를 확대함으로써 경제를 살리는 역할도 할 수 있다(정태인 등, 
2012). 


